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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계 연구: 남북 합의통일 마스터플랜 수립󰡕

통일연구원은 4년(2010～2013)에 걸쳐 연구과제 󰡔통일대계 연구: 

남북 합의통일 마스터플랜 수립󰡕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4차년도 연구과제이다. 

󰡔통일대계 연구󰡕의 목표는 남북 합의통일을 기본 전제로 포괄적인 

통일대계를 수립하고 단계별 통일의 과제를 확인한 후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남북한 통일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사업과 비전확산사업의 두 가지로 진행되었다. 

연구사업은 출판물로 간행되었으며, 비전확산사업은 국제회의, 

국내 강연, 통일홍보자료 발간 등으로 진행되었다. 4차년도에는 

국내강연과 통일홍보자료 발간은 없다. 

연구 1차년도 2010년의 대주제는 ‘합의통일 환경 조성’이었다. 

1차년도 연구사업은 통일의 비전과 가치, 통일의 대내외 환경 평가, 

독일통일과 사회주의체제 전환 이후 발전상 등을 규명하였다. 비전

확산사업으로 국내포럼과 국제포럼, 통일 UCC/포스터/메시지  

공모전을 시행하였다. 

연구 2차년도 2011년의 대주제는 ‘합의통일 추진전략’이었다. 

2차년도 연구사업으로 북한변화 전략,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외 과제 등을 규명했다. 북한변화 전략은 

현 시점부터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북한을 변화시키는 전략에 대한 

연구이며,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은 그 이후, 즉 대내외 환경 변

화로 인해 북한의 개혁‧개방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통일을 추진

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통일비전 확산사업으로 국내포럼과 국제

포럼이 진행되었다. 

연구 3차년도 2012년도의 대주제는 ‘통일추진을 위한 대북정책

과 대외정책의 과제’이다. 3차년도 연구사업으로 통일을 위한 대

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도전과 환경



이 제기되는지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규명했다. 그리고 통

일이 미국, 중국, 일본과 러시아라는 주요 국가에 어떠한 편익을 

제공하는지를 분석했다. 또한 통일비전 확산을 위한 국내포럼과 

국제포럼도 계속 진행되었다.

연구 4차년도인 2013년도 연구과제의 대주제는 ‘북한의 민주화

와 시장화’이다. 이 연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에 민주주의

와 시장경제를 건설하는 데 어떠한 문제가 존재하고 어떻게 풀어

가야 하는지를 분석했다. 통일외교포럼은 박근혜정부의 신뢰정

책과 통일에 관련한 주변국 전문가의 견해를 수집했다. 

2010년 이후 연구사업의 결과로 발간된 출판물은 다음과 같다.

 1차년도 사업 (2010) 

01 통일환경 평가 (박종철 외)

02 통일비전 개발 (조민 외)

03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 (황병덕 외)

04 사회주의 체제전환이후 발전상과 한반도 통일 (황병덕 외)

05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 (배정호 외)

06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 (최진욱 편저)

07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 (최진욱 편저)

1차년도 사업에서 01, 02, 03, 04는 연구과제이다. 05는 국내포럼 

결과이며 06과 07은 통일외교포럼 결과이다.

 2차년도 사업 (2011) 

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박형중 외)

01-2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 (임강택 외)

02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 (조민 외)

03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 (박종철 외)

04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 (최진욱 외)

05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 (최진욱 편저)

06 통통통일 (통일연구원)



2차년도 사업에서 01, 02, 03, 04는 연구과제이다. 05는 통일외

교포럼 결과이다. 06은 통일의 비전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알리기 위해 발간한 책자이다. 

 3차년도 사업 (2012) 

01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 (박형중 외)

0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지역 및 주변국 차원

   (박종철 외)

03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 Order (최진욱 외)

3차년도 사업에서 01, 02는 연구과제이다. 03은 통일외교포럼의 

결과이다.

 4차년도 사업 (2013) 

01 민주화 및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박형중 외) 

02 시장화 및 빈곤감소형 경제질서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임강택 외) 

03 통일외교포럼 2014 The Trust-Building Process and Korean Unification 

   (최진욱 외)

04 통일대계 연구: 4년 연구 종합논의 (박형중 외)

4차년도 사업에서 01, 02는 연구과제, 03은 통일외교포럼의 결과, 

04는 4년 연구를 종합했다. 



목차

요약 xiii

Ⅰ. 서론 1

Ⅱ. 통일대계 연구 1차년도 사업: 
남북합의통일 토대연구 7
1. 남북합의통일을 위한 ‘통일환경 평가’ 9
2. 남북합의통일을 위한 ‘통일비전’ 26
3. 남북합의통일을 위한 ‘사례분석’: 사회주의 체제전환 국가와 독일 31
4.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개국의 입장 42

Ⅲ. 통일대계 연구 2차년도 사업: 
남북합의통일을 위한 전략 51
1. 남북합의통일을 위한 북한변화 전략 53
2. 남북합의통일을 위한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 68
3. 남북합의통일을 위한 국내과제 73
4. 남북합의통일을 위한 통일외교의 과제와 전략 86

Ⅳ. 통일대계 연구 3차년도 사업: 
남북합의통일을 위한 구체적 정책 시행 99
1.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101
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127



Ⅴ. 통일대계 4차년도 사업: 

북한 지역의 민주화와 시장화 141
1. 민주화와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143
2. 시장화와 빈곤축소형 경제감소형 경제질서의 수립 162

참고문헌 177

최근 발간자료 안내 179



표목차

<표 Ⅱ-1> 요인별 변수 및 평가지표 12
<표 Ⅱ-2> 통일환경 요인의 종합평가 결과 16
<표 Ⅱ-3> 개혁·개방과 체제전환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32
<표 Ⅱ-4>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 20년 성과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37
<표 Ⅲ-1> 비핵화 정책의 3변수와 여덟가지 조합 54
<표 Ⅲ-2> 2012년 이후 북한 내부 변화 향배 규정 주요 요소와 시나리오 59
<표 Ⅲ-3> 독일사례를 통해 본 분야별 통일대비 목표 74
<표 Ⅲ-4> ‘제도통합’과 ‘가치통합’의 비교 75
<표 Ⅲ-5> 통일대비 분야별 과제 84
<표 Ⅳ-1> 김정은 체제의 SWOT 분석 102
<표 Ⅳ-2> 남북관계 변화와 사회문화 114
<표 Ⅳ-3> 북한 비핵화-평화체제 4단계 로드맵 121
<표 Ⅳ-4> 북한정국 변화와 대북정책 중점 124
<표 Ⅳ-5> 대북정책목표와 주요 정책수단 125
<표 Ⅳ-6>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우려사항 130
<표 Ⅳ-7>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우려해소 방안 131
<표 Ⅳ-8> 통일한국의 대미국 편익 131
<표 Ⅳ-9>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우려사항 132
<표 Ⅳ-10>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우려해소 방안 133
<표 Ⅳ-11> 통일한국의 대중국 편익 133
<표 Ⅳ-12>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우려사항 134
<표 Ⅳ-13>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우려해소 방안 135
<표 Ⅳ-14> 통일한국의 대일본 편익 135
<표 Ⅳ-15> 한반도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사항 136
<표 Ⅳ-16> 한반도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해소 방안 137
<표 Ⅳ-17> 통일한국의 대러시아 편익 137



그림목차

<그림 Ⅱ-1> 통일을 위한 네 가지 요인 간 상관관계 11

<그림 Ⅳ-1> 통일여건 개척을 위한 대북정책 과제 122

<그림 Ⅳ-2> 통일과정, 대북정책목표 및 수단들 123





－ xiii －

요약

󰡔통일대계 연구󰡕의 목표는 남북합의통일을 기본 전제로 포괄적인 

통일대계를 수립하고 단계별 통일의 과제를 확인한 후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남북통일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를 탄생시켰던 것은 2009년도의 시점에서 “북

한체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의 합의통일을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통일대계 마련이 절실하다”는 

인식이었다. 따라서 과거 연구가 “본격적인 통일대비 연구라기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정책 연구에 치중되었던 것” 그리고 “분야

별로 산발적이고 단편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을 극복하고, “향후 10년 

내 북한의 변화와 통일에 대비한 중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를 수

행한다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연구사업과 비전확산사업의 두 가지로 진행되었다. 연

구사업은 출판물로 간행되었다. 비전확산사업은 국제회의, 국내강연, 

통일홍보자료 발간 등으로 진행되었다. 비전확산사업은 그 동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통일에 대한 의지가 약화된 것을 극복하기 위한 목

적에 수행되었다. 

연구 1차년도 2010년의 대주제는 ‘합의통일환경 조성’이었다. 

1차년도 연구사업은 통일의 비전과 가치, 통일의 대내외 환경 평가, 

독일통일과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 등을 규명하였다. 통일비

전개발에서는 통일의 원칙과 기본방도, 통일전략, 통일의 미래상, 통

일준비 등을 다루었다. 통일환경 평가는 국내요인, 남북한 상대적 역

량 평가, 북한요인 평가, 국제요인 평가, 통일의식을 연구했다. 통일독

일 20년과 사회주의 체제의 발전상에서는 독일의 평화통일 과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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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 년간의 발전상을 다루었다. 아울러 중국, 베트남, 중동부 

유럽 국가에서의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발전상을 다루었다. 비전확산

사업으로는 국내포럼과 국제포럼, 통일 UCC·포스터·메시지 공모전

을 시행하였다. 

연구 2차년도 2011년의 대주제는 ‘합의통일 추진전략’이었다. 2차

년도 연구사업으로는 북한변화 전략,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 통일대

비를 위한 국내외 과제 등을 규명했다. 북한변화 전략은 현 시점부터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북한을 변화시키는 전략에 대한 연구이며, 남

북 친화력 확대 방안은 그 이후, 즉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북한의 

개혁·개방이 본격화 된 시점부터 통일을 추진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북한변화전략은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를 재검토하고, 앞으로 5년 

동안 북한 변화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대북통일정책을 제안하였다. 북

한변화를 위한 한중협력과 관련해서는 북중 접경지역에서 양국 간의 

경제협력, 북한 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에서는 법 제도, 정치행정, 경제, 사회, 인력양성, 통일교

육 등 분야별로 국내적 준비과제를 제시했다. 통일외교의 과제와 전

략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미중,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국제기구, 다자기구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통일비

전 확산 사업으로 국내포럼과 국제포럼이 진행되었다. 

연구 3차년도 2012년도의 대주제는 ‘통일추진 위한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의 과제’이다. 3차년도 연구사업으로 통일을 위한 대북정책

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도전과 환경이 제기되

는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규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 당국

간 대화전략, 경제교류 및 인도개발지원전략, 사회문화교류추진 전략, 

북한의 대남정책 및 도발 대비 전략, 주변국 외교전략, 북한의 비핵화 

전략, 통일대비 대북정책 등을 논하였다. 그리고 통일이 미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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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러시아라는 주요 국가에 어떠한 편익을 제공하는가를 분석

했다. 여기서는 통일한국에 우호적 국제환경을 어떻게 정의하고 마련

할 것인가, 통일한국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고 편익

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를 미국, 중국, 일본 등 국가별로 논하였다. 

또한 통일비전 확산을 위한 국내포럼과 국제포럼도 계속 진행되었다.

연구 4차년도 2013년도의 대주제는 ‘북한의 민주화와 시장화’였다. 

남북한의 통일과 통합의 성공 또는 ‘행복한 통일’은 궁극적으로 북한

지역에서 민주화와 시장화가 성공할 때에만 가능할 것으로 상정되

었다. 또한 현재의 북한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성공적으로 건설되

는 데 있어서 매우 많은 장애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지역에

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수립은 장기적 과정일 것으로 상정되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성공적으로 수립되는 데, 무엇이 필요하며, 

어떠한 성격의 장애가 존재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

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연구의 초점이었다. 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로 분류하여 일곱 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의 

상관관계와 관련해서는 성공국가와 실패국가의 특징과 변화, 양질의 

거버넌스와 개발독재론의 비교, 법치 및 반부패 그리고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체제전환국의 부패와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의 과제, 민주

적 시장경제의 기초로서 ‘법의 지배’를, 독재정권의 민주화와 관련해

서는 독재국가에서 민주정치 수립 저해 요인, 독재국가에 대한 민주

주의 원조, 독재국가와 비폭력평화 저항을 다루었다. 시장화와 관련

해서는 여섯 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이를 보면 비공식경제와 정치적 

자본주의, 시장화와 사회주의체제 국가 행위성, 탈사회주의 시장경제

의 경로와 유형, 탈사회주의 후발산업화와 빈곤감소, 독재국가에 대

한 개발원조를 다루었다. 아울러 통일외교포럼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

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방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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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의식을 고취하고 통일에  

대한 비전과 통일 편익을 새롭게 제시했다. 둘째, 통일대비 및 통일과

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현시점에서 상정 가

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셋째, 통일성취와 관련한 국제환경을 분

석하고, 관련국에 통일의 당위성과 이점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

발했다. 넷째, 통일론을 거대 담론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의 

민주화와 시장화라는 관점에서 각론적 세부 연구의 장을 열었다. 통

일연구원의 통일대계 연구는 이번 4년간의 연구에 이어 앞으로 새롭

게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될 것이며 심화될 것이다. 

주제어: 통일, 통일환경, 대북정책, 북한, 민주화, 시장화, 미국, 중국, 

통일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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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ynthesis Discussion of a 4-Year Research

Park, Hyeongjung et al.

The Korean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ducted four 

year study for Grand Strategy for National Unification. Its purpose 

has been to identify major issues to be dealt during the process of 

Korean unification. The research project was made of two major 

parts. The one is to take research on the major topics related with 

Korean unification, the other was to conduct public relations works 

to promote consciousness and readiness for unification among 

targeted audiences. The topic of the first year was how to promote 

conditions for unification based on mutual agreements between the 

two Koreas. That of the second year was the strategies for promote 

the unification based on mutual agreements. The third year topic 

was major issues of North Korea and foreign policy in the process 

of promoting unification. The topic of the last year was how to 

promote democratization and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Keywords: Unification, North Korea, Democratization, Marketization, 

China,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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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은 4년(2010～2013)에 걸쳐 연구과제 ‘통일대계 연구: 

남북합의통일 마스터플랜 수립’을 수행했다. 이 책은 4년간 수행된 

연구의 요약 보고서이다. 

󰡔통일대계 연구󰡕의 목표는 남북합의통일을 기본 전제로 포괄적인 

통일대계를 수립하고 단계별 통일의 과제를 확인한 후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남북한 통일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

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를 탄생시켰던 것은 2009년도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북한체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

의 합의통일을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통일대계 마련이 

절실하다”는 인식이었다. 따라서 과거 연구가 “본격적인 통일대비 연

구라기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정책 연구에 치중되었던 

것” 그리고 “분야별로 산발적이고 단편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을 극

복하고, “향후 10년 내 북한의 변화와 통일에 대비한 중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연구사업과 비전확산사업의 두 가지로 진행되었다. 연

구사업은 출판물로 간행되었다. 비전확산사업은 국제회의, 국내강연, 

통일홍보자료 발간 등으로 진행되었다. 비전확산사업은 그 동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통일에 대한 의지가 약화된 것을 극복하기 위한 목

적에서 수행되었다. 

연구 1차년도 2010년의 대주제는 ‘합의통일환경 조성’이었다. 

1차년도 연구사업은 통일의 비전과 가치, 통일의 대내외 환경 평가, 

독일통일과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 등을 규명하였다. 비전확

산사업으로 국내포럼과 국제포럼, 통일 UCC·포스터·메시지 공모전

을 시행하였다. 

연구 2차년도 2011년의 대주제는 ‘합의통일 추진전략’이었다. 2차

년도 연구사업으로 북한변화 전략,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 통일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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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국내외 과제 등을 규명했다. 북한변화 전략은 현 시점부터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북한을 변화시키는 전략에 대한 연구이며, 남

북 친화력 확대 방안은 그 이후, 즉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북한의 

개혁·개방이 본격화 된 시점부터 통일을 추진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통일비전확산사업으로 국내포럼과 국제포럼이 진행되었다. 

연구 3차년도 2012년도의 대주제는 ‘통일추진 위한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의 과제’이다. 3차년도 연구사업으로 통일을 위한 대북정책

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도전과 환경이 제기되

는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규명했다. 그리고 통일이 미국, 중국, 

일본과 러시아라는 주요 국가에 어떠한 편익을 제공하는가를 분석

했다. 또한 통일비전확산을 위한 국내포럼과 국제포럼도 계속 진행되

었다.

연구 4차년도 2013년도의 대주제는 ‘북한의 민주화와 시장화’다. 

남북한의 통일과 통합의 성공 또는 ‘행복한 통일’은 궁극적으로 북

한지역에서 민주화와 시장화가 성공할 때에만 가능할 것으로 상정

되었다. 현재의 북한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성공적으로 건설되

는 데 있어서 매우 많은 장애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지역

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수립은 장기적 과정일 것으로 상정되

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성공적으로 수립되는 데, 무엇이 필요

하며, 어떠한 성격의 장애가 존재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연구의 초점이었다. 아울러 통일외교

포럼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했다. 

2010년 이후 연구사업의 결과로 발간된 출판물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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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사업 (2010) 

01 통일환경 평가 (박종철 외)

02 통일비전 개발 (조민 외)

03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 (황병덕 외)

04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 통일 (황병덕 외)

05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 (배정호 외)

06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 (최진욱 편저)

07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 (최진욱 편저)

1차년도 사업에서 01, 02, 03, 04는 연구과제이다. 05는 국내포럼 

결과이며 06과 07은 통일외교포럼 결과이다. 

2차년도 사업 (2011) 

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박형중 외)

01-2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 (임강택 외)

02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 (조민 외)

03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 (박종철 외)

04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 (최진욱 외)

05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 (최진욱 편저)

06 통통통일 (통일연구원)

2차년도 사업에서 01, 02, 03, 04는 연구과제이다. 05는 통일외교

포럼 결과이다. 06은 통일의 비전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알

리기 위해 발간한 책자이다. 

3차년도 사업 (2012) 

01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 정책 모색 (박형중 외)

0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지역 및 주변국 차원 (박종철 외)

03 2012 통일외교포럼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 Order (최진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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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년도 사업 (2013) 

01 북한의 민주화 및 양질의 거번넌스 수립 (박형중 외)

02 북한의 시장화 및 빈곤감소형 경제질서 수립 (임강택 외)

03 2012 통일외교포럼 Trust-building Proces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최진욱 외)

3, 4차년도 사업에서 01, 02는 연구과제이다. 03은 통일외교포럼

의 결과이다. 

본 연구의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의식을 고취하고 통일에 

대한 비전과 통일 편익을 새롭게 제시했다. 둘째, 통일대비 및 통일과

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현시점에서 상정 가

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셋째, 통일성취와 관련한 국제환경을 분

석하고, 관련국에 통일의 당위성과 이점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

발했다. 넷째, 통일론을 거대 담론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의 

민주화와 시장화라는 관점에서 각론적 세부 연구의 장을 열었다. 통

일연구원의 통일대계 연구는 이번 4년간의 연구에 이어 앞으로 새롭

게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될 것이며 심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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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합의통일을 위한 ‘통일환경 평가’

가. 통일환경의 요인 분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통일은 무엇인가? 한국의 국력, 

남북한 간 상대적 역량, 북한의 상황, 그리고 주변 여건 및 환경 등을 

현재적 관점에서 고려할 때, 남북통일은 “한국 주도의 합의 통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한국 주도의 합의통일이란 무엇인가? 

이는 “한국이 강화된 위상과 국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

하고 주변국을 설득하여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크게 국내요인, 남북한 상대

적 역량 요인, 북한요인, 국제요인의 네 가지가 있다. 이 네 가지 요인

은 남북한이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수적인 것들이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통일의지와 국민의 합의, 그리고 그에 대한 준비

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역량이 북한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야 통일을 추진할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대내외적 통일 역

량을 바탕으로 주변국의 협조를 얻어내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주도하는 합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요인

의 유기적 조합이 필요하다. 

첫째, 통일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요인이다. 국내

요인에는 주관적 역량인 통일의지와 국민적 합의 형성이 있고, 객관

적 역량인 통일 대비 국내 역량이 있다. 통일을 이룩하려는 국민의 

의지와 이러한 의지를 하나로 묶어내는 합의 형성도 중요하지만, 그

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준비(법적·

제도적, 재정적, 인적 기반 등)이다. 아무리 통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해도, 통일에 대한 준비가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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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수밖에 없다. 역으로 통일에 대한 

준비와 철저한 대비를 위해서는 통일을 이룩하려는 국민의 의지와 합

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에 핵심이 되는 요인은 국내요인

이며, 이에 대한 준비가 얼마만큼 이뤄져 있느냐가 통일의 성공 여부

를 결정한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남북한 상대적 역량 요인이다. 이는 국내요인

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통일의지와 전 국민적 합의 형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통일에 가속도를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 한국 주도의 통일

을 이룩하는 데 모든 분야에서 북한을 능가하는 역량 강화는 필수적

이다. 한국의 분야별(군사, 경제, 사회) 역량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어

야만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북한도 이것을 수용

하게 된다. 

이러한 두 가지 요인, 즉 국내요인과 남북한 상대적 역량요인을 

바탕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통일을 이뤄내기 위해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 또 주변국을 어떻게 설득해 지지와 협조를 얻어

낼 것인가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

의지와 국민적 합의를 뒷받침할 철저한 대비와 함께, 남한의 역량이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

도할 수 있으며, 주변국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를 정

리하면 다음 <그림 Ⅱ-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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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통일을 위한 네 가지 요인 간 상관관계

국내요인 북한요인

국제요인
남북한 상대적 역량요인

• 통일 대비 국내적 역량
(법적·제도적, 재정적, 인적 기반 등)        • 당국의 통일관 

       • 주민들의 통일 인식
       • 다원화·시장화

       • 통일의지
       • 국민적 합의 형성

 • 북한 핵 역량과 한국의 억지력
 • 남북한 군사 역량
 • 남북한 경제 역량
 • 남북한 사회적 역량

  • 동북아 정세 
-  미중 마찰
-  한·미·일 대 북·중·러
-  소지역 차원의 협력

  • 주변국가의 인식과 역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편, 요인별 지표와 세부 항목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요인’에는 남북한이 합의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수적인 통일의지, 국

민적 합의 형성, 통일 대비 국내적 역량이 있다. ‘남북한 상대적 역량

요인’에는 북한의 핵 역량과 한국의 억지력, 남북한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역량이 있다. ‘북한요인’에는 북한 당국의 통일관, 북한 주민들

의 통일에 대한 인식, 북한의 다원화·시장화가 있다. 이러한 지표를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한반도 통일을 대한 국제요인’에는 동북아 정세와 주변 4국

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 영향력, 역할 등이 있다.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지지와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살펴보고자 하

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표 Ⅱ-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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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변수 지표

국제
요인

동북아 
정세

∙ 미중 마찰 심화
∙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결 구도 재현 
∙ 소지역 차원의 협력 논의 진전

주변국가
 - 미국
 - 중국
 - 일본
 - 러시아

한반도 
통일 인식

∙ 통일 방식
∙ 통일 과정
∙ 통일한국 미래상

한반도 통일의
영향력과 역할

∙ 영향력 행사 수단
∙ 영향력 행사 방식
∙ 영향력 행사 가능성

국내
요인 

통일의지 

∙ 통일의 당위성 인정
∙ 통일로 인한 이익의 기대
∙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긍정적 전망
∙ 북한과 북한 동포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보유

국민 합의
∙ 주요 정책 및 이슈에 대한 인식 및 지지 수준
∙ 남남갈등 수준
∙ 국민적 합의를 구현해내는 메커니즘의 작동 여부

통일 대비
∙ 법적·제도적 기반  ∙ 재정적 기반
∙ 인적 기반(인력 양성)

남북한
상대적 
역량
요인

핵 역량 

북한의 
핵 역량

∙ 플루토늄 프로그램
∙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 핵장치의 설계·제조 및 고폭 실험
∙ 두 차례의 핵실험
∙ 핵장치의 소형화·경량화와 보유 가능한 핵장치 수
∙ 핵확산: 북한-시리아 커넥션

한국의 
핵 억지력

∙ 한미동맹  ∙ 미국의 핵우산

군사 역량 

∙ 대량살상무기
∙ 재래식 군사력 및 군수지원 능력
∙ 후방전투 능력 및 군수산업
∙ 군대의 질과 사기
∙ 군대조직의 효율성

경제 역량 
∙ 양적 측면: 지하자원, 산업생산, 대외무역, 국민소득
∙ 질적 측면: 주민생활의 불안정, 대외경제의 취약성, 경제체제의 갈등

사회 역량
∙ 시민사회적·소통적 역량
∙ 이념적 통합력·남북한 통합 의식
∙ 개방성·포용성

<표 Ⅱ-1> 요인별 변수 및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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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변수 지표

북한
요인 

당국의 
통일관 

∙ 북한 당국 통일관의 변화 가능성
∙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수용 가능성
∙ 남북합의통일에 대한 가능성

주민의 
통일 인식

∙ 북한의 기존 대남 인식
∙ 2000년대 이후 북한 주민들의 대남 인식 및 통일 인식
∙ 북한 주민의 남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

다원화
·

시장화

∙ 국가권력의 연성화  ∙ 시민사회의 자율성
∙ 민주절차의 제도화  ∙ 경제구조의 민주화
∙ 시장요소의 제도화  ∙ 대외경제의 개방화

나. 국민여론조사

이 여론조사는 2010년 8월 9∼27일 3주에 걸쳐 당시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가

운데 성·연령·지역·이념·직업·학력·가구소득별 비례할당표집에 따라 

추출한 1,000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다단계 비례할당 및 체계적 추

출법(Proportionate Quota & Systematic Sampling)을 사용하여 

실시했다. 면접원이 가구를 방문해 일 대 일 면접을 하는 방식이 사용

되었다. 실제 표집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이루어졌다.

1단계에서는 ‘2010 주민등록 통계’에 의거하여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를 성·연령·지역·지역별 인구 비율에 따라 

표본수를 배분하였다. 2단계에서는 읍·면을 선정하고 3단계에서는 동

에서 통·반을, 읍·면에서 리를 선정하였다. 이 같은 방식에 따라 전국

에서 99개의 최종표집단위를 선정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최종표집단위인 반과 리에서 성별 및 연령에 

근거하여 할당량을 부여하는 할당표집방법을 택하여 각 표집단위별

로 12명 내외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조사대상자가 부재하거나 응

답을 거절할 경우 동일 지역 내에서 성별, 연령 등이 같은 다른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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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대체하였다.

설문 작성은 조사에 앞서 분야별로 조사 항목을 정한 다음 분야별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설문을 작성하였으며, 사회조사연구 경험이 많

은 전문가에게 이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게 하였다. 그리고 

2010년 7월 초 연구원 내에서 자체 예비조사(pre-test)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문을 간결하고 쉬운 

용어로 수정하여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표집된 자료는 응답 내용의 논리성 및 범위 검토와 Editing- 

Coding-key·in-Programming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인 사회과학

통계(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SPSS)로 처리했다. 

항목별로 기본빈도(frequency)를 구하고 성별·연령·지역·이념·직업·

학력·가구소득·북한 친척 유무 등 배경 변수와 교차분석(cross- 

tabulation)하여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여론조사에서 사용된 교차분석은 P<0.05의 유의도가 있는 것

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결과의 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를 넘지 않는다.

본 여론조사는 만 19세 이상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표집된 1,000명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이러한 조

사대상자의 특성을 대표한다. 현지조사결과 총 1,000개의 설문지는 

모두 회수되었다. 여론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2010년 7월 말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모집단의 특성을 대체로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Ⅱ. 통일대계 연구 1차년도 사업: 남북합의통일 토대연구    15

다. 통일환경 평가 결과

(1) 종합평가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환경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

내요인, 북한요인, 남북한 상대적 역량요인, 국제요인 등을 중심으로 

통일환경을 평가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주관적 여건인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정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국

민의 합의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

한 객관적 여건인 통일대비 국내역량 역시 아직 구체적으로 확보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재정적 부분에 대한 준비가 너무나 미흡하여 통일

을 이루는 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통일을 이루어 가는데 구성

원들의 의지와 열정만큼 중요한 것도 없지만, 의지와 열정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통일에 대한 구성원 간의 합의이다. 그리고 무엇보

다 중요한 것이 이러한 의지와 합의를 뒷받침해 줄 물질적 역량이다.

둘째, 한국 주도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통일의지와 

국민적 합의, 통일 대비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남북한 간 상대적 역량요인도 중요하다. 한국의 분야별(핵, 군사, 경

제, 사회) 역량이 북한에 비해 우위에 있어야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생

각을 가질 수 있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 현재 남한의 경제적 역량과 

사회적 역량은 북한보다 월등히 우위에 있고, 앞으로도 그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다. 군사적 역량 역시 전반적으로 남한이 질적 우위

에 있으며, 양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한미 공동방어를 통해 충분히 억

지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 역량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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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변수 지표 평가

국내
요인 

통일의지  

∙ 통일의 당위성 인정
∙ 통일로 인한 이익의 기대
∙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긍정적 전망
∙ 북한과 북한 동포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보유

+

국민합의
∙ 주요 정책 및 이슈에 대한 인식 및 지지 수준
∙ 남남갈등 수준
∙ 국민적 합의를 구현해내는 메커니즘의 작동 여부

-

통일대비
∙ 법적·제도적 기반
∙ 재정적 기반
∙ 인적 기반(인력 양성)

-

문제이다. 물론 미국의 핵우산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있기는 하

지만, 북한의 핵보유가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

을 비핵화하고 남북한 상대적 역량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는 부분은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아직 통일에 대한 준비가 전반적으로 크게 미흡하다

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즉,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주변국을 설

득하여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이 약한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의지와 국민적 합의를 뒷받침할 통일대비 역량 

확보와 함께, 한국의 상대적 역량이 북한을 능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주변국의 지지와 협

조를 이끌어 낸다면 통일이 달성될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을 정리하면 

아래 <표 Ⅱ-2>와 같다.

<표 Ⅱ-2> 통일환경 요인의 종합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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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변수 지표 평가

남북한
요인

핵 역량 

북한의 
핵 역량

∙ 플루토늄 프로그램
∙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 핵장치의 설계·제조 및 고폭실험
∙ 두 차례의 핵실험
∙ 핵장치의 소형화·경량화와 보유 가능한 

핵장치 수
∙ 핵확산: 북한-시리아 커넥션

-

한국의 
핵 억지력

∙ 한미동맹
∙ 미국의 핵우산

군사역량 

∙ 대량살상무기
∙ 재래식 군사력 및 군수지원 능력
∙ 후방전투 능력 및 군수산업
∙ 군대의 질과 사기
∙ 군대조직의 효율성

-

경제역량 
∙ 양적 측면: 지하자원, 산업생산, 대외무역, 국민소득
∙ 질적 측면: 주민생활의 불안정, 대외경제의 취약성, 

경제체제의 갈등
+

사회역량
∙ 시민사회적·소통적 역량
∙ 이념적 통합력·남북한 통합 의식
∙ 개방성·포용성

+

북한
요인 

당국의 
통일관 

∙ 북한 당국 통일관의 변화 가능성
∙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수용 가능성
∙ 남북합의통일에 대한 가능성

-

주민의 
통일 인식

∙ 북한의 기존 대남 인식
∙ 2000년대 이후 북한 주민들의 대남 인식 및 통일 인식
∙ 북한 주민의 남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

-

다원화
·

시장화

∙ 국가권력의 연성화
∙ 시민사회의 자율성
∙ 민주절차의 제도화

-∙ 경제구조의 민주화
∙ 시장요소의 제도화
∙ 대외경제의 개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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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변수 지표 평가

국제
요인

동북아
정세

∙ 미중 마찰 심화
∙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결구도 재현  
∙ 소지역 차원의 협력 논의 진전

-

주변국가
 - 미국
 - 중국
 - 일본
 - 러시아

 한반도 
통일 인식

∙ 통일방식
∙ 통일과정
∙ 통일한국 미래상

-

한반도 통일의
영향력과 역할

∙ 영향력 행사 수단
∙ 영향력 행사 방식
∙ 영향력 행사 가능성

※ 있다(+) vs 없다(-)/ 높다(+) vs 낮다(-);/ 유리(+) vs 불리(-) 등을 모두 같은 값으로 처리하였음.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요인에

서는 통일의지는 높으나, 국민적 합의 형성과 통일대비 역량은 낮아

서 전체적으로 아직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첫째, 

‘통일의지’ 평가에서는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로 인한 이익의 기대 측

면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북한과 북한 동

포에 대한 이미지 부분에서는 중간 정도의 수준을 나타냈다.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지와 열정은 높으나, 아직 북한과 통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민적 합의 형성’ 평가에

서는 국가의 주요 정책 및 이슈에 대한 인식 및 지지 수준에서는 중

간 정도를 기록했으나 남남갈등 부분과 국민적 합의를 구현해내는 메

커니즘 작동 여부에서는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따라서 우리 국민 사

이에 아직 통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셋째, ‘통일

대비 국내역량’ 평가에서는 법적·제도적 기반, 재정적 기반, 인적 기

반 모두에서 통일에 대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재정적 기반과 관련해서는 남북협력기금 이외에 통일에 대한 준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남북한 상대적 역량요인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역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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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역량은 북한보다 월등히 높아서 통일의지를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으나, 군사적 역량과 핵 역량이 북한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핵 역량의 경우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해 커버(cover)가 

가능하다고는 하나, 북한의 핵개발이 한국의 안보와 통일에 가장 큰 위

협인 것은 분명하다. 또한 군사적 역량 역시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월등

하고 한미연합 내지 공동방위를 통해 억지력을 지니고 있지만, 

WMD가 한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첫째, ‘북한

의 핵 역량과 한국의 억지력’ 평가에서는 북한이 플루토늄 및 고농축

우라늄(High Enriched Uranium: HEU) 프로그램, 핵장치의 설계·

제조 및 고폭실험, 핵실험 횟수, 핵장치의 소형화 및 경량화, 핵보유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남북한 군사

역량’ 평가에서는 대량살상무기를 제외한 모든 영역, 즉 재래식 군사

력 및 군수지원 능력, 후방전투 능력 및 군수산업, 군대의 질과 사기, 

군대조직의 효율성 등에서 한국의 군사역량이 북한에 비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역량이 

북한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북한 경제역량’ 

평가에서는 양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한국이 북한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남북한 사회역량’ 평가에서는 

시민사회적·소통적 역량과 개방성 및 포용성에서 한국이 월등히 뛰

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이념적 통합력과 남북한 통합 의식에서는 한

국의 역량이 좀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요인과 관련하여 우선 북한 주민의 통일 인식 평가에서는 비

교적 변화된 모습을 보였으나, 북한 당국의 통일관과 북한의 다원화·

시장화에서는 통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첫째, ‘북한 당국의 통일관’ 평가에서는 북한 당국 통일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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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가능성,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수용 가능성, 남북합의통일에 

대한 가능성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북한 주민의 통일 

인식’ 평가에서는 2000년대 이후 북한 주민들의 대남 인식 및 통일 

인식과 북한 주민의 남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는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셋째, ‘북한의 다원화·시장화’ 평가에서는 국가권

력의 연성화, 시민사회의 자율성, 민주절차의 제도화, 경제구조의 민

주화, 시장요소의 제도화, 대외경제의 개방화 모두에서 낮은 수준을 

보여 통일을 위한 북한의 변화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란 결론에 도

달했다.

마지막,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요인에서는 동북아 역내 정세와 

개별국가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 영향력, 역할을 중심으로 평

가했다. 그 결과 미중 마찰의 심화와 한·미·일 대 북·중·러 간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이지 않았다. 낮은 차원

의 협력이라 할지라도, 역내 국가 간 협력을 통한 평화구도가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주변

국의 입장은 먼저, 통일 인식의 측면에서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지지

하고, 중국은 현상유지를 선호하며, 일본은 원칙적 입장에서 지지

하고, 러시아는 현상유지에 더 가깝다. 통일방식과 관련해서 미국은 

평화통일과 남북합의통일을 지지하고, 중국은 남북한의 점진적 통일

을 지지하며 흡수통일에는 반대하고, 일본은 당사자 원칙을 중시하며, 

러시아는 남북합의통일을 지지했다. 통일의 과정과 관련해서는 주변

국 모두 점진적 통일을 지지하는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통일

한국의 미래상과 관련해서는 주변국 모두 입장을 달리하고 있었다. 

통일에 대한 영향력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막강하였

으며, 일본과 러시아의 영향력도 비교적 크게 작용하였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및 인식과 이해관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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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과 역할 등은 모두 다르며, 특히 미국과 중국에 대한 지지와 

협조가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하면, 현재 통일에 대한 환경은 그다지 좋다고 볼 수 없다. 통

일에 대한 국민의 의지와 열정은 강하나,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을 변화시킬 역량도 부족하고 주변국의 지지와 협조를 이

끌어낼 통일외교 역량도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결과의 함의

국민의 통일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2010 통일문제 국민여론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비교·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통일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국민의 생각 사이에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발견하고자 한다. 그 결과 통일환경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국민의 인식 가운데 일치하는 부분은 국민적 합

의 형성의 시사점으로 삼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그 간격을 메워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국내요인에서는 전문가들의 평가와 국민의 생각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통일의지는 전문가와 국민 모

두에게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적 합의 형성 부분과 통

일대비 국내역량 부분에서는 둘 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통일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준비와 대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한 상대적 역량요인에서도 전문가들의 평가와 국

민의 생각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다. 여론조사 결과 

경제적 역량과 사회적 역량 부분에서는 한국이 북한에 비해 월등하게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핵 역량 부분에서는 한국이 북

한에 비해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군사역량에서도 비대칭 전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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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열세에 있다는 인식이 우세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

기할 만한 사항은 군사역량 부분에서 북한의 핵무기 및 WMD 등의 

비대칭 전력의 우세가 반드시 종합적 군사역량의 우세로 직결되는 문

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비대칭 전력의 우세를 종합적 군사

역량의 우세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 북한의 군사위협으로 

인한 적화통일 가능성(69.9%)과 무력침공 가능성(68.1%)을 높게 보

고 있었다. 

또한, 북한요인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평가와 국민

의 생각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북한 당국의 통일관, 

북한 주민들의 통일 인식, 북한의 다원화·시장화 모두에서 변화 가능

성은 낮게 평가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북한 주민

들의 통일 인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전문가의 평가와 국민의 인식의 

차이이다. 전문가는 2000년 이후 북한 주민들의 남한 및 통일 관련 

의식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 이유는 

정치적 화해로 인한 남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 약화, 시장 활성화 및 

대북지원의 활성화로 인한 남한에 대한 동경, 남한 드라마의 영향 등 

다양하다. 하지만 국민여론조사에서는 “북한 주민의 한국에 대한 인

식이 적대적일 것이다”라는 평가가 68.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것으로써 향후 남북한 주민의 접촉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요인과 관련해서도 전문가

의 평가와 국민의 생각 사이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가장 영향력 있고 협력해야 할 중요한 국가로 미국

(69.7%)을 높게 평가하고, 나머지 국가들을 낮게 평가한 것은 큰 틀

에서 일치하는 부분이다. 다만, 한반도 통일에 있어 미국이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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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국가들과의 협력도 소홀히 해

서는 안 된다는 여론 동향이 주목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중국과 관련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의 확대이다. 2005년 조사에서 

보면, 한반도 통일에 중국이 우호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15.8%, 통일을 위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35.6%로 나타

났다. 이는 2010년의 각각 8.8%와 24.5%에 비해 차이를 보이는 수치

이다. 이는 천안함 폭침 이후 한중관계의 악화와 최근 중국의 행보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하면, 전문가들의 평가와 국민의 생각이 모든 부분에서 반드

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큰 틀에서는 차이를 발견하기 어

려울 정도로 유사한 측면이 많았다. 

(3) 정책적 시사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와 국민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가능요인

은 극대화하고, 제약요인은 극복해야 한다. 현재 통일의 가능요인은 

우리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북한에 비해 월등히 우세한 경제적 역량

과 사회적 역량 등이다. 이러한 경제적 역량과 사회적 역량의 확대를 

통해 우선 국민의 통일의지를 더욱 더 고취 및 함양시키고, 이를 국민

적 합의 형성의 동력으로 삼아 통일대비 국내적 역량 강화로 연결시

켜야 한다. 또한 통일가능요인을 바탕으로 주변국의 지지와 협조를 

얻어내고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수용하게끔 변화시키는 추진

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통일의 가장 큰 제약요인은 

북한의 핵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는 통일을 위해서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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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

실히 주지시키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주변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한 통일 대비가 이루

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여건과 환경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통일의 

가능성이 증대하였으나, 아직 그 준비는 미흡하다. 따라서 통일을 실

현하기 위해서 전방위적 통일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통일은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도 필수적이라는 것을 전 국민

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지 

않고 국민이 합의하지 않는 통일은 무의미한 것이다. 한국이 세계 일

류국가로 발전하는 데 통일이 필수불가결한 과제라는 것을 홍보하고 

설득해 국민이 통일 전도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

로 통일대비 국내역량 확보에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통일은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합의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재정적, 인적 등 물질적 기반이 갖추어

져야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 국민적 성원과 물질적 기반

을 바탕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마지막 남

은 냉전의 섬을 탈냉전적 평화지대로 만드는 상징적 조치이기 때문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이러한 국민적 성원, 물질적 기반 확보,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의 전방위적 통일대비만이 통일을 현실화할 수 있다. 

셋째, 한국 주도의 합의통일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통일의 또 

다른 한편인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 현재 북한 당국의 통일관은 과

거 냉전 시대와 달라진 것이 거의 없으며, 한국이나 한국 주민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인식 역시도 크게 변화한 것이 없다. 그리고 세계는 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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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만이 이를 부인하며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여

전히 냉전적 통일관, 적대적 대남관, 그리고 유일지배체제에 기반한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이 우리와 공존해야 

할 상대라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한편으로는 북한 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포스트 김정

일 체제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혁지향적 북한지도층의 

등장과 북한의 시장화를 활성화할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

하다. 

결론적으로, 현재 한반도 통일에 대한 환경은 그리 좋은 편이 아

니다. 국민의 통일의지는 높으나, 통일에 대한 준비가 전반적으로 부

족하다. 통일에 대한 열망은 매우 강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통일

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통일을 주도해야 하고, 통일

한국에서 살아야 할 구성원의 생각이 소극적이라면, 주변국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

정적 상황과 무관하게 통일은 이미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이다. 통일

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통일이 가까이 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불리한 여건과 환경을 유리한 조건과 상황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분야별 대비와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

를 통해 현재 우리 앞에 다가온 통일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완성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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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합의통일을 위한 ‘통일비전’

통일비전은 한민족의 ‘밝고 풍요롭고 안락하고 행복한 미래’에 대

한 이상을 담아야 한다. 통일한국은 한민족 모두에게 인간의 존엄성

과 행복추구·자유·평등·복지·정의가 보장되는 사회 기반 위에서 ‘세

계중심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남한 지역과 마찬가지로 북한 지

역에도 민주주의의 구현과 동시에 시장경제의 이념과 제도가 도입됨

으로써 북한 주민이 억압과 통제, 그리고 예속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

유롭고 풍요한 미래를 창출할 수 있다. 

 통일한국의 건설은 통일 이후 한반도의 미래발전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반도는 북한 지역을 넘어 대륙으로 진출하는 거점

이요, 남한 지역을 통해 해양으로 전진하는 거점이다. 한반도가 대륙

과 해양의 교두보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신라시대의 청해진을 중심으

로 해상 왕국을 구축한 장보고(張保皐)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 중심

의 해양 진출을 위한 국가전략을 제대로 실행한 바가 없다. 21세기 

한민족은 한반도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해양과 대륙으로 뻗어 나가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나

아가 아시아와 세계 인류에게 매력·희망·평화의 연대감을 주는 ‘멋진 

국가’를 창조해야 한다. 그러므로 통일한국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차

원에서 인류문제의 해결에 적극 기여하는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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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일의 원칙

(1) 평화통일의 원칙

지난 60여 년간 한반도에는 국토분단, 국가분단, 민족분단의 상태

가 지속되고 있다. 분단 이후 남북한은 상호 대립적인 체제 속에서 

서로 다른 정치·경제·사회체계를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의 지속적인 평화유지와 평화적 통일이 우리의 민족사적 과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우리가 평화통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헌법정신과 관련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평화적 통일의 사

명에 입각하여”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

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평화통일의 원칙을 분명히 하

면서 통일과정이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한 것이다.

(2) 합의통일의 원칙

평화통일 원칙의 연장선에서 ‘절차와 내용의 합의통일’을 지향해

야 한다. 합의통일이란 남북한이 신뢰를 구축하고 교류와 협력을 통

한 합의를 바탕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남북한은 ‘7·4공동성명’(1972)과 ‘남북기본합의서’(1992)에서 상대방

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또 ‘6·15정상회담합

의문’(2000)에서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함께 노력한

다는 합의를 도출한 바도 있다. 이 선언들을 통해 상대방을 병합하겠

다는 의도를 포기하고 단계적 통일을 이룬다는 대원칙을 남북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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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이 대외적으로 천명하였다.

남북한이 함께 만들어가는 통일만이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통일

은 엄청난 희생을 초래한다. 또한 한반도 통일은 베트남식 무력통일

을 거부하는 동시에 일 대 일 통합방식에 의한 예멘식 합의통일의 방

법론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남북한 주민의 합의에 의한 통합방식을 추

진해야 한다. 설령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남북한 간 평화

적 합의통일의 원칙이 존중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통일의 경우 

북한이 남한에 합류·편입되기를 원하고, 남한도 이를 기꺼이 받아들

일 수 있어야 한다.

(3) 복지통일의 원칙

통일은 남북한 주민 모두의 번영과 행복을 가져오는 복지통일이

어야 한다. 통일은 분단체제로 인하여 남북한의 구성원이 인권과 복

지를 보장받지 못했던 현실을 극복한다는 당위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통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면서 동시에 남북한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통일이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더 큰 경제

적 성과를 이루고 이 성과를 더 평등하게 분배하며 통일된 사회의 모

든 구성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가

능하다. 

한반도의 통일과정은 북한의 산업화와 민주화, 더 나아가 복지사

회를 동시에 이룩하기 위한 과정이다. 북한의 ‘자립을 위한 지원’을 

통해 남북한 국민 모두 통일의 대역사에 기여한다는 자긍심과 더불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요롭다는 희망의 통일과정을 이룩해야 한다. 

통일정책은 통일 이후 민족의 생존과 지속적인 번영, 그리고 행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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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는 미래지향적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복고적인 ‘민족국가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한반도국가’의 기초

를 세우는 역사적 과업이다. 

나. 통일의 기본방향

(1) 자유민주주의 지평의 확대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통일 

국가의 형태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원칙에 부합하는 평화적 합의

통일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 질서”로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기

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

재산제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한국의 정치모델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구상되

어야 한다. 첫째, 다원주의 정치체제이다. 둘째, 권위주의적이고 전체

주의적인 체제가 청산되고 아래로부터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정치

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인류의 공동가치를 추구하는 방

향으로 통일한국의 정치이념이 구현되는 것이다. 넷째, 지역적 배타

성을 제거하고 충원의 기회가 보장되는 정치구조를 지향하는 것이다. 

다섯째, 통일한국이 인류의 평화와 보편적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공헌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 



30    통일대계 연구: 4년 연구 종합논의

(2)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체제의 모색

대한민국 헌법 경제조항 제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

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선언적 규정과,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

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적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공정한 소득분배 

및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와 조정을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원리를 수용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한국의 발전적 경제모형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소유권의 다양성을 인정

한다. 통일한국의 경제모델은 소유권의 다양화와 사회성의 강화를 통

해 구성원의 경제활동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구상되어야 한다. 둘째, 

시장경제의 원칙 아래 계획과 시장이 조화를 이루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복지국가모델을 채택한다. 통일한국의 가장 큰 목적은 분

단된 민족의 통합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결손국가체제에서 완성된 민

족국가체제로의 변화 건설, 그리고 복지와 번영의 체제를 건설하는 

것이다. 넷째, 개방경제를 추구하고 국제 경제질서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경제체제를 추구한다. 

(3) 복지국가의 지향

사회정의는 통일한국이 선진화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사

회정의가 결여된 국가는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어렵고 사회구성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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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과 복지도 담보하지 못한다. 사회정의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 정치적·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복지국가의 지향은 사회정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된다. 통일이 어떠한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든 남북한의 통일

과정은 사회체제의 대변혁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 간에 사회

경제적 조건의 격차를 줄이고 통일 국가의 사회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체제 구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한국의 발전적 복지모형을 다음과 같은 방

향으로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복지통일 국가는 남한의 

‘능동적 복지체제’를 바탕으로 보편주의를 강화하고 고용 및 인적 

자원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을 지향하는 과

정에서 내적 통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 일환으로 북한 청

소년에 대한 교육 투자가 필요하다. 셋째, 통일한국은 민주·복지공

동체의 토대 위에서 세계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율·책임·공

정성의 주체로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공동체’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 

3. 남북합의통일을 위한 ‘사례분석’: 사회주의 체제전환 

국가와 독일

가. 사회주의 체제전환 국가의 발전상과 한반도의 시사점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과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

제전환 과정은 현재 북한이 처한 상황과 과제, 개혁·개방 및 체제전

환의 편익과 문제점 그리고 남북합의통일과의 연관성 측면에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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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민과 정부, 북한의 지배층과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

공하고 있다.

<표 Ⅱ-3> 개혁·개방과 체제전환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행위자 시사점

한국

한국 국민
㈎ 체제전환은 분단비용·통일비용 감소
㈏ 시민사회의 적극적 역할 중요

한국 정부
㈎ 포용과 관용의 관점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마련
㈏ 북한의 ‘격차 축소형 경제성장’ 발전전략 유도 및 지원
㈐ 점진적 합의통일을 위한 대북·통일정책 강화

북한

북한 지배층
㈎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병행 가능
㈏ 개혁·개방의 과실 분배는 지배층에 유리 
㈐ 개혁·개방의 성공조건은 국제협력과 남북협력

북한 주민
㈎ 개혁·개방은 주민의 정치적 지위 향상
㈏ 개혁·개방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
㈐ 노력한 사람만이 개혁·개방의 과실 획득

(1) 한국에 주는 시사점

첫째, 체제전환으로 인한 분단비용 및 통일비용 감소가 기대된다.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을 경감하려면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는 

북한이지만, 북한이 개혁·개방 노선을 택하고 내부적으로 정책과 제

도를 개선하려는 의사가 확실하다면 한국은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 지원은 지출이기보다는 투자의 성격이 강

하다. 이를 통해 한국의 안정과 번영이 보장되는 한편, 투입된 자금이 

실제로 이윤을 내어 한국에 다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시민사회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중동부 유럽 국가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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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폴란드의 교회와 연대노조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도 북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는 종교적 자유가 전혀 없고 시

민사회가 부재하므로 이를 육성하기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노력이 각

별히 요청된다. 북한 주민들에게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한국

의 시민사회가 국제사회의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주민들과 접촉하여 더 나은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길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당국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 차원에서 진

행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 정부는 포용과 관용의 관점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변동이 일어나면, 그것도 격변인 경우에는 새

로운 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고 이들의 상당수는 

외부로 탈주하곤 한다. 베트남의 경우, 1975년 통합 이후 약 150만 

명이 통합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태국·홍콩·한국 등을 경유하여 중

국·미국·캐나다·유럽·호주 등지로 탈출하였다. 또한 체제전환 이후 

중동부 유럽 국가에서도 정치경제적 문제로 인한 해외 노동이주가 급

증했다. 따라서 북한에서 체제전환이 일어날 경우, 과거 기득권 세력

에 대한 보복적 조치보다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포용과 관용을 바탕으로 한 진실규명이 

사회통합에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북한의 ‘격차 축소형 경제성장’ 발전전략 유도 및 지원이 필

요하다. 저개발국가가 빠르게 성장할 경우 소득분배 구조가 효율적으

로 정착하지 못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베

트남의 경우, 개혁·개방 추진 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소득격차의 심

화, 당원 및 관료의 부정부패, 관료주의와 이에 대한 일반민중의 저항

의식 대두, 각종 범죄 확산 등이 체제 유지에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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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중국 또한 국가 주도 발전정책을 시행하고 시장 세력과 동반

하여 세계 자본주의에 대해 후발 개방을 했는데, 이것이 경제적으로 

유복한 소수와 궁핍한 다수라는 양극화된 사회경제구조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북한 또한 사회주의 체제전환 직후 상당한 정도의 소득불균형

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준비는 매우 중요하다. 물론 

북한을 발전시키는 주체는 당연히 그들이다. 그러나 이 발전 과제는 

그들 혼자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즉, 국제사회와 한국의 적극적 지

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 북한에 주는 시사점

첫째,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병행은 가능하다.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과 체제전환 과정에서 지배층들이 개혁정책을 선구적으로 

취한다면 이를 통해 전체 주민의 복지와 자유를 향상시켜 정치적 정

당성을 확보하게 되고, 그러면 지배층의 기득권은 유지될 수 있다. 특

히 중국의 경험은 개혁·개방을 추구하더라도 사회주의체제의 근간이 

유지되며 급격한 정치사회적 변동에 따른 혁명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

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개혁·개방에 대한 지

배층의 주도적 역할이다. 베트남에서는 정치체제의 전환과 정치개혁

에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그 과정이 베트남 지배층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

다. 이는 당과 정부가 정책적 시행착오를 스스로 인정하고 수정했기 

때문이다.

둘째, 개혁·개방에 따른 과실 분배는 지배층에 유리하다. 중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개혁·개방 과정에서 지배층은 자신의 기득권을 안

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유리한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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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과정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은 중앙·지방의 지도자 또

는 관료 출신의 새로운 상업적 상류층이었다. 정치권력과 유착하고 

정치권력을 조작하여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자원을 배타적으로 접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개혁·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국제사회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

공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지배층들은 우선적으로 새로운 정보와 기술

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지배층들은 개혁·개방 과정에서 북한 변화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

으며 새로운 분야의 개척자·선두주자로 부상할 수 있다. 그리고 베트

남의 개혁·개방 초기에 부동산 관련 사업자들이 부자가 되었듯이, 북

한에서도 본격적 개발이 진행되면 지배층을 중심으로 부동산을 다루

는 사람들이 쉽게 부를 획득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셋째, 개혁·개방의 성공조건으로서의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이 중

요하다. 개혁·개방과 경제성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의 관계 개선이 절대적이다. 중국은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위해 

주변 환경을 안정시키는 대외정책의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였다. 

베트남의 개혁·개방도 국제환경과의 연계 속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베트남 개혁·개방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국제정치적 환경이었다. 만약 베트남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못

했다면, 미국의 베트남 경제제재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간자본의 투입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을 

것이다. 북한 역시 개혁·개방의 실질적 편익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한

반도 국제정세가 안정되어야 하며 이것은 주변 국가들이 제기하고 있

는 북한이 초래한 안보상 위협이 제거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개혁·개방의 성과는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빠뜨려서는 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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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남북협력 및 한반도 통일이 북한 지배층이나 주민에게 모두 엄

청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성장의 경험,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력, 한국의 세계시장 장악력 등은 북한경제 도약의 확

실한 지원군이 되기 때문이다.

넷째, 개혁·개방을 통한 주민의 정치적 지위 또한 향상 된다. 사회

주의 체제전환 이후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정치사

회적 이익이 증가하였다. 헝가리의 경우 체제전환 직후 과도기적 현

상으로 사회적 불안이 다소 있었으나 이후 사회가 안정됨으로써 국민

들이 정치적 이익을 향유하게 되었다. 북한에서 개혁·개방과 체제전

환이 진행된다면 북한 주민들은 오랫동안 절대주의적 통치와 지배체

제 속에서 겪어보지 못한 정치적 참정권, 대의 민주주의 등을 경험하

게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 국가

의 주체로서 적극적·능동적으로 북한 사회에 기여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베트남의 개혁·개방을 통해서도 그 정치적 편익이 상당함

을 알 수 있다. 즉 개혁·개방을 통해 축적된 정치적 안정의 부산물로 

개인 역시 정치적 지위가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1997년에 통과된 ‘개

정 선거법’에 따라 베트남 국민은 21세 이상이면 피선거권을 갖게 되

었고 자기 추천에 의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국민들의 이러한 정치적 지위 향상은 개혁·개방과 체제전환이 이루

어지면서 가능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독일의 신동방정책과 이에 기반을 둔 동서독 간의 인적, 물적교류

는 독일통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독일통일 이후 20년의 

성과와 발전상을 보면 물론 부정적 측면이 아직까지도 상존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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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통일의 효과를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독일의 통일정책

과 추진과정, 그리고 통일 이후의 성과 등은 점진적 합의통일을 추구

해 나가야 할 남북한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표 Ⅱ-4>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 20년 성과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행위자 시사점 

서독의 
통일정책과 
평화통일

한국 국민
∙ 점진적 합의통일방식의 필요성 인식
∙ 분단피해자의 고통 완화와 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한국 정부
∙ 대북·통일정책의 일관성 유지 
∙ 남북교류협력의 내실화 필요성 

북한 지배층
∙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와 점진적이고 평화적 합의 통일 

선택 

북한 주민 ∙ 한국사회에 대한 객관적 정보의 획득 

독일통일 
20년의 
발전상 

한국 국민
∙ 군사안보적 통일편익의 증대 
∙ 시민의식의 고양과 민주주의의 확대
∙ 사회경제적 통일편익의 증대 

한국 정부
∙ 진상규명과 용서와 화해의 과거 청산 방식 마련 
∙ 통일비용의 최소화 방안 강구 
∙ 남북한 지역균형 발전 추구 

북한 지배층
∙ 독일의 과거 청산에 대한 오해 불식 
∙ 통일 이후의 경제적 혜택과 지위 유지 

북한 주민 ∙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삶의 질 향상 

(1) 한국에 주는 시사점

첫째, 점진적 합의통일방식의 필요성이다. 신동방정책이 한국 국

민들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첫째, 기본적으로 한반도 통일은 현상유지

의 평화질서 창출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을 개혁·

개방의 길로 유도하는 정책의 성과는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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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신동방정책은 분단관리 정책이자 동시에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목적과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분단 피해자의 고통 완화와 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 위한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이다. 동서독 인적·물적교류가 한국 국민들에

게 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분단의 아픔을 가장 크게 직접 겪고 있는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인도주의적 현안들(국군포로 및 납

북자 문제 등)이야말로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이고 남북교류협력

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상호 필요에서 촉발되는 경

제교류·협력은 양국 주민들의 생활 개선과 양국 관계 개선에 매우 유

용한 실질적 방안이라는 것이다.

셋째, 대북·통일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 서독의 신동방정

책은 정책적 측면에서도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는 신동방정책

이 주변 국제정세의 안정화를 전제로 한 거시적인 접근이었다는 사실

과 관련된다. 둘째, 신동방정책은 앞서 설명한 분단관리 정책이자 동

시에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신동방정

책은 정치권력의 변동과 상관없이 소련 및 동유럽 그리고 동독을 개

방적으로 유도해내려는 지속적인 노력 속에서 이루어졌다. 

넷째, 남북교류협력의 내실화 필요성이다. 동서독 인적·물적교

류협력의 사례가 한국 정부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단의 아픔을 가장 크게 직접 겪고 있는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

를 비롯한 인도주의적 현안(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등) 해결에 주

력해야 한다. 둘째, 남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의 개선과 양국 관

계의 개선에 매우 유용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남

북교류협력이 국민적 통일의지를 지속적으로 고양시킨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군사안보적 통일편익의 증대이다. 독일통일 20년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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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보여주는 것은 통일비용보다는 통일편익이 우세하고, 그 결과를 

독일인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편익 가운데 군사안보

적 통일편익을 빼놓을 수 없다. 앞서 지적한 대로 패전의 결과 분단된 

독일은 자국의 안보문제를 동맹국에 의존하는 ‘안보수입 국가’였으나 

통일 이후에는 오히려 ‘안보수출 국가’로 국제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여섯째, 시민의식의 고양과 민주주의 확대이다. 통일한국을 준비

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통일독일의 과거 청산 모델은 가까운 미

래의 현실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통일방식에 따라 과거 청산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독일의 과거 청산 방식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하겠다. 과거 청산은 민주주의의 좋은 교본이 될 수 있다. 따라

서 과거 청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민주

주의로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

시 말해, 과거 청산을 제2의 민주화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사회경제적 통일편익의 증대이다. 통일 이후 독일은 동독

지역에 서독지역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5%가량의 막대한 통일비용을 지불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현재 동

독지역으로 이전하는 비용은 점차 감소하여 동독지역이 스스로 자립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독지역은 통일비용을 지불한 반면 더 이

상 분단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있다. 동서독 갈등이나 군비경쟁의 부

담에서 자유로워진 것이다. 그리고 안보 불안으로 인한 경제적 염려

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통일 이후 확대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럽 

통합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유럽 경제의 핵심동력이 되고 있다.

여덟째, 남북한 지역균형 발전 추구이다. 한반도 지역의 커다란 

강점은 우선 반도로서의 지경학적 입지 잠재력이다. 북쪽으로는 유라

시아 경제권으로, 남쪽으로는 환태평양 경제권으로, 서쪽으로는 환황

해 경제권으로, 동쪽으로는 환동해 경제권으로 진출이 자유롭다. 4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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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의 교통의 입지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매우 유리한 자연조건을 

지니고 있어서 미국-일본-한국-중국-러시아-유럽으로 이어지는 국

제물류의 ‘허브’ 역할에 매우 유리하다.

(2) 북한에 주는 시사점

첫째,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와 점진적이고 평화적 합의 통일의 

선택이다. 북한 지배층의 입장에서는 남북한의 인적교류 및 경제, 사

회문화교류의 현실적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

례를 비롯한 사회주의 붕괴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에 체제 위협이 되

지 않는 선에서의 교류협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

한적인 교류협력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이득의 중

요성, 그리고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중국과의 협력에 치중하

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북한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대는 남

한뿐이라는 점에서 남한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

이다. 

둘째, 한국사회에 대한 객관적 정보의 획득이 필요하다. 북한 주

민들에게는 남북 간의 지속적인 인적교류와 경제교류 및 협력은 제한

적이나마 실질적인 생활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남한사회에 대한 

객관적인 상을 가지도록 할 것이다. 동서독 간의 지속적인 인적교류

와 경제교류·협력은 동독주민들이 서독사회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

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서독사회에 대한 동독주민들

의 이러한 의견 형성이야말로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우리가 바

로 인민이다(das Volk, the people)”에서 출발한 동독시민들의 행진 

슬로건이 “우리는 한 민족이다(ein Volk, one nation)”로 모이게 한 

기본적 원천이었다. 매해 100만여 명 이상의 동독주민들이 서독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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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하기도 했고, 거꾸로 300만여 서독주민들이 동독의 친지·친구들을 

방문하여 상호 교류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서독 생산품을 선물로 받

거나 직접 방문하여 구매할 수도 있었다. 동독주민들이 서독사회에 

대해 나름의 판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인적교류와 경제교류협력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독일의 과거 청산에 대한 오해를 불식할 수 있다. 북한 지배

층의 입장에서 인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가질 필요가 없을 것

이다. 사실 통일은 분단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어느 한쪽이 점령

군이 되어 패전군을 처벌하겠다는 식으로, 즉 과거청산을 징벌 위주

로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격이 된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과거청산은 징벌 위주보다는 진상규명과 용서와 

화해의 과거청산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북한 지배층들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 통일 이후의 경제적 혜택과 지위 유지이다. 독일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경제적 변화가 북한지역 지배층에게 주는 시사점은 상당

히 고무적이다. 통일 후에도 동독 지역의 지배층은 사회 내에서 유리

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일한 이유로 북한지역의 지

배계층이 남북한 통합 이후에도 그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실

제로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생산성이 보상의 기준인 시장

경제의 특성상 이러한 현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 내에서 고급교육을 받은 계층일수록 지배집단으로 유지될 가능

성이 높고 높은 경쟁에 노출된 경험이 많을수록 시장경제의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이다. 과거 청산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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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이루어져 진상규명과 함께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북한 주

민들은 통일한국의 주체로서 민족적 자긍심과 함께 남한사회를 진심

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청산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이, 

특히 피해자 스스로가 이런 과거 청산의 중심에 서 있다고 느낄 수 

있을 때 통일 국가에서 인권, 민주주의, 법치, 자유, 시장경제 등을 비

로소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통일한국에서 

북한 주민들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혜택이며 특권이다.

4.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개국의 입장

가. 북한실패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주변국의 인식 

(1) 향후에도 북한의 체제 불안정은 계속될 것이다. 

주변 4국은 대체로 북한의 태도 불변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구도가 지속되고 있어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3대 세습이 현실화되면서 북한의 미래에 대한 관

심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은 2010년 10월 8일 워싱턴에서 열

린 제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북한의 불안정 사태’라는 

문구를 포함시키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의 권력 

세습을 인정하면서 체제 붕괴를 막기 위해 후계 구도를 지원하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후계 체제는 선대에서 승계한 권력과 함께 극복하기 어려

운 과제를 유산으로 넘겨받을 것이며, 경제적 피폐와 국제사회의 압

박을 극복하기 위해서 긴밀한 북중관계라는 외교적 자산과 핵무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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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군체제라는 내부적 자산을 함께 활용할 것이다. 또한 선군체제를 

개혁·개방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의 군 우위 권력구조

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은 상당 기간 어려움

을 겪을 것이다.

(2) 북한의 체제 붕괴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주변 4국은 북한이 지금과 같은 노선과 정책을 고수하면 대내외 

위기가 더욱 가속화되어 결국 붕괴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의 붕괴는 정권의 붕괴를 의미하며 이는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리라는 데 큰 이견은 없다. 그러나 체제의 붕괴가 

국가의 붕괴, 즉 남북통일로 이어지리라는 데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 

북한식 사회주의가 동유럽과 달리 높은 내구성을 보여왔더라도, 

오늘날의 시대적 조류와 북한 내부의 상황을 볼 때 북한체제의 수명

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시간이 갈수록 북한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 중 하나는 가중되는 경제난이다. 

경제난과 식량난의 여파는 인구에 누적될 것이며, 근본적인 개혁·개

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 경제 체제의 생산성은 더욱 낮아질 것

이기 때문이다. 붕괴 가능성 때문에 개혁을 요구하지만 바로 그 개혁

으로 말미암아 붕괴가 촉진되는 모순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3)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집착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임을 주장하며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과의 핵 군축 협상 차원에

서만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마저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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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거, 한미동맹 파기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

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는 3대 세습을 정당화해줄 뿐만 아니라 2012년 목

표인 강성대국 진입의 상징이다. 또한 북한체제를 지키는 마지막 카

드이다. 북한은 계속해서 핵 폐기 가능성을 가지고 게임을 즐기며 남

한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 할 것이다. 따

라서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들 카드는 없어 

보인다. 

북한은 성공적 권력 세습이 군부 중심의 지배구조 덕분이라고 판

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핵무기 관련, 선군정치 관련 발언과 개편

된 북한지도부 중 군부의 비중 등을 볼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

서 김정은 체제 하에서도 핵무기 포기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4)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은 낮다.

분단국의 한쪽인 남한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다원적 민주주

의 정치체제로 번영을 누리고 있는 한, 다른 쪽인 북한이 유사한 방향

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개혁·개방 정책을 택할 가능성은 구소련, 동

구, 베트남, 그리고 중국보다 월등히 낮다. 개혁이란 곧 그들 체제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고, 남한에 대해 북한체제가 상대적으로 열등하

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결국 체제 붕괴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극도로 어려운 식량 사정 및 경제 상황과 중국 등 외부의 

권고와 압력에 따라 개혁·개방 노선을 취하더라도 그것은 나진·선봉

지역의 개방처럼 부분적인 것이 될 것이고 그마저도 실패로 끝날 가

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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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유학 경험이 있는 젊은 지도자의 이미지를 이용해 개방정책

을 추구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으나 아버지에게서 권력을 세습 받은 

처지에서 선대의 정책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개혁·개방 

정책이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미국, 일본, 한국의 투자와 원

조라고 볼 때 핵무기 완전 포기가 동반되지 않은 개혁·개방은 성공하

기 어렵다. 

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인식

(1) 주변국은 남북한이 합의하는 통일이라면 반대하지 않는다.

주변 4국은 모두 남북합의에 따른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합의하거나, 남북한 주민의 중의(衆意)에 의한 합

의가 담보된 다른 방식의 통일이라면 주변국들이 드러내놓고 통일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사실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공식적으로는 한반

도 통일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 왔다. 단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합의 통일을 지지한다는 매우 일반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태도는 각국의 이익에 

따라 다양하다. 한미동맹이 공고한 이상, 미국은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환영한다. 한반도의 분단과 특히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자국

의 직접적 안보 이익과 동북아 국제정치의 안정을 저해하는 정도를 

참작하여 일본은 이제 남한 주도 통일을 분단과 북한의 도발이라는 

현상에 비해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현재의 미중관계, 한미

관계 등을 고려하여 북한의 불안정과 도발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남한

이 주도하는 통일에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한 발 

물러선 상태에서 상황을 전략적으로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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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의 직접적 의미보다는 미-중-러 삼각관계라는 전략적 변

수에 따라 좌우된다는 뜻이다. 

(2) 북한 급변사태 시 한 국가의 일방적 개입은 다른 국가(들)의 

대응 개입을 초래하여 국제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북한 내에서 정권의 총체적 붕괴, 정권 내 집단 간의 권력 투쟁, 

민주화 투쟁 등 때문에 정치적, 군사적 혼란이 일고 내부 통제가 불가

능해지는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북한 당국 또는 북한 내 일부 세력의 

요청이나 묵인 하에 중국이 단독으로 북한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북한은 엄연히 국제연합(United Nation: UN)에 가입한 주

권국가이며, 남한이 자의적으로 개입할 권리는 없다.”라는 태도를 갖

고 있으며, 한국이나 미국이 개입하면 자신도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 통일 문제에서 주변국들의 대응 개입은 불가피한 문제

이다. 미·중·일·러 모두 한반도 문제를 통해 자국의 이득을 챙기려는 

행태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원한다면 중국이 배타적으로 북

한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북한 현 정권에 반대하며 개

혁·개방을 요구하는 세력이 부상한다고 해도 북한 정권의 요청이라

는 명분에 따라 중국이 개입하면 냉전 시대의 체코, 헝가리와 같은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국제기구의 지지와 협조가 중요하다.

UN은 한국전쟁의 당사자이므로 북한 급변사태 시에도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UN이 군사적 활동을 하게 된



Ⅱ. 통일대계 연구 1차년도 사업: 남북합의통일 토대연구    47

다면 안보리 소관 상황이기 때문에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

스,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이 UN의 

개입에 대해 부정적일 수는 있지만, 미국 등 강력한 개입이 예상되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UN의 개입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

이다. 

결국 UN과 같은 국제기구가 한반도 통일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는 국제기구에 속한 구성원 다수가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북한 급변사태가 강대국 간 경쟁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

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강대국들의 자제와 평화적 위기관리를 요구하

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국제기구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가 상충

할 수 있는 상황일 경우 UN과 같은 국제기구 또는 변형된 형태의 

6자회담 등이 한반도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개진되었다. 

특히 남북 간 합의가 아닌 갑작스러운 북한정권의 붕괴 후 생기는 사

회 혼란의 경우, 탈북 난민 문제나 치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

제평화유지군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일

부 특정 국가의 영향력 확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 우리의 통일 정책 방향

(1) ‘한국 주도의 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통일외교가 필요하다.

급변사태 시에는 국제역학 및 국제정치의 틀 속에서 국제사회의 

개입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즉 한국 정부에 실질적 권한이 어느 정도

로 위임 또는 이양될 것인지의 문제(달리 말하면 한국 정부의 북한지

역 통치에 대한 실질적 참여도)는 한국 정부의 통치 및 행정 능력 전



48    통일대계 연구: 4년 연구 종합논의

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의 핵심은 우호적인 미중관계

이며, 이는 한국 외교의 중요한 전략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한미동맹

은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장치이며, 장기적으로 일본

이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은 일정한 효용이 있다. 중국의 국

력이 강해졌다고 해서 당장 미중 중심의 G2 시대가 열리지는 않을 것

이다. 하지만 천안함 폭침 처리 과정과 그 이후 상황에서 보듯이 중국

의 목소리가 커질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중국의 부상을 불안해하는 

일본이나 러시아 혹은 다른 국가들이 나서서 대중 견제 정책을 폄으로

써 동아시아 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구도가 심화할 경우 우리 

입장은 매우 난처해질 수 있으며, 통일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다. 따

라서 미중관계가 나빠질 것에 대비한 우리의 통일 정책과 통일·외교 

방안을 사전에 연구하고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대중국 통일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상 중국은 북한 정권을 유

지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지만, 중국은 북한을 근본

적 의미에서 지지하지는 않으며 북한에 대한 인내심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에 흡수되는 형태의 통일이 가져다주는 비용과 북

한을 유지하는 비용을 비교해 볼 때 아직도 중국은 유지비용을 부담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세와 관련해 한중 양국은 경쟁과 갈등의 구도를 공동 대응

의 구도로 전환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

국 주도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시키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통일 한국이 중국에 결코 위협이 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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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의존성

을 높이며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로 상호 이미지 쇄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비공개,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 미국, 그리고 중국이 함

께 북한의 급변사태에 관해 논의하고 대비하는 기회를 자주 갖는 것

도 중요할 것이다. 

(3) 국내적으로 북한의 급격한 체제 변화에 대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북한 내부 및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상황 전개를 염두에 둔다면 

복합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북한의 (예상보다 빠른) 급작스러운 

붕괴, 예상을 뛰어넘는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 독자적 흐름에 따른 

남북관계의 전개 등 북한 및 한반도의 상황 전개는 매우 가변적이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나라와 민족의 이익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어느 특정 상황을 염두에 둔 대책 수립보다는 

① (아마도 북한의 의도적, 비의도적 조치에 따른) 촉발적 상황, ② 

북한 내부의 상황 전개, ③ 각국의 대응, ④ 각국 및 한국의 대응에 

따른 북한 내부 상황의 굴절, ⑤ 최종 목표지에 비춘 각 상황의 좌표 

설정과 각 좌표에서의 대응책 등을 포괄하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전

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급격한 체제 변화에 대한 대비는 난민, 무기 유출, 도발 등

의 상황에서 우리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에서 고려되어

야 한다.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

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 급변사태 논의가 금기

시 된 것은 문제가 있다. 중요한 것은 공론화를 통해 통일에 대해 국

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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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합의통일을 위한 북한변화 전략
 

가. 2012년 이후 정세 변화 주요변수

(1) 주요변수 1: 2013년 이후 북한 핵문제-타협인가 대결인가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은 2013년 한국과 미국에 새 정부가 수

립된 이후에 핵문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

이다. 세 나라가 한국과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보다 본격적이

고 진지한 협상을 진행하게 될 이유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에게 공히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

이다. 만약 세 나라가 한국과 미국 대통령 임기의 전반부 즉, 2013, 

2014, 2015년까지의 시기에 협상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북한 핵문제

는 또 다시 장기 공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설령 2013년 세 나라 사이에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하더라도, 이 협상이 궁극적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한국

과 미국 그리고 북한 사이에 핵문제 협상을 둘러싸고 견해차이가 크

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 그 어느 쪽도 자신이 

극대목표를 일방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렇다

면,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은 양측의 극대목표를 연결한 직선상의 

어느 지점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그 타협점이 한국과 미국의 극

대목표에 또는 북한의 극대목표에 더 가까운 것은 전적으로 협상과정

이 진행되는 동안 상호가 협박과 회유를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얼마

나 많은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한국과 미국의 정책 선택에서 내용상으로 핵심적인 것은 북한 비

핵화 전략에 함축되어 있는 세 가지 구성요소의 배합이다. 첫째,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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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성에 대한 판단으로 중장기 생존인가 조기 붕괴인가, 둘째, 비핵

화를 추구하는 데서, 두 가지 접근, 즉 당근과 채찍의 배합으로 관

여와 안전제공을 주요 수단으로 하는가 아니면 제한과 예방을 중심

으로 하는가, 셋째, (속전속결형) 일괄타결 또는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과 (중장기형) 단계적 비핵화론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 하는

가로서 비핵화의 중장기 타결추구인가 또는 조기 타결 추구인가이다. 

이 같은 각각 두 상충하는 선택을 포함한 세 가지 요소가 발생시키는 

경우의 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가 등장한다. 

<표 Ⅲ-1> 비핵화 정책의 3변수와 여덟가지 조합

붕괴박두론과 중기존속론 당근론과 채찍론 일괄타결과 단계적 접근

1 붕괴 박두 관여와 안전보장 단계적 접근

2 중기 존속 관여와 안전보장 단계적 접근 

3 붕괴 박두 제한과 예방 단계적 접근

4 중기 존속 제한과 예방 단계적 접근

5 붕괴 박두 관여와 안전보장 일괄타결 접근

6 중기 존속 관여와 안전보장 일괄타결 접근

7 붕괴 박두 제한과 예방 일괄타결 접근

8 중기 존속 제한과 예방 일괄타결 접근

위의 여덟 가지 사례 중에서 역사적으로 구체화되어 실시된 경우

가 있었다. 먼저 위에서 제1유형은 제네바 합의라고 볼 수 있다. 노무

현 정부의 정책은 위의 제2유형에 해당한다. 즉 ‘중기 존속＋관여와 

안전보장＋단계적 접근’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제7유형이 전

면에 나서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제2유형을 시도하자는 주장도 혼재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제1기 부시 정부의 경우는 제7유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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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즉 ‘붕괴 박두＋제한과 예방＋단계적 접근’에 접근했다. 제2기 

부시 정부는 제2유형에 근접했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

은 ‘중기 존속＋제한과 예방론’을 주축으로 전개되고 있다.

2013년이 되어서 한국과 미국에 등장하는 새로운 정부는 어떠한 

조합을 선택하게 될 것인가? 먼저 ‘붕괴 박두론’ 대 ‘중기 존속론’을 

보자. 이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보여주는 현

실은 여전히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발생시킬 인자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관여와 안전보장론’ 대 ‘제한과 예방론’을 보자. 

이 역시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방적으로 

‘관여와 안전보장’을 강조하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기가 어려울 것

이다. 그 이유는 그동안 북한에 대한 불신이 매우 깊어졌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일괄타결’과 ‘단계적 접근’을 보자. 한국과 미국에서는 ‘(속

전속결형)일괄타결’을 선호할 것이지만, 이는 북한이 저항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 노무현 정부 시기나 부시 2기와 같은 ‘(중장기

형)단계적 접근론’도 한국과 미국에서 내부적으로 큰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협상 결과가 어떻게 귀결되는가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이 여

러 쟁점에 대해 전략적·전술적 손익계산을 어떻게 하는가이다. 먼저 

북한의 입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1 첫

째, 북한이 한국과 미국과의 타협(다시 말해 핵능력의 (단계적) 포기

라는 양보의 대가로 한국의 대량 경제원조 수취)에 기대지 않고 내부 

경제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예를 들어 중국과의 경제관계 확대)

을 찾을 수 있는가, 또한 그 대안이 얼마나 강력하고 유효한가의 문제

이다. 둘째, 북한이 핵능력을 확장하고 핵무기를 실제 전장 사용이 가

1이에 대해서는 제Ⅵ장 2절에서 다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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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무기로써 완성도를 높였다는 것과 미국 본토를 유효하게 공격할 

수 있는 투발 수단인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여 실전 무기로 확보했

다는 증거를 얼마나 확실하게 국제사회에 과시할 수 있는가의 여부

이다. 셋째, 북한이 각종 도발을 통해 한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교란

할 수 있는가, 넷째, 관련 주변국을 분열시켜 북한에 대한 통일 전선

이 수립되는 것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는가이다.

다음으로 한국과 미국의 입지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첫째, 위에서 언급한 ‘제한과 예방’을 통해 그리고 각종 외교

적·경제적 압력을 통해 핵무기 추가 개발을 방해하는 한편, 핵국가 

지위를 고수하고자 하는 북한정권의 생존 조건을 얼마나 어렵게 할 

수 있는가이다. 둘째, 북한은 협상틀이 자신의 전략구도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 대한 각종 도발,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과시

하는 것을 통해 입지를 개선하고자 시도할 것인데, 이를 두 나라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억제 또는 제압할 수 있는가이다.

(2) 주요변수 2: 2013년 이후 북한 내부 정책 - 개혁인가 

반개혁인가

북한은 2005년 이후 반개혁적 정책을 취해오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국내 시장 활동에 대한 억압, 무역회사에 대한 통폐합, 계획경제 강조 

등을 통한 국영부문 활성화, 2009년 11월 화폐개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시장 세력에 대한 직접 공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동

전의 다른 면으로 시도되었던 정책이 외화벌이 사업의 대대적 확대

이다. 즉 대내 반개혁정책으로 인한 대내경제가 불모화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곤란을 외화벌이 사업 확대를 통해 상쇄하는 것이다.

2010년 중반부터 북한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반개혁＋외화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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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확대’ 정책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2005년부터 시행된 ‘반개혁+

반시장’ 정책에 의해 국내경제의 생산성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대

외원조 수취가 현격히 감소했고, 2010년 말부터 식량난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반개혁＋

(남북경협 확대를 통한) 외화벌이 사업 확대’ 정책이라고 할 수 있

었다. 그러나 2008년 2차 정상회담 합의가 무산된 이후로, 북한의 경

제정책은 일방적 ‘반개혁’ 정책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은 

사실상 2009년 11월 화폐개혁을 거쳐 2010년 5월까지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유발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당

국은 특히 중국을 대상으로 외화벌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당국은 ‘반개혁＋(중국을 대상으로 한) 

외화벌이 사업 확대’ 정책을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본격 시작

된 것은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평양방문이다. 이후 2010년 

5·24조치에 대한 대항으로 광물 수출이 현격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2010년부터는 적극적 무역확대 정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중국 

외화벌이 사업 확대 정책에는 광물 수출 증대, 황금평과 나진 선봉과 

같은 폐쇄형 특구 설치, 관광 사업 확대, (북중 접경지역 중국 도시 

공단에) 인력 수출 등이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당국이 정책의 갈림길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그 내용은 이렇다. 현재 정책은 두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반개

혁＋(중국 상대) 외화벌이 사업 확대’이다. 그런데 이 정책은 ‘(중국 

상대) 외화벌이 사업 확대’를 통해 충분한 외화를 벌어들여, 반개혁정

책 추진으로 발생한 내부경제 곤란을 상쇄해야지 지탱할 수 있다. 만

약 외화벌이 사업이 충분한 외화를 벌어들이지 못하는 가운데 ‘반개

혁’을 고수하면, 내부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2009년 말 화

폐개혁 이후의 실상은 북한이 이러한 상황에 도달했다는 것을 시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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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그래서 북한은 2010년 중반 및 말부터 대중국 외화벌이 사업 

확대에 전면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중국 광물 수출이 어려

움에 도움이 되지만, 다른 사업에서는 이렇다 할 성공을 거두지 못

했다. 만약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북한이 광물 수출 이외의 수단으로 

외화를 충분히 벌어들일 수 있는 계기를 찾는다면, 북한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내부 반개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 북한정권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를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 선택은 반개혁정책을 고수하는 것이다. 

이러면 내부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이로 인한 정치 불안의 

잠재력이 높아갈 것이다. 북한당국은 정치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 철

권 테러 정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북한 붕괴론이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선택은 개혁을 재시도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경제적 어려움과 내부정치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이다. 반개혁 지속

인가 또는 개혁 재시도인가 에서의 선택은 단지 경제 사정뿐 아니라 

지도부 내의 분파적 이익과 세력균형이 개입하게 될 것이다. 어떤 정

책이 추진되는가에 따라 분파적 손익관계와 세력관계가 상당한 영향

을 받기 때문이다. 

나. 북한 내부 변화의 네 가지 시나리오 

(1) 기본구도

이상의 서술에서 볼 때, 2012년 이후 북한 정세를 규정하는 주요 

변수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한국 및 미국과 핵 협상이 결렬인가 타결

인가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개혁정책을 추진하는가 아

니면 반개혁정책을 추진하는가이다. 이 두 가지 변수의 조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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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부 변화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 보면 이

렇다. 

<표 Ⅲ-2> 2012년 이후 북한 내부 변화 향배 규정 주요 요소와 시나리오

구분
북핵 협상 타결 여부

타결 미타결

내부 정책 
방향 

반개혁 
우세

(B)
 국가에 의한 부정합적 

‘이중경제’ 관리정책의 추구

(A)
(대외 종속적인) 국가의 수탈적 

행태의 강화

선택적 교류 확대 정책 대남 적대 및 교류 억제 정책

개혁 우세

(C)
국가기관들의 지대 

‘전유’와 시장 활성화의 
병행적 전개

(D)
제한적 경제개혁과 

국가의 시장 관리를 통한 
체제 생존 모색

전면적 교류 확대 정책 대남 적대 및 교류 확대 정책

(A)의 상황은 2008년 이후 북한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핵문제 

협상이 결렬되면서, 대외원조가 줄어들고, 반개혁정책으로 내부 생산

성이 저하한다. 이는 정권이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한정된 자원을 놓고 정권 내부

의 경쟁, 정권 대 사회 간의 경쟁이 격화된다. 정권 대 사회 간의 경쟁

은 국가의 수탈 증대로 나타난다. 내부 경쟁은 기관 간에 외화벌이 

이권을 놓고 다툼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B)의 상황은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하여 북한이 

추진했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북한은 2005년부터 반개혁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2007년 2·13합의와 10·3합의에 의해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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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한 협상이 타결되자, 한국과 대대적으로 경제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했다. 따라서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반개혁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과는 대대적으로 지원성 및 외화벌이 경제관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C)의 상황은 2000년부터 2002년(또는 2004년)까지의 상황과 유

사하다. 이 시기까지 1994년의 제네바 합의는 유효했다. 북한은 내부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 미국, 일본과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 

이러한 상황은 2001년 부시 정부의 등장으로 인해 장애에 부딪쳤고, 

2003년부터 북핵 2차 위기가 전면 전개함에 따라 종결되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이 북한과 관계를 유지했으며, 북한은 개혁정책을 2004년

까지 추진했다. 

만약 북핵 타결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당국이 대내개혁 조치를 다

시 취한다면, 북한 상황은 (D) 유형에 부합하게 된다. 북핵 및 남북관

계 교착 상태, 제재 지속 상태에서, 북한당국이 외부 원조 감소와 내

부 생산성 저하로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이 때 북한당

국은 그대로 버티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이상 버틸 수 없

다고 판단하여, 내부 개혁을 허용함으로 경제 생산성을 높여 경제위

기와 그에 따른 내부 정치 위기를 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내부 개혁은 정권의 입장에서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막다른 골목

에서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정책은 

실천되지만, 그에 대한 정치적 적대는 강하게 존속한다.

 

(2) 2012년 이후 정세 진로의 네 가지 유형

ㆍ시나리오 (A): 핵 보유 고수와 반개혁정책 하에서 국가의 수탈적 

행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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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시나리오 (B): 핵 협상 타결과 반개혁정책 하에서 외자유치 증대 

ㆍ시나리오 (C): 핵 협상 타결과 개혁정책 하에서 정권기관 주도 

하에서 시장확대 

ㆍ시나리오 (D): 핵 협상 결렬 상태에서 제한적 경제개혁 

2008년 이후 현재까지의 북한의 상황은 기본적으로 위의 (A)에 

해당한다. 현재에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이 존재함과 동시에, 이 어려

움을 타개하기 위한 미래형 노력도 전개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은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첫 번째 선택은 2012년에도 

지금의 정책을 고수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기본적으로 (A) 상황을 

고수하는 것이다. 북한이 만약 대내 반개혁을 고수하지만 외화벌이 

사업에서 성공한다면, 시나리오 (A)를 고수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외화벌이 사업에서 실패함으로써 경제위기가 위험

수위에 도달하거나 지도부 분란이 발생한다면, 북한은 (D)로 보다 분

명하게 옮겨 갈 수도 있다. 즉 핵문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서 대내 개혁조치를 다시 채택하는 것이다. 이를 보다 자세히 보면, 

2012년 말까지 한국 및 미국과의 관계에서 또한 핵문제에서 커다란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놓고 볼 때, 2012년 말까지 또는 

한국 및 미국 정부와 핵문제에 대한 새로운 타결을 이룰 때까지 북

한에 대한 대외 지원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다가 중국과의 외화벌이 사업에서도 실패가 거듭되었고 

주민들의 정치 동요가 심상치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전망에 직면하여 북한은 2012년 4월경, 다시 말해 김일성 

출생 100주년 및 강성대국이 문을 열기 시점에 즈음하여, 대주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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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책으로써 일련의 경제 개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다면 

한편에서 대중국 외화벌이 사업 확대와 더불어, 대내 경제의 생산성

이 일정하게 증대함으로써, 북한경제는 어려움을 얼마간 완화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의 상황은 (D)로 이전하게 된다. 

2013년 이후 어느 시점에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 사이에 비

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본격적 협상이 진행된다고 하자. 협상이 타결

되는 경우, 한국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대대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북한당국은 대외 지원 증대를 바탕으로 대내 개혁을 회피하고 

지연하는 정책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자. 그러면 북한의 상황은 (B)로 

이전하게 된다. 또 다른 선택의 하나는 비핵화 협상의 타결과 함께 

내부 개혁에 대한 합의가 강화된다. 이는 비핵화 협상 타결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세력 연합이 약화되는 대신, 시장 확대를 희구하는 국

내 상인층과 내각의 발언권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북한의 

상황은 (C)로 이전한다.

다. 시나리오별 대북정책 고려사항

이상에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복귀 및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 이행, 그리고 내부 개혁정책 추진 촉진이라는 목표를 지향하는 

대북정책의 일반 원칙을 서술했다. 이는 한국의 기본입장이 되어야 

할 것이며,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대체로 견지되어야 하는 입장이다. 

이하에서는 일정기간이 지나 상황 변화가 발생했을 때 한국이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 서술한다. 여기서는 두 가지 변수, 즉 

비핵화 추진 여부와 개혁 추진 여부에 따라 대북정책의 방향에 무엇

이 가미되어야 하는가를 염두에 두면서, 이 두 가지 변수의 조합이 

발생시키는 네 가지 시나리오 상황에서 대북정책이 무엇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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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가를 서술한다.

(1) 시나리오 (A): 핵 보유 고수와 반개혁정책 하에서 국가의  

수탈적 행태 강화 

북한이 핵 보유 고수 정책을 취하는 한에서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

한 대화와 압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핵 보유가 북한당

국 자신에게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핵 교착 

상태의 경우에라도 만약 북한당국이 국군 유해 발굴, 납북자 송환, 이

산가족상봉행사 개최와 같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는 경

우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서 보상할 수 있다. 대북지원은 최소

한의 인도지원에 국한할 수밖에 없다. 민간차원의 소규모 대북인도지

원은 모니터링 규범 준수의 원칙 하에서 지속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세에서는 폐쇄특구 확대 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나 이와 같이 비개

혁 체제를 존속시키기 위한 단순 외화벌이용 사업에 적극 호응하는 

것은 회피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반개혁정책이 추진되는 한에서 내부 

경제 불모화 및 내부 통제 강화로 인하여 정권 대 주민 간의 긴장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긴장이 유발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유의하면서, 내부 개혁 압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행마해야 

한다. 

(2) 시나리오 (B): 핵 타결과 반개혁정책 하에서 외자유치 

증대 

핵 타결 하에서 북한은 외부와의 관계를 현저히 개선하며 외부와

의 여러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주요 내용은 외화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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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증대하여, 내부 반개혁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그 자체로 심각한 모순을 가지고 있다. 대외교류의 확대를 허용하면

서도 주민을 그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며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정책은 일단 우리 측이 남북교류 및 대외교류

를 적극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북한정권이 설치한 격리가 스스로 해

제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예를 들어 안변 조선소 건설과 같은 

외화벌이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

해서는 3통(통행, 통신, 통관)이 보장되고 북한 내부 경제제도가 현

격히 개혁되어야 함을 전제로 내세우는 개혁 촉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3) 시나리오 (C): 핵 타결과 개혁정책 하에서 정권기관 

주도 하 시장확대 

이는 일반적으로 한국이 상정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다. 

한국은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북한의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대

량의 지원을 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교육, 보건과 같이 인간자본을 

개선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가 갖추어져야 

한국의 대북 인프라 투자, 그리고 상업적 투자가 생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4) 시나리오 (D): 핵 협상 결렬 상태에서 제한적 경제개혁 

이 경우는 북한이 가장 취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북한정권의 내부 

행태는 1990년대 중후반과 같은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 한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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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시장 확대를 허용 하면서도, 이것이 발생시키는 정권 불안 요소

를 제어하기 위해 공개처형의 증대와 같은 극단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다. 또한 정권이 이러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한국에 대한 도발을 

현저히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한국은 북한 도발 

억지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북한 내부 불안정 가능성을 높게 

보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 그리고 대북 

민간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라. 향후 5년간 북한변화 촉진을 위한 대북정책 방향

향후 대략 5년은 북한 내부 변화와 남북관계에 매우 중요한 시기

가 될 것인데, 이는 두 가지 점에서 그렇다. 첫째, 이 기간 동안 북한

이 핵무기 보유 국가로 등장하는가 아니면 비핵화 괘도에 다시 진입

하는가가 결정이 될 것이다. 둘째, 북한이 현재의 내부적 반개혁정책

을 유지하면서 외화벌이 사업 확대를 통해 생존을 모색하는 노선에 

안착할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노선이 벽에 부딪치면서 내부 개혁을 

다시 추진해야 할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향후 5년간 한국이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은 북한이 협조하

는 가운데 조속한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국 등 주변국과 관계를 개선

시키며,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가운데 내부 개혁을 통해 경제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점진적으로 자유화를 실현해 가는 것이다. 그

러나 북한은 한국의 이러한 정책목표와 충돌하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2005년부터 추진해왔고 2009년부터 강화되고 저돌적

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섯 개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전략목

표는 앞서 지적했듯이 첫째, 핵능력을 증강하며 핵 보유 국가로 인정

받는다. 둘째, 핵 보유국의 자격으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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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정상화한다. 셋째, 한국과는 핵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며, 남북관

계는 한국이 북한정권을 지원하는 관계로 형성한다. 넷째, 내부적

으로 반개혁정책을 취하며, 외부적으로 외화벌이 사업을 적극 확대

한다. 다섯째,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바탕으로 권력세습을 안착

시킨다. 북한은 당분간 이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이를 수용하게 만들기 위한 대화와 압력 수단을 활

용할 것이다.

앞으로 5년간 한국이 추구해야 하는 정책목표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핵능력 증강을 저지하고, 북한이 ‘진정으

로’ 비핵화 협상궤도에 복귀하도록 한다. 둘째, 북한이 비핵화 궤도에 

진입하여 단계적으로 미국 및 주변국과 관계 개선을 이루도록 하며, 

비핵화 협상 시작과 함께 한국 및 주변국과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하

고, 비핵화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평화체제 수립 및 북미 국교정상화

를 비롯하여 주변국과 관계를 개선하도록 한다. 셋째, 한국은 북한 비

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대북지원은 

북한을 비핵화와 내부 개혁을 촉진하고 남북한 사이 당국과 민간의 

접촉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넷째, 북한

은 내부 개혁을 추진하여 생산성을 높여 경제 자생력을 기르며, 대외

원조 및 경제협력은 북한의 개혁을 촉진하고 뒷받침하는 방향에서 주

어져야 한다. 다섯째, 북한은 점진적으로 정치적 ‘해빙’ 또는 ‘자유화’

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인권을 개선하고, 마약, 인신매매, 불법거래를 

근절한다.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위와 같은 북한을 상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첫째, 전략적 선제와 적극적 대응이다. 앞으

로의 대북정책은 우리가 북한의 정책과 조치에 반응하는 수동적 상

황에서 사고되지 말아야 한다. 즉 상대방의 전략에 반응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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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상황의 틀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전략적 

틀로 상대방을 유도하고 반응하는데 초점을 두고 사고해야 한다. 둘

째, 북한의 도발에 철저 대비해야 한다. 북한은 핵 협상이 시작되기 

이전, 과정, 이후에도 한국에 대한 도발을 끊이지 않고 시도할 것이

다. 특히 핵 보유 국가 인정을 추진하는 북한이 크고 작은 도발을 일

으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셋째, 북한정권에 대해서 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상호주의를 추진해야 한다. 북한이 스스로는 

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수고를 하거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이에 대해 우리가 상호주의적 원칙에 입각하

여 보상할 수 있다는 원칙을 견지한다. 넷째, 북한 대북정책은 정권

과 주민을 구별하며, 주민의 역량강화를 촉진한다는 화두를 모든 정

책 사안을 숙고할 때마다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의 내부 취약

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추진한다. 앞으로 정권 대 주민 

간의 갈등 양상이 보다 복잡 다양해지며 그 강도도 증가할 것을 예

견하면서 북한 내부에서 전향적 요소의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여기에 한국의 정부와 사회가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

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취약성을 활용하자면 다소간 적극적 관여 

정책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손익 계산을 전략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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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합의통일을 위한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 

가. 친화력 의미 및 필요성

남북 친화력 확대는 어느 면에서 북한 사회의 광범위한 부문에서 

친남화 현상을 이끌어 내는 일이다. 이는 ‘이념적 차원’에서 자유민주

주의와 시장경제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줄이고, 선군정치에 의한 전

쟁 논리의 거부, 미국 등 서방세계에 대한 적대감 약화, 대남 적대감 

해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통일을 지향하는 분위기를 확산시

키는 데 있다. ‘가치론적 차원’에서는 남한의 정통성, 남한의 세계적인 

위상과 성공에 대한 긍정적 평가, 민족 미래에 대한 공유, 남한 문화

예술의 선망 등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내면화하면서 선택적 결정

을 내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는 시장경제를 수용하면서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와 함께 북한체제의 전환을 추구할 때 대남 친화력은 최고

조에 달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대남 친화력의 확대는 남한과 더불어 

공존·공영하려는 가치의 내면화 또는 그 같은 태도의 형성을 의미한

다. 북한 고위 간부들이 북한 내부에 다원화·시장화의 필요성을 인정

하면서 남한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일관되게 대남 적대의식을 완화시키는 한편 

남북한이 함께 가는 미래 제시를 통해 그들의 태도를 바꾸는 것을 대

북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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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권진화(regime evolution) 및 의식전환(mind change)

북한의 정권교체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옵션이 아니며, 더욱이 

북한 붕괴론도 비약적인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정권

(regime) 차원에서 적절한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정권진화(regime evolution)’ 문

제를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와 함께 수령독재와 사회주의체

제에 갇혀 오랫동안 순응적 존재가 된 북한 주민의 왜곡된 의식을 일

깨우는 ‘의식전환(mind change)’의 문제도 중요하다. 

북한의 정권진화와 관련하여 첫째, 일인 중심의 수령독재체제가 

적어도 사회주의체제의 기본 형태인 ‘당-국가’ 중심체제로 변화되어

야 한다. 북한의 정권진화는 선군정치에서 선민정치, 선경정치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북한 통치엘리트층의 생존 

및 미래를 위한 출구(exit)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화합’을 

위해 북한 통치엘리트층 대상의 ‘과거 불문 원칙’ 선언과 함께, ‘북한 

주민, 통일 최우선 수혜 원칙’ 선언이 기대된다.

한편 대북정책 기조로 원칙과 유연의 조화 및 실용주의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장기적 포석과 탈정치화 기조 위에서 대북정

책 방향 설정의 일관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와 더불어 정책집행의 

일관성을 위해 컨트롤 타워 보강, 관여집단의 전문화가 절실하다. 우

리의 대북정책은 이제 과거를 부정하는 형태를 지양하고 ‘정·반·합

(synthese)’으로 나아갈 때다. ‘단절과 청산’이 아닌 ‘계승과 발전’의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냉정히 평가하여 공(功)은 이어받고 과(過)는 

과감히 버려야 한다. 우리는 북한 입장만을 고려한 일방적 시혜와 포

용, 남한 사회 내부를 지나치게 의식한 압박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의

미의 실용주의적 대북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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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북통일정책 추진 방안

(1) 정치 분야

남북대화 다변화로 대남 친화력 증대 계기를 조성해야 할 때이다. 

따라서 남북대화를 통해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신뢰관계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당장 현안 해법에 대해 접점 찾기가 어려울지라도 

자주 만나 대화하는 자체에도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남북대화

의 내용면에서도 북한 간부나 주민들이 남한이나 서방세계에 자주 접

근할 수 있는 사업을 창출해 내면 대남 친화력 증대에 유리할 것이다.

한편 포스트 김정일 정권의 개혁·개방 노선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북한체제의 연명이나 강화가 아니라 체제 변화

를 통해서 경제난을 해결하고, 남한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를 증가시

킴으로써 남북협력 속에서 남한의 주도 아래 궁극적으로 남북통일로 

이어지는 길이다. 즉, 북한의 개혁·개방은 하나의 프로세스로서 통일

을 지향하는 정상국가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북한 간부들의 계층별 관심사를 고려하여 친화력 증대 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 

(2) 안보 분야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는 연계 전략에서 투 트랙(two track)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엄격히 연계하는 

전략을 지양하고, 북핵문제는 안보정책 차원에서 대응하고 남북관계

는 통일을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관리해 나가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

하는 것이 한반도의 전략적 현실에 부합한다. 이를 통해 대북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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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이 유지되고 남북관계의 연속성이 보장되면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정권과 주민들의 대남 신뢰감도 제고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

로는 남북 친화력이 증대되는 길이기도 하다.

한반도 신(新)평화체제(new peace regime)의 가동이 기대된다. 

향후 평화체제 구축 협상은 남북한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평

화체제 구축의 속도에 있어서는 비핵화 협상과의 동시성을 견지할 필

요가 있다. 그와 함께 남북 군비통제 추진을 통한 북한의 선민, 선경

정책으로 전환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3)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

새로운 대북 지원과 경제협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대북지원의 

경우 국제규범을 존중하면서 ‘기본에 충실한’ 인도적 지원의 지속 

추진이 필요하며, 개발지원도 ‘기본에 충실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물론 대북지원과 경협 추진 시 국제규범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신축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경제협력과 함께 남북 주민 간 교류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남북 친화력 확대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개성

공단 사업이 금강산 관광사업보다 효과적이다. 특히 2007년 남북정

상선언 중 가운데 경협 내용은 남북 간 친화력 확대 방향의 중요한 

지침이 된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 국제사회 편입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제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현실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의 큰 그림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

하는 것이다.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고 북한 정권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북한 경제의 ‘시장화’ 확대를 추구

해야 한다. 이는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추동하여 북한 정권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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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이 불가피하도록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의 확대는 자

연히 남북 친화력 확대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사회·문화 분야에서 국제사회를 활용한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환경, 수자원, 에너지, 

교통, 통계, 지역통합 등의 영역에서 북한 관리들에 대한 지식공유 사

업을 실행하였다. 외국방문 프로그램이나 위탁교육 형태로 국제사회

의 지식공유사업에 자금과 물자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의 개혁·

개방과 국제사회에의 편입을 지원하는 방식이 기대된다.

(4) 국제관계 분야

중장기적 관점에서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안보의 증진은 한반도 

통일이 임박했을 때 주변 강대국 간 합의를 촉진하는 유용한 협력틀

로 기능할 수 있다. 다자안보가 작동할 경우 중국은 통일한국이 미국 

중심의 양자 동맹 구조에 일방적으로 편입되리라는 우려를 하지 않아

도 되며, 미국은 양자 동맹과 다자안보의 보완적 성격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다자안보에 대한 논의는 6자회담 합의에 따라 

2회 정도 개최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다시 가동하는 데에서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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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합의통일을 위한 국내과제

가. 국내과제의 의미와 내용

이 연구는 남북 간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상정하고 이에 대

한 국내적 대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통일과정을 두 단계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북한 변화단계로, 북한에 개혁·개방 정권이 등장하여 비

핵화와 경제적 개혁·개방을 실시하고 사회부문의 자율성이 허용되는 

기간이다. 이 기간은 독일의 경우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까지의 단

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통일 추진단계이다. 북한에 개

혁·개방 정권이 등장하여 시장경제와 민주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본

격적으로 통일협상이 추진되는 단계이다. 이 기간은 독일에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후 통일이 선포되기까지의 기간이다.

통일대비 국내과제에는 많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독일사례의 시사점을 토대로 여섯 가지 분야에 대한 통일대비 국내과

제를 제시하고자하였다. 첫째, 법·제도 분야로서 남북교류협력의 제

도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확장과 북한 법·제도의 변화 유도에 

대한 것이다. 둘째, 정치·행정 분야로서 통일에 대비한 권력구조 및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것이다. 셋째, 경제 분야로서 통일대비 재정 건

전화 및 재정수요의 조달방안, 금융구조 개편, 산업구조 개편, 통일리

스크 감소 등에 대한 것이다. 넷째, 사회 분야로서 사회복지 분야, 노

동시장, 북한 주민 포용, 사회통합 등에 대한 것이다. 다섯째, 인력양

성 분야로서 통일에 대비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인력양성에 대한 

것이다. 여섯째, 통일교육 분야로서 통일에 대비한 민주시민교육 및 

통일교육의 체계화 및 제도화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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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독일사례를 통해 본 분야별 통일대비 목표

구분 목  표

법·제도 북한지역에 남한 법체계 도입을 통한 법적 안정화와 법·제도 인프라 마련

정치·행정 권력구조 및 행정체계 개편

경제

통일대비 재정 건전화 및 재정수요의 조달방안 마련

전국균형발전을 위한 산업구조 조정의 기획 및 추진

금융 및 화폐통합 대비

사회

사회보험 및 복지분야의 통일대비 재정비 계획 마련

경제사회구조의 재정비 및 노동시장의 변화 대비 

북한이탈주민 정책 분야

인력양성

통일대비 전문 인력양성에 대한 환경 조성과 국내외적 지지와 협력 확보

통일대비 전문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필요

통일대비 전문 인력의 활동 강화를 통한 통일과 국제 경쟁력 강화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과 세계 일류 국가로의 도약

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 내지 통일교육의 체계화 및 제도화

한편, 통일대비 국내과제는 제도통합의 과제와 가치통합의 과제

를 다 같이 포함하고 있다. 법·제도 분야, 정치·행정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는 주로 제도통합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인력양성 분야와 

통일교육 분야는 가치통합에 관련된 것이다. 통일이 갈등을 조정하고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도통합과 가치통합이 병

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통일대비 국내과제도 제도통합과 가치

통합을 병행해야 한다.

통일 사례를 보면 외적 통합(영토·체제 통일)의 어려움뿐만 아니

라 통일 추진단계에서 내적 통합(사회심리적 통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외적 통합은 영토라는 물리적 경계를 무

너뜨리는 정치적 결단에 의한 것으로 법·제도적 통합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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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통합은 국민들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문화 

및 가치체계의 동질화 정도에 달려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통합과 가치통합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표 Ⅲ-4> ‘제도통합’과 ‘가치통합’의 비교

구분 제도통합 가치통합

주체 국가, 정부 사회, 국민·민족

대상 영토, 법, 정치·사회·경제체제 문화, 규범, 개인과 집단의 공동체의식

목표 국가의 안보와 발전
국민통합을 통한 국가·사회질서 및 
역량제고

추동원리
당위성과 손익계산에 따른 정치적 
결단

상호의존, 의사소통, 상징조작, 규범적 
통제

주안점
영토·체제와 같은 통일의 외적 
조건완성

통일의 내적 조건형성 및 진행 과정 

 

나. 법·제도 분야 과제

법·제도 분야의 목표는 북한지역에 남한 법체계 도입을 통한 법적 

안정화와 통합대비 법·제도 인프라 구축이다. 법·제도 분야의 정책추

진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확장, 

북한 변화를 위한 법제 지원, 남북한법제 통합 방안 마련 등이 설정되

어야 한다. 

첫째, 북한 변화단계에서는 남한의 국내법적 상황을 점검하고 북

한의 변화를 위한 남한의 법제 정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한 법

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법·제도분야의 과제는 남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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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적 조치(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협력기

금법 개선),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체제

와 개성공단 활성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북한경제특구 및 북한경제발전 지원 

법제 마련, 북한인권법 제정, 남북한 이산가족 관련 법제 정비, 북한

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인정을 위한 입법, 북한체제전환을 위한 법제

정비 지원 등이다. 

둘째, 통일 추진단계에서는 남북한의 상호 적대적 법제를 개선함

과 아울러 남북공동기구를 설치해 추진하는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남

북기본합의서의 체결과정에서 ‘남북 간 법률적·제도적 장치의 개폐’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남북한은 남북합의서상 ‘남북법률실무협의회’

에서 이 문제를 협의·해결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된 남북당국

자회담을 통해 ‘남북법률실무협의회’를 구성하거나 또는 ‘남북법률공

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한의 상호 적대적 법제를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법·제도 분야의 과제는 남북교류협력 심화를 위한 

법제 개선, 친족·상속법상 문제 해결에서 취적과 호적 정정, 혼인과 

관련된 문제, 재산법 문제, 상속문제 등 해결, 남북한법제 통합 추진, 

통일한국의 법무조직 설계 및 인력 파견, 북한지역 토지 문제 처리 

대비 등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비한 법·제도 분야의 과제는 어느 한 분야에

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면에서 다양한 법적 인프라를 갖

추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한과 북한 주민들이 법제 

통합을 통해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민으로 성립된다는 사실을 인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기초 하에 새로운 통일국가로 거듭나기 위

해서는 상대방 인권 존중이 기본 전제가 되어 새로운 국가 체제로 거

듭나도록 법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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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치·행정 분야 과제

정치·행정 분야의 목표는 권력구조 및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대

비이다. 이 분야의 정책추진 방향은 전략적 통일대비 추진, 일관적

이며 지속적인 통일대비 추진, 네트워크 중심의 대비 체제 구축 등

이다. 

첫째, 북한 변화단계에서 정치 분야의 과제는 통일을 위한 국내정

치적 역량 강화, 북한 정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 및 자료 축적, 지

속적인 남북대화 등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통일 후 북한지역을 정상적인 국가

로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남한의 정치적 안정이다. 또한 

여러 형태의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여 통합된 사회를 유지하는 것도 

통일대비를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밖에 여러 면에서 북한 정세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꾸준한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유지

하는 것도 통일을 준비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 변화단

계에서 행정 분야의 과제는 북한 행정체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통일

행정인력의 양성 및 관리, 남북한 행정교류 추진 등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적으로 통일행정인력을 양성·관리하여야하며 

남북한 정부, 특히 지방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통일 추진단계에서 정치 분야의 과제는 통일한국의 정부형태 

합의, 통일한국의 의회제도 결정, 북한지역 정당 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조약을 채택하고 헌법의 개정 또는 

통일헌법의 제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통일헌법의 제정은 한 국

가의 국체와 정체성을 결정짓는 최고의 정치적 결단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만약 통일헌법이 제정된다면 통일헌법에는 국가

의 명칭, 통일국가의 정부형태, 의회제도, 정당체계 등이 명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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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2  또한 행정적으로는 남북한 교류의 강화 방안, 통일정부의 구성

에 관한 문제, 북한 및 남한 정부조직의 변화에 관한 문제, 지방자치

제 실시에 관한 문제, 통일국가의 관료제 구축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일 추진단계에서 행정 분야의 

과제는 통일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정부조직 개편, 통일한국 행정체

제에 관한 구상, 통일한국 관료제 구축에 관한 구상, 행정 인력 파견 

대비 등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북한지역과 북한지역이 연결되

는 지리적 통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의 민주화와 정치·행

정체제의 발전 계기인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통일 이전 단계에서 

북한지역 지방자치제 실시 문제를 논의되어야하며 이에 대한 가시적

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라. 경제 분야 과제

경제 분야의 목표는 통일대비 경제적 대응 능력 강화, 통일대비 

전국균형발전을 위한 산업구조 조정, 남북한 경제통합 계획 마련 등

이다. 경제 분야의 정책추진 방향은 국내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외화 확보, 경제성장과 경제통합을 위한 산업구조조

정 노력, 거시경제 안정화와 경제성장을 고려한 경제통합 준비, 통일

리스크 관리를 위한 국내외 대책 마련 등이다. 

첫째, 북한변화단계에서 경제 분야의 과제는 우선 재정 건전화를 

위한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 자본 관련 세제 개편, 재정지출 증가 

2통일국가의 정부형태, 의회제도의 변경 등은 통일헌법 제정이 아닌 헌법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통일헌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곧 통일 국가의 명칭(국호) 등 포함해서 새

로운 국가건설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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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 신축적 예산 배분, 성과관리의 강화, 공기업 예산 조절, 국가 재

정법의 제정, 국회 예·결산 심의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외

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외화 보유액의 적정선 유지, 외화 포트폴리오

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통일비용 조달 논의의 공론화와 통일편익의 

부각도 요구된다. 아울러 통일대비 국제사회와 연계망 확대도 추진되

어야 한다. 

둘째, 통일 추진단계에서 경제 분야의 과제는 재정건전성 유지,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수입의 다변화 및 확대, 사회보장제도 다

층화를 통한 재정 지출 조정, 화폐통합을 위한 전환율 검토, 통화안정

화를 위한 통화정책의 독립성 강화, 주식시장, 환율, 외환시장의 안정

화이다. 아울러 물가 안정을 위한 국내외 공급 기반 확대와 내수시장 

확대, 산업간 구조조정과 산업 내 구조조정, 경제통합 로드맵과 프로

그램 마련, 통일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국제금융기구 등 국제사회

와 협력방안 강구도 필요한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통일리스크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

고 경제통합 추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과 외환, 그

리고 산업구조조정은 개별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

렵다. 따라서 통합적인 경제정책과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정보

를 공유하고 효과적으로 위험요인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분석된 자료를 통한 남북한 경제통합의 

우선순위와 경제통합의 로드맵을 설계하는 것도 요구된다.

마. 사회 분야 과제

사회 분야의 목표는 사회보험 및 복지 분야의 통일대비 재정비 계

획 마련과 사회통합계획을 준비하는 것이다. 사회 분야의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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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남한 사회복지제도 위주의 통합방안을 지향하되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와 사회복지 재원의 한계를 감안하여 ‘보편성’과 ‘효율성’의 원칙

하에 점진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첫째, 북한 변화단계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과제는 남한의 사회복

지 부문의 재원 확충, 북한의 사회복지 실태 파악과 국제기구의 활용, 

과도기적 사회복지 통합모델의 시험적 운용이다. 북한 변화단계에서 

노동시장 분야의 과제는 북한 노동력의 남한 노동시장으로의 단계적 

편입 지원, 경협 확대를 통한 북한 노동력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 제고이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정책과 관련하여 사회통합 기

능을 강화한 북한이탈주민 정책 개선,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 사회복

지체계로의 편입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 추진단계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과제는 기초생활보장

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의 다층화, 사회복지 재원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북한지역 내 사회복지 인센티브 강화, 북한 주민 수용을 위한 

종합적 복지 프로그램 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 노동시장 분야에서는 

차등적 동질화전략에 따른 노동시장 및 노동조직의 통합, 북한 노동

력 재교육과 특정지역의 노동력 집중화현상 억제방안 등이 필요하다. 

또한 가치통합을 위한 사회적 합의 조정 기구 설립, 관용적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로 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지적

한다. 하지만 통일되기 이전부터 남북한 간의 사회통합은 시작되어야 

한다.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및 탈북주민의 증가 추세에 비추어 보았

을 때 단기적으로는 남한정부의 공공부조의 재정적 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의 통합에 대

비하여 남북한 경협을 확대하여 더 많은 북한 주민이 자본주의 경제

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남한주민은 북한의 생산문화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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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남한은 국민의 

사회권이나 평등에 더 관심을 기울여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북

한은 자체적으로 개혁과 개방에 성공함으로써 남북한의 사회경제 제

도상의 동질성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이상적이면서도 현실적

인 사회 분야의 대비 방향이 될 것이다. 또한 통일 추진 과정에서 발

생할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사

회적 합의기구가 마련되고 관용적인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사회

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

바. 인력양성 분야 과제

인력양성 분야의 국내 대비방안이다. 인력양성 분야의 목표는 통

일대비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이다. 이 분야의 추진방향은 단계별 

인력양성, 전문적, 다각적, 실용적 인력양성, 통일대비일반전문가 및 

고도전문가의 양성 및 활용이다. 그리고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공통

으로 인력 수요 예측(파악) 및 기본 방향 설정, 인력 육성 및 활용 기

본계획수립(일정, 대상, 내용 등), 육성 기관 및 예산 확보, 육성 프로

그램 작성, 육성 시스템 구축, 평가 및 재교육(보수교육훈련) 등에 대

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북한 변화단계에서 인력양성 분야의 과제는 우선 공공부문

의 경우, 대상(행정 관료 및 공사와 공기업) 및 분야(법·제도, 정치·행

정 등)를 선정하고 북한체제 변화 전략 및 관련 지식 교육을 실시하

며 이를 위해 ‘통일대비 통합인력교육원’을 설립하는 한편, 부처 및 

자치단체별 인력양성도 추진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에서는 공공부문

의 인력양성을 참조하여 준비하는 한편 관련 정보 및 자료 확보, 관련 

인프라 구축 준비, 수요 인력 및 예산 관련 연구 및 확보 등을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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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둘째, 통일 추진단계에서 공공부문의 과제는 통일행정요원의 육

성, 정책분야별 대북 지원 전문 인력 육성, 관련 조직 및 단체에 인력

배치 및 활용, 남북한 관련 전문가 인력교류 확대 및 활용 등이다. 또

한 민간부문의 인력양성 과제는 북한지역의 인적 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관련 직업교육훈련 기관 설립 운영, 북한지역 산업 및 직업 안정

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교사·강사의 양성 및 파견, 북한지역 인력양

성을 위한 ‘북한산업기술교육원’ 설립, 북한 인력양성을 통한 북한지

역경제 활성화 유도 등이다. 

마지막으로 통일 추진단계에서 공공부문의 전문 인력양성은 북한 

변화단계의 연속선상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 변화단계에서 추

진한 인력양성 과정 및 성과를 평가하여 수요와 공급에 대한 조정을 

통한 양성 공급의 지속적인 추진이 중요하며 특히 활용 차원의 평가

를 통해 양성 과정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및 보완이 필

요하다. 한편 민간부문의 전문가 양성은 북한지역 주민의 생산성 제

고와 경제 및 직업 안정을 목표로 하여 북한지역의 사회적 안정을 도

모하고, 남북한 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사. 통일교육 분야 과제

통일교육의 목표는 통일준비를 위한 가치통합능력 함양, 통일 후 

갈등 해소와 화합을 위한 가치관과 공동체의식 배양이다.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추진방향은 통일단계를 고려한 통일교육 실시, 국내적 

차원, 대북 차원, 국제적 차원을 고려한 통일교육 실시, 수요자 중심

의 쌍방향 통일교육 실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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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북한 변화단계에서는 국내적 차원으로, 우리 사회 내부의 

체제정비 및 강화 차원에서 우리 국민 대상의 통일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2만 2,000명에 달하는 북한이

탈주민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의식구조와 생활 풍습 및 문화에 대한 이

해를 돕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이들과 더불어 사는 훈

련도 전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제적 차원에서도 미·일·중·러 주

변 4국에 흩어져 있는 재미교포, 재일동포, 재중동포, 재러동포들에 

대한 통일교육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 분야의 

과제는 통일교육원의 기능 확대, 통일교육 확대, 남남갈등 해소를 위

한 정치·사회단체 간 통일 관련 합의 형성 촉진, 방송·언론의 토론문

화 개혁 등이다. 

둘째, 통일추진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대북 차원에서 북한 주민

들의 남한체제에 대한 적응교육이 통일교육의 주요 내용이 되도록 해

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북한 변화단계에서 교육한 북한이탈주민 및 

재중동포, 그리고 재외 동포들의 역할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를 위

해 통일교육 분야의 과제는 통일한국의 갈등해소와 통합을 위해 사회

적 갈등해결 메커니즘 구축 및 남북한주민의 동질성 회복과 북한지역 

민주화를 위한 시민교육방안을 수립, 남북한주민의 경제적 가치관 차

이를 줄일 수 있는 맞춤형 통일교육 실시, 사회적 상호관계 재구축, 

가치통합과 사회교육, 시민사회를 통한 가치 및 규범 공유의 형태로 

사회분야 교육 실시 등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변화단계에서부터 통일 추진단계에 이르기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등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그 중에서

도 특히, 각 분야에 대한 교육 문제는 여러 문제 해결에 대한 기본 토

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의 형태는 냉전기 통일교육 형식이었던 공

급자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 교육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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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제
도
분
야

∙ 북한지역에 남한 
법체계 도입을 통한 
법적 안정화

∙ 통합대비 법·제도 
인프라 구축

∙ 남북교류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확장

∙ 북한 변화를 위한 
법제 지원

∙ 남북한법제 통합 
방안 마련

∙ 남북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적 조치: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협력기금법 개선

∙ WTO 체제와 개성공단 활성화 
∙ 한미 FTA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 북한경제특구 및 북한경제발전 

지원 법제 마련 
∙ 북한인권법 제정
∙남북한 이산가족 관련 법제 정비
∙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인정을 위한 입법
∙ 북한체제전환을 위한 법제정비 

지원

∙ 남북교류·협력 심화를 위한 법제 
개선

∙ 친족·상속법상 문제 해결: 취적과 
호적 정정, 혼인과 관련된 문제, 
재산법 문제, 상속문제 등 해결

∙ 남북한법제 통합 추진
∙통일한국의 법무조직 설계 및 인력 

파견 
∙ 북한지역 토지 문제 처리 대비

정
치
·
행
정
분
야

∙ 권력구조 개편 대비
∙ 행정체계 개편 대비

∙ 전략적 통일대비 
추진

∙ 일관적이며 
지속적인 통일대비 
추진

∙ 네트워크 중심의 
대비 체제 구축

∙ 정치 분야
- 통일을 위한 국내정치적 

역량 강화
- 북한 정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 및 자료 축적
- 지속적인 남북대화

∙ 행정 분야
 - 북한 행정체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 통일행정인력의 양성 및 

관리
 - 남북한 행정교류 추진

∙ 정치 분야
- 통일한국의 정부형태 합의
- 통일한국의 의회제도 결정
- 북한지역 정당 체계 구축

∙ 행정 분야
- 통일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정부조직 개편
- 통일한국 행정체제에 관한 

구상
- 통일한국 관료제 구축에 관한 

구상
- 행정 인력 파견 관련 사항

경
제
분
야

∙ 통일대비 경제적 
대응 능력 강화

∙ 국내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 및 
외화 확보

∙ 재정건전화
-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
- 자본관련 세제 개편, 

재정지출 증가 억제, 신축적 
예산 배분, 성과관리의 강화, 
공기업 예산 조절, 국가 
재정법의 제정, 국회 예·결산 
심의제도 개선 등

∙ 외환건전성 확보
- 외화 보유액의 적정선 유지
- 외화 포트폴리오 다변화

∙ 통일재원 조달 논의의 공론화
- 통일비용 조달 논의, 

통일편익 부각
∙ 통일대비 국제사회와 연계망 

확대

∙ 재정건전성 유지
∙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수입의 

다변화 및 확대 
∙ 사회보장제도 다층화를 통한 재정 

지출 조정
∙ 화폐통합을 위한 전환율 검토
∙ 통화안정화를 위한 통화정책의 

독립성 강화
∙ 주식시장, 환율, 외환시장의 

안정화
∙ 물가 안정을 위한 국내외 공급 

기반 확대와 내수시장 확대 
∙ 산업간 구조조정과 산업 내 

구조조정 
∙ 경제통합 로드맵과 프로그램 마련
∙ 통일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 국제금융기구 등 국제사회와 

협력방안 강구

<표 Ⅲ-5> 통일대비 분야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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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목표 추진 방향 북한 변화단계의 과제 통일 추진단계의 과제

사
회
분
야

∙ 사회보험 및 복지
  분야의 통일대비 
  재정비 계획 마련
∙ 사회통합계획 마련

∙ 남한 사회복지제도 
위주의 통합방안 
지향

∙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와 사회복지 
재원의 한계를 
감안하여 ‘보편성’과 
‘효율성’의 원칙하에 
점진적으로 개편

∙ 사회복지 분야
- 남한의 사회복지부문의 재원 

확충
- 북한의 사회복지 실태 

파악과 국제기구의 활용
- 과도기적 

사회복지통합모델의 시험적 
운용

∙ 노동시장분야
- 북한 노동력의 남한 

노동시장으로의 단계적 편입 
지원

- 경협 확대를 통한 
북한노동력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 제고 

∙ 북한이탈주민 정책분야
- 사회통합 기능을 강화한 

북한이탈주민 정책 개선
-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 

사회복지체계로의 편입

∙ 사회복지 분야
- 기초생활보장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의 다층화
- 사회복지 재원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 북한지역 내 사회복지 

인센티브 강화
- 북한 주민 수용을 위한 종합적 

복지 프로그램 마련
∙ 노동시장 분야

- 차등적 동질화전략에 따른 
노동시장 및 노동조직의 통합

- 북한 노동력 재교육과 
특정지역의 노동력 집중화현상 
억제

∙ 가치통합분야
- 가치통합을 위한 사회적 합의 

조정 기구 설립
- 관용적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인
력
양
성
분
야

∙ 통일대비 전문 
인력양성 

∙ 통일대비 전문 
인력활용

∙ 단계별 인력양성
∙ 전문적, 다각적, 

실용적 인력양성
∙ 통일대비 일반 

전문가 및 고도 
전문가의 양성 및 
활용

∙ 공공부문
- 북한 변화단계에서 공공부문 

우선 
- 대상: 행정 관료 및 공사와 

공기업 (전·현직 공무원, 
전문가 등)

- 분야: 법·제도, 정치·행정 등
- 준비: 관련 조직 및 인력 구성
- 내용: 북한체제 변화 전략 및 

관련 지식 교육
- 활용: 활용 전략 수립 

(북한변화 유도 정책 수립 등)
- 통일대비 통합인력교육원 

설립
- 부처 및 자치단체별 

인력양성
∙ 민간부문

- 공공부문의 인력양성 사례 
참조(연계)한 준비 

- 관련 정보 및 자료 확보
- 관련 인프라 구축 준비
- 수요 인력 및 예산 관련 연구 

및 확보

∙ 공공부문
- 통일행정요원의 육성
- 정책분야별 대북 지원 전문 

인력육성
- 관련 조직 및 단체에 인력배치 

및 활용
- 남북한 관련 전문가 인력교류 

확대 및 활용
∙ 민간부문

- 북한지역의 인적 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관련 
직업교육훈련 기관 설립 운영

- 북한지역 산업 및 직업 
안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실시

- 교사, 강사의 양성 및 파견
- 북한지역 인력양성을 위한 

북한산업기술교육원 설립
- 북한 인력양성을 통한 

북한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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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일
교
육
분
야

∙ 통일준비를 위한 
가치통합능력 함양

∙ 통일 후 갈등해소와 
화합을 위한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 배양

∙ 통일단계를 고려한 
통일교육 실시

∙ 국내적 차원, 대북 
차원, 국제적 
차원을 고려한 
통일교육 실시

∙ 수요자 중심의 
쌍방향 통일교육 
실시

∙ 통일교육원의 기능 확대
∙ 통일교육 확대
∙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정치·사회단체 간 통일 관련 
합의 형성 촉진

∙ 방송·언론의 토론문화 개혁

∙ 통일한국의 갈등해소와 통합을 
위해 사회적 갈등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남북한주민의 동질성 
회복과 북한지역 민주화를 위한 
시민교육방안을 수립

∙ 남북한주민의 경제적 가치관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맞춤형 
통일교육 실시

∙ 사회적 상호관계 재구축, 
가치통합과 사회교육, 
시민사회를 통한 가치 및 규범 
공유의 형태로 사회 분야 교육 
실시

4. 남북합의통일을 위한 통일외교의 과제와 전략
 

가. 분단관리, 급변대비, 중장기 통일비전을 동시에 균형 있게 

추진

대북정책은 현 분단 상태의 지속, 북한의 붕괴, 북한의 체제전환 

등 세 가지 경우를 동시에 염두에 두고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추진되

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통일 이전까지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분단관리, 통일의 비전과 통일방안을 개발하고 재정, 외교, 

교육, 법과 제도 등 다방면에서 통일에 대한 준비,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 등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일은 단지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북한의 급변사태만 기다릴 수도 없는 일이다. 통일로 가는 길

은 무엇보다 통일의 비전과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으로부

터 시작되어야 한다. 여기에 통일에 대한 지도자의 결연한 의지와 치

밀한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주도하는 분명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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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앞장서 국민들의 에너지를 모으고 국제사회

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국민들이 통일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

는 것이야말로 통일의 의지를 회복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힘이 될 수 

있다. 통일의 비전을 바탕으로 통일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현재의 

분단관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을 말해

줄 것이다.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나. 동시가입 국제기구 내 남북한 직·간접 대화 및 교류 활성화 

모색

공식적인 남북대화는 정책기조나 상황변화에 따라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사시를 대비하여 비공식적으로라도 좀 더 안

정적이고 확실한 창구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그런 목적에 유용하

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구이

다. 현재 남북한이 동시 가입하고 있는 기구는 총 46개인데, 이들 중

에는 유엔과 같이 크고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기구도 있지만, 매우 

전문적이고 기능적인 협력에 주로 초점을 둔 기구들도 많다. 그런 국

제기구 내에서는 남북한 대표들 사이의 접촉도 부담이 적을 수 있다. 

따라서 그런 접촉과 교류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이다.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에 대한 인식의 공유로 인해 개인적으로 

상호 이해와 신뢰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또 일단 한 분야에서 신뢰

가 구축되면 점차 다른 분야로까지 확대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남북

한만의 교류가 어려울 경우는 다른 회원국들까지 함께 포함해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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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통일 지지 기정사실화 추진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와 지원

이 필수적인데, 이를 국제기구를 통해 기정사실화하는 방안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론 우선 국제기구나 다자협력체의 협의과

정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의

제화하고 될수록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받아 반복해서 명문화하는 

방안이다. 또 유엔 조직 내 회의는 물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아시아-유럽정상회

의(Asia-Europe Meeting),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등 여러 다자협력체의 연례회의 시 공동성명이나 선언문에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포함함으로써 향후 통일논의가 본격

화될 때 국제법적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다. 당연히 정부 간 국제기구

뿐만 아니라 비정부 국제기구들의 회합에서도 우리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파하여 민간차원에서도 범세계적인 지지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문은 통

일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특히 중국의 지지와 지원확보를 위해서는 한국이 통일 이

후에도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상생 공영의 파트너

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 또 지구적이건 

지역적 차원이건 가능한 이슈영역에서 중국 또는 러시아와 양자 및 

다자적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점차 이익의 공통영역을 확대시킴

으로써 행동을 통해 통일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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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북한 불안정사태 시 국제기구의 참여 가능성 검토와 

선제적 대비책 마련

중국의 부상과 친북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북한에 불안정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변국들의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또 신

속한 사태수습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물적 지원은 어차피 필요할 것

이다. 따라서 유사시 주변국들의 일방적 또는 양자적 개입을 허용하

기보단 아예 국제기구의 개입을 통한 좀 더 중립적이고 다자적 접근

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물론 국제기구 내 정책

결정이 갖는 정치성이나 비효율성은 감수해야 하겠지만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적 관리의 경우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양자적으로 주변국들

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통일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기

가 쉬울 수도 있다. 

현재로선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유엔 평화유지군이나 유엔 

안보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다국적군이 개입하는 경우이다. 그 경

우를 대비해선, 우선 참여국의 수를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

이다. 지원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협상이나 합의집행의 효율성

을 고려할 때 가능하면 적은 것이 낫다. 하지만 중재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제3의 국가나 국제기구 내 인사의 참여는 고려해봐야 한다. 주변

국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자칫 6자회담 체제의 재판이 되지 않도

록 각별한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주변 4강을 모두 참여시키되 그들 

간 역할을 차별화하여 각기 분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국제기구의 참여 속에서도 우리가 주

도적으로 통일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선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까지도 포함한 3자 협력방안을 비공식적

으로나 또는 트랙2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모색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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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미중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략적 사고

북한 핵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 현안에 관한 한 한미정책 

공조는 필수 요건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는 가변적이

다. 설사 많은 조건이 갈등적, 경쟁적 방향으로 이끈다고 하더라도 그

것은 가역적이다. 그 많은 조건 중에 한반도 정치도 포함되어 있다. 

미중관계가 한반도 국제정치를 결정하는 인과적 방향 못지않게 한반

도 국제정치가 미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도 존재한다.

남북관계는 남과 북의 주민들과 그들의 정치지도자들이 이끌어 

나가는 관계다. 첫째는 남한의 국가지도자들이, 둘째는 그 국민들이 

전략적이고 변환적인 시야를 넓히고 그에 따른 전략을 개발하여 한

반도 정치의 변환을 시도할 때 세계정치의 변환에도 일조하게 될 것

이다.

요컨대 미중관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원칙을 견지해

야 한다. 

① 우리 정부와 국민은 미중관계를 단일선상의 평면에서 제로섬

적인 관계로 전제하고 그것을 흑백논리로 접근함으로써 통일

정책을 포함한 우리나라 정책의 선택지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

을 절대 피해야 한다. 

② 그렇더라도 한미관계나 한중관계를 관리함에 있어 그것이 입

체적 구도 속에서 미중관계, 한중관계,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

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③ 특히 남북관계를 관리함에 있어 그것이 입체적 구도 속에서 미

중관계, 한중관계,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두고 전략

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우리’의 일이므로 주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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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정서적‧당위론적으로 생각하고 주

장하는 일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구상

6자회담은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 실패했고 3년 이상 

개최되지 못한 채 용도 폐기된 것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6자회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결여돼 있고, 

의장국인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핵 포기를 위한 대북 압박 노력을 기

피해왔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북전략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파악하

는 ‘순망치한(脣亡齒寒)’ 개념으로서, 한미 또는 한·미·일 세력의 한

중 국경 접근을 사전 봉쇄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안정을 

해치는 대북압박에 주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6자회담을 ‘시간벌기’로 이용하면서 핵을 매개로 북

미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의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핵포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맞

교환하려고 시도할 우려가 있다. 월남사례를 되풀이해 보려는 시도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대북 비핵화 정책 수단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을 의미 있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선 북한 핵개발 중단을 목표로 미국과의 강력한 공조 속에 북한

을 실제로 압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가 필요하다. 먼저 

일시적인 한반도 긴장 고조상황을 각오하는 심정으로 제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 방안은 전통적으로 한미 

양국이 중심이 돼 추구해 온 가장 강력한 대북전략 도구였다. 그다음 

북한이 탈출구를 찾기 위해 협상테이블로 나올 때 약간의 당근을 사

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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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평화와 통일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통일담론 형성 

및 통일교육 실현

우리는 오랜 기간 ‘평화통일’을 이야기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평

화로운 과정을 통한 통일’을 의미하였다. 즉, 평화를 통일의 전 단계, 

또는 통일의 방법으로만 인식하였다. 이제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나, 

평화는 통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교육에 있어서, 단순히 한반도 통일문제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세계화 시대에서의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평

화적인 통일과정, 그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통일한국이 지역 및 세계

평화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예를 들

어 평화의 강조는 분단 고착화 논리라는 주장 등)을 지양하고 평화와 

통일의 조화로운 선순환 관계에 기반을 둔 통일담론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 대북 경협을 국제적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다자 접근 강화

양자 차원의 노력을 넘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다양한 다자적 기제 속으로 끌어들여 다자적 접근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 및 다자적 접근의 활용(예를 들면 6자회담의 워킹그

룹 활용), 동아시아 네트워크 속에서의 협력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우

리가 고려할 수 있는 다자적 접근의 예로서는, 북한이 추진하려는 황

금평 개발을 중국 외에 국제기구나 EU 등이 참여하는 다국적 프로젝

트로 추진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북중 경협을 국제적 프로젝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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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시키면 북한이 협상과정을 역전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데 큰 도움

이 될 것이다. 

또한, 최근 급격히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 미국, 일본이 대북 경제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의 대북 경제원조는 식량 부족을 국부적으로 완화시켜 줄 

뿐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한국행 가스관에서 생기는 통행료의 유

혹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문제는 북한 지역을 통과할 경우 

북한 리스크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는 러시아로부터 막대한 가스를 도입하는 유럽의 안전 보장 장치를 

참고해 북한의 정치적 변덕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자.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이 일상적으로 협의·협력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틀 구축

한국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의 외교통일 전략의 전부는 아니다. 한

미동맹의 공고화가 한국의 대미 종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과의 굳건한 신뢰관계가 전제되면 오히려 우리의 역할이 강화되고 우

리에게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도 

커질 수 있다.

중국이 부상하고 일본이 침체하는 가운데 미국은 아시아에서 전

략적으로 한국이 필요하다. 냉혹한 국제관계의 현실을 인정하는 가운

데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미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국들의 한반도 통

일에 대한 입장과 논리를 분석하여야 하지만, 동시에 미국이 사실상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통일에는 반대한다는 것을 기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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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려는 일부 사람들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적극

적으로 평화통일을 추진할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은 한국을 불필요하게 압박하여 한국이 미국에 더욱 밀

착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 사이에서 한국이 외교적 역량

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시아에서 미중간의 긴장 고조, 갈등의 확대 

재생산, 군비경쟁 등이 벌어지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미중 

또는 중일관계가 적대적 대립관계가 되면 중국은 이들 국가와 직접

적인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한반도를 완충지역으로 유지하려 할 것

이다. 주변 강국이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남한 또는 북한을 지원하면

서는 한반도의 분단 상태를 극복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

서 우리는 그러한 신냉전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미·중·일 3국 관계가 우호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한반도 통일

에 보다 긍정적인 국제환경일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통일한국이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한반도 

관련국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임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 이들 주변국 간의 긴장완화, 신뢰구축을 위해 가능한 수

단을 최대한 활용하며, 이들과 일상적으로 다양한 사안에 대해 협의·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도록 노력한다. 우선은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실천 가능한 분야를 꾸준히 발굴하여 협력을 강화한다. 장

기적으로 이러한 협의·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확대하여 신뢰구축, 

이해 조정, 갈등해소, 우발적인 충돌 방지를 도모하고, 나아가 통일과

정에서의 적대적 군사 개입이나 혼란 방지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

록 하며, 북한지역의 경제 재건에 있어서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의 적

극적인 역할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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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북한 민주화를 위한 탈북자의 역할 강화

북한체제 변화와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탈북자들의 새로운 역할

이 기대되며 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과 지위가 바뀌어야 한다. 탈북자들

은 태어나면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동시에 잠정적으로 북한

을 이탈한 사람들이다. 탈북자들이 국내 정착하는 순간 자동으로 국

적이 부여되지만 이들은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선택한 북한의 공민

들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거나 국내 일부 부정적 시각

을 감안하여 이들에게 ‘새터민’이란 칭호를 부여했던 것은 법적으로

나 정치적으로 합당치 못하다. ‘새터민’ 명칭을 정부가 앞장서 제정할 

때부터 탈북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이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지위 부

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이제까지 탈북자들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신속하고 안정적

인 국내 정착에 있었다. 실제 대다수 탈북자들이 국내 정착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점들을 개선하는 데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탈북

자들이 제3세계 난민이나 이민자와 같이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탈북

자들의 대다수가 북한이라는 특수 사회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탓에 그

들의 욕구와 가치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탈북자들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떠나온 또 다른 고향인 북한에 대한 인식과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헌법, 국적법, 보안

법 등에서 탈북자들의 북한 공민성의 이중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전

략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탈북자들 스스로 결성한 20여개 각종 



96    통일대계 연구: 4년 연구 종합논의

단체들을 규합해 북한민주화위원회가 설립된 것은 바로 이러한 탈북

자들의 열망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러한 노력을 남한 국민들과 정부는 

배려하고 후원해야 한다. 

셋째,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들과는 달리 해외 거주나 제3국으로 

망명한 탈북자들은 북한 공민으로서의 국적을 보유할 수도 있다. 해

외 거주 북한 공민들은 스스로 북한체제 변화를 위한 단체를 결성하

고 역량과 준비가 갖추어지면 북한임시정부를 구성할 수도 있다. 북

한과의 관계를 고려하거나 남북관계의 현실상 북한임시정부에 대한 

승인이 어렵고 또한 우리 헌법 체계상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

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경우이지만 국제법상, 그리고 

현실상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이 해외에서 북한임시정부를 구성할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칭 ‘북한지방임

시정부’는 우리 헌법체계나 국제법상 용인될 수 있는 조직이며 이러

한 조직을 통해 북한체제의 적극적 변화를 촉구해나갈 수도 있을 것

이다. 현재 우리 국내에 조직되어 있는 이북5도청이 북한을 미수복지

구로 상정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향후 이북5도청의 법적, 현실적 기능

과 역할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탈북자들은 북한체제의 변화를 누구보다 갈구하면서 북한

변화를 북한 외부에서 주도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집단이다. 이러한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이나 제3국에 정착하면서 훌륭하고 성공적인 삶

을 누릴 자격이 있고 이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북한 내 반체제활

동이 증대하고 주민들의 소요가 확산될 경우 내정불간섭의 원칙이 적

용됨으로써 남한의 역할은 보편적 인권차원에서 개선을 촉구하고 최

대한 지원하는 데 한정되어 있다. 북한체제 변화를 위해 북한 인민들

의 각성과 희망을 제공하는 데 탈북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현실적으로 북한 인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서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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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이들 방송 매체와 인터넷을 통한 북한 

민주화운동이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보다 증대

되어야 한다. 이미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도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내에서도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관련 탈북자들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그들의 역량이 지속

적이고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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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가. 2013년 이후 북한 정세 전개 방향

2013년 이후 북한의 변화는 향후 5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김정은의 경우 유일지도체제의 핵심인 

조직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최고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 김정일과 같은 권력 장악력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권력 엘리트 집단, 특히 장성택과 김경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

에 없다.

그러나 만약 김정은이 향후 5년 이상을 최고지도자로서 통치력을 

잘 발휘한다면, 점차 권력 엘리트의 의존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유

일지도체제를 형성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따라서 2013년 이후 북

한 정세 변화의 핵심은 향후 5년간 김정은과 권력 엘리트 사이에 국

정운영에 대한 합리적 선택과 타협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가에 달

려있다. 

그렇다면 김정은과 엘리트 집단에게는 어떤 선택이 달려 있는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김정은의 유일지도체제의 실체와 북한 엘리트

의 분화 및 경쟁구도, 대외 정책의 혼란과 국제적 고립의 심화 등 김

정은 체제가 안고 있는 모든 요인들을 종합하여 김정은 체제에 대한 

‘스왓(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SWOT)’ 분석을 

다음의 <표 Ⅳ-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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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김정은 체제의 SWOT 분석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혈통 정통성 유지(만경대, 백두의 혈통)
∙수령체제의 관성

∙조직체계 미비
∙통치경험부족
∙인격적 리더십의 부재
∙어린 나이(1984년생)

기회 (opportunity) 위기 (threat)

∙6·28 방침
∙인민생활향상(시장의 확대)
∙제한된 개혁·개방 조치
∙북미, 북일관계개선

∙수령과 인민 대중의 통합체계 상실
∙장성택 중심의 지배엘리트 집단의 등장
∙엘리트 집단의 분화와 권력 투쟁
∙핵보유 강행
∙대외적 군사 긴장 관계 유지

2013년 이후 김정은 체제의 정세 변화의 경로를 분석하고자 할 

때, 크게 두 가지 경로를 예상할 수 있다. 첫째, 김정은 체제의 정세 

변화가 안정적으로 점진적(gradual) 변화의 유형을 따를 것인가이다. 

둘째, 매우 불안정한 정치 변동으로 인해 급진적(radical) 변화의 유

형을 따를 것인가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김정은 체제가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기’ 요인 중 무엇이 김정

은 체제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인가를 설명해야 한다. 

먼저 초기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김정은이 안고 있는 태생적 강점

과 약점이다. 이 요인들은 서로 상쇄작용을 할 수 있다. 즉, 김정은 

개인이 안고 있는 약점은 그가 갖고 있는 강점인 혈통 정통성과 수령

체제의 관성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환의 유형은 김정은을 포함해서 엘리트 집단의 정책선

택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엘리트들이 

과연 ‘기회 요인’을 선택할 것인가 혹은 ‘위기 요인’을 선택할 것인가

에 따라 점진적 혹은 급진적 전환의 길 또한 결정될 것이다. 

첫 번째 정세 변화의 시나리오는 김정은 체제가 ‘기회 요인’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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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때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김정은과 지배엘리트 집단으로 등

장한 장성택 중심의 체제보위 엘리트 집단 간에 김정은의 권력 유지

와 인민경제 성장에 대한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기는 과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김정

은 체제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

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대내 부분의 개혁과 

개방을 추구해야 하며,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대외관계를 유

지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된 시장을 보다 활성화하

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김정은과 장성택이 선호하는 

개혁·개방의 방식은 6·28 방침에서 알 수 있듯이 협동농장 및 기업소 

관리방식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마저도 이런 조치들이 원

래의 약속대로 제대로 실행에 옮겨질 것이라는 신뢰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 최소한의 개혁과 매우 제한된 공간 내에서 황금평과 나선과 

같은 경제특구 위주의 개방을 통한 경제개발은 주민들의 비사회주의 

행태는 최소화하고 김정은과 장성택 등 지배층의 물적 토대를 안정적

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다. 

두 번째 정세 변화의 시나리오는 김정은 체제가 ‘위기 요인’을 활

용할 때이다. 크게 두 가지 요인이다. 우선 경제개혁 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정은의 6·28 방침과 장성택 등 당과 공안 계통의 체제보

위 엘리트 집단의 경제개선 방향(외자 도입)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

가 발생할 수 있다. 김정은에게 있어서 6·28 방침의 목적은 인민들의 

지지 획득을 통한 통치 기반의 강화인 반면, 장성택의 경제개선 추진 

목적은 새로운 물적 토대를 확보하여 권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

다. 따라서 김정은과 장성택 사이에 권력 유지와 경제 발전을 둘러싼 

합의는 장차 깨질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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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엘리트 집단의 수장으로서 장성택과 최고통치자인 김정은 사

이에 갈등은 체제보위 엘리트 세력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던 신군부 

엘리트들이 선군정치를 명목으로 대외적인 도발과 군사적 긴장 국면 

조성을 통해 김정은과 정치적 연합을 시도하게 수 있다. 북한 핵무장

의 지속적 강화, 남한 및 미국과 일본 등 이웃 국가들과의 군사적 긴

장 국면 조성 등을 통해 빼앗겼던 국내정치적 주도권을 다시 장악하

기 위해 장성택을 중심으로 당과 공안 계통의 체제보위 엘리트 집단

과 권력 투쟁을 시작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2013년 이후 북한 정세 변화의 방향은 점진적 방향과 

급진적 방향이 뚜렷하게 구별되기보다는 두 양상이 혼합된 변화가 일

어날 가능성이 높다. 즉, 초기에는 장성택 등 체제보위 엘리트 세력의 

정책 의도대로 점진적 방향의 개혁이 진행되겠지만, 향후 5년을 기점

으로 김정은의 통치력이 점차 기반을 닦게 되면, 서로가 개혁의 방향

이 맞지 않게 되고, 장성택 등의 후견체제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김정은과 장성택의 갈등과 장성택 그룹과 신군부 그룹 사이

의 권력 투쟁 등 급진적 정세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나. 남북 당국 간 대화전략

(1) 정상회담 개최 전략

첫째,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 정책 환경 및 국내정치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 환경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과 정책 변화의 경과, 미중 양국의 대북정책, 국민들의 

대북 인식과 정상회담에 대한 여론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또

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에 맞추어 시점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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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를 기초로 판단하면 적어도 2013년 상반기를 넘어 하반기 또

는 2014년 상반기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정상회담을 이벤트성 역사적 ‘사건’으로 부각시키지 말고, 

차분한 실무형의 회담으로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해서 향후 

5년의 임기 안에 2회 이상의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면 정상회담

이 기타 다양한 급과 분야의 당국 간 대화를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셋째,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모든 현안을 일거에 해결하려는 

태도를 갖지 말아야 한다. 남북관계에서 정상회담의 중요성은 인정되

지만, 정상회담이 실무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의제까지 담아서 결

정할 필요는 없다.

(2) 어떤 급의 대화를 어떻게 제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려

과거 남북 간에는 총리를 대표로 하는 고위급회담, 그리고 장관급

회담이 당국 간 대화의 중요한 형식으로 자리 잡은 바 있다.3 향후에

도 이와 같은 형식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2000년대에 당국 간 

대화의 틀에서 가장 비중이 컸던 장관급 회담은 향후에도 재개를 위

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장관급 회담이다. 과거에도 장관급 회담의 정례화에 관한 

논의가 제기된 바 있지만, 남북관계에 신뢰와 협력의 선순환이 이뤄

질 때까지 정례화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4 따라서 무리하게 정례화

3장관급 회담은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7년간 총 21차례 개최되어 평균 1년에 3회 개최되

었다.

4한일관계처럼 외교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정례화가 쉽지 않다는 점을 보면 남북 간에는 

더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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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시도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대화 개최

를 위한 프로토콜 정도는 마련되어야 한다. 반드시 시간을 정해서 

정례적으로 개최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제나 사안이 발

생할 경우, 어떤 급의 대화를 개최할 것인지에 대한 규범은 확립되어

야 한다.

둘째, 민간급 대화이다. 남북 간에는 사실 당국 간 대화조차도 제

도화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의 제도화에 진력해야 

하지만, 당국과 민간을 결합한 1.5 트랙 대화 채널을 마련하는 것도 

향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물론 북한에 ‘민간’이라고 할 만한 

대화 상대가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과거 남북교류협력의 경

험에 비춰 볼 때 대화 자체가 공개되는 당국 간 대화는 제한성을 가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국 간 대화에서 논의되는 의제가 민감할 

경우 1.5 트랙을 통해 비공개적으로 소통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당국 

간 대화 이전에 조율할 수 있을 것이다.5

셋째, 특사 교환이다. 과거 당국 간 대화에서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대화 중단 시기가 길어질 경우 특사를 파견한 사례들이 있다. 

2005년 6월 당시 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평

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북한의 6자회담 참가와 남북 

대화 전면 재개를 약속받았다.6 이와 같이 특사 파견은 당국 간 대화

의 물꼬를 트기도 하고, 교착을 돌파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5이명박 정부 초기에 이런 구상이 있었고, 실제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이 1.5트랙 대북 

전략 대화팀을 구성하여 예산까지 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발

생하기 직전 유야무야 돼 버렸다.

6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현경, “북한의 남북대화 중단 및 재개 요인분석: 2000년 이후 

사례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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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내 통일정책 컨트롤 타워의 가동 

남북 간에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고 발전되면 통일부 장관을 대표

로 하는 장관급회담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류협력 분야에서의 정부 부

처들의 당국 간 대화가 필요해질 수 있다. 예컨대 산업 협력의 심화가 

요구될 경우 통일부 장관이 나서서 그 문제를 논의할 수는 없다. 이 

분야 대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과거처럼 통일부가 대표를 담당하는 회

담체를 통해 당국 간 대화를 가질 수 있지만, 협력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실제로 협력 사업이 진전되어야 할 때에는 해당 부처인 지식경

제부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이런 구상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관련 부처들의 장관급, 또

는 차관급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부 차원의 대북정책 

추진체계를 체계화시켜야 하고 일원화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정비 

없이 각 부처별로 각개약진하듯이 회담을 개최하게 되면 남북 간의 

교류협력도 파행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우리 정부 내에 혼선이 올 

것이 자명하다. 이를 방지하고,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전략

적인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 업무 협조가 긴밀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보완하고 향후 대북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일

위원회’(가칭)와 같은 기구를 두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직접적으로 

대북정책을 수행하는 통일부와 국정원을 포함하여 정부 각 부처와 민

간을 결합한 조정기구가 있어야 한다. 이 기구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

되, 민간의 원로를 위원장으로 하면서 대북정책을 포함, 대북정책과 

관련이 있는 외교안보 정책의 전략을 기획하고, 대북 관련 정보를 종

합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기능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7  그래야만 이 

7노무현 정부 당시의 국가안전보장회보다 더 광범위한 기능과 조직, 인원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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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에서 각 부처의 업무 분담과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최근 그 요구가 비등하고 있는 국가안보의 컨트롤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8

다. 경제교류 및 인도 ․ 개발지원 전략

(1) 남북경제교류의 네 가지 분류

첫째, 상업적 차원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한국의 민간기업과 북측 

관련 당사자들 간에 발생하는 민간경제교류이다. 여기는 이를 상업적 

남북경제교류라고 하자. 

둘째,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국 정부의 북한 당국에 대한 물자 인

도이다. 이는 북한 당국이 한국이 원하는 행위를 취했을 때, 그에 상

응하는 보상으로서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물자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를 정치적 남북경제교류라고 하자. 

셋째, 인도지원이다. 이는 북한 내부에 발생한 인도주의적 재난이 

북한 주민에게 발생시키는 고통을 완화할 목적으로 물자와 서비스를 

응급구호를 위해 일회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넷째, 개발지원이다. 이는 북한에서의 빈곤감소와 경제성장을 유

발할 목적으로 한국의 공공기관이 북한 내부의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물자, 서비스와 현금으로 구성된다. 

8위기관리와 같은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는 이와는 별도로 청와대 안에 편성하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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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수단으로서의 특징과 활용 

첫째, 식량지원 추진 방안이다. 한국의 대북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식량지원과 관련하여 세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다.9 

첫째, 식량지원은 여러 목적으로 행해졌는데, 목적에 따라 지원 방식

이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별이나 정책이 존재하지 않

았다. 따라서 식량지원 목적별로 그에 합당한 방식과 절차를 확립해

야 한다. 둘째, 지원 식량의 분배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이는 한

국의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치열한 논쟁점이 되어 왔지만, 

모니터링의 목적, 개념과 체계에 대한 인식이나 구체적 작업은 가시

적으로 진전되지 않았다. 따라서 다음 한국 정부는 주요 국제 식량지

원 단체의 경험을 활용하여, 대북 식량지원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야 한다. 셋째, 오랜 기간의 적지 않은 식량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식량 부족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농업 부문에 대한 개발지원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북한

이 식량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돕는 식으로 지

원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보건의료지원 추진 방안이다. 대북 보건의료지원 사업의 개

선점은 아홉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10 첫째,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저조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북한 보건의료 체제

의 자생력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지원의 추진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 

둘째, 일회성 구호사업 위주에서 개발지원을 지향해야 한다. 이제까

9김영훈, “대북 식량지원,” 남북협력기획단 엮음, 󰡔남북한 교류·협력 발전방안󰡕 (KBS 한국

방송 남북협력기획단, 2012), pp. 6～7. 

10이상영·황나미·윤강재,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원, 2008); 김석향 외, 󰡔지속적인 협력

과 발전을 통한 북한보건의료체계 발전 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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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시설 개선 위주에서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의 개선, 보건의료 행

정관리의 체계화, 보건의료 종사자 교육 등으로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한다. 셋째, 보건의료지원은 북측의 주도에 의한 사업 결정이 주를 

이루었는데, 앞으로는 국제적 보건의료지원 원칙을 지향해야 한다. 

넷째, 평양 인근 중심 지원에서 북한 전체의 보건의료 필요 충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분배 투명성과 모니

터링이 취약했는데, 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민간단체 위주 사업 추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기획능력 강화, 합동사업 추진을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이제까지 사업 전략이 부재한 경향이 있었는데,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 

기획 및 관리 능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덟째, 지원 단체의 보

건의료 전문성 부족을 극복하고 전문성 향상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아홉째, 한국 측의 거버넌스 문제가 취약했는데 이를 정부의 관리자

적 역할을 강화하여 극복해야 한다. 

셋째, 개발지원 추진 방안이다. 한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개발지

원은 개발지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통찰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는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11  첫째, 대북지원의 규

모는 북한이 한국 및 국제사회와 얼마나 협력하고 개혁과 개방 노력

을 기울이느냐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한다. 둘째, 북한이 스스

로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사회의 공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이를 토대로 한국 및 국제사회가 함께 북한과 합의하여 지원전

략과 프로젝트를 결정한다. 셋째, 북한이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일반

적 규범과 정책 개혁을 수용하도록 설득하며,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

는 정도와 연계하여 지원을 확대한다. 넷째, 북한이 국제사회와 관계

11김석진, 󰡔개발원조의 국제규범과 대북정책에의 시사점󰡕 (서울: 산업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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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상화하고, 이들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지·협력할 필

요가 있다. 다섯째, 북한이 민간기업의 상업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 개선을 도우며, 공적 개발원조는 공공지출 분야에 초점

을 맞춘다. 

라. 사회문화교류 추진 전략

(1) 사회문화교류의 사회적 합의 기반 마련

첫째, 북한 관련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가 필요하다. 남북관계와 

관련된 논란은 자료나 정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적지 않다. 예

를 들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여부에 대해 보이는 견해 차이는 북한

의 식량 생산량이나 재고에 따라 해소될 수 있다. 폐쇄적인 북한체제 

특성상 모든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겠지만, 정부가 가능한 많은 정보

를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이나 갈등은 축

소될 수 있다. 

둘째, 정부와 국회의 연계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대북정책

과 관련된 남남갈등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밀실결정’이었다. 남

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협상 등이 공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 하겠지만 정치적 결정이 필요할 때, 여야 모두가 참여하고 공동으

로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12  

12독일에서 브란트(Willy Brandt) 정부가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정부의 통일정책

과 크게 다른 동방정책을 펴기 시작하였으나, 중요한 의사결정에 당시 야당인 기사당을 

참여하게 하고 이들의 견해를 충실하게 수용하였다. 반면에 역사적인 6·15 정상회담은 전

격적으로 발표됨으로써 그 효과를 독식하려고 하였으나, 김대중 정부는 오히려 밀실결정, 

불투명성 등으로 비판받으면서 남남갈등의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통일이나 남

북관계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주제로서 국민적 동조나 지지 여부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통일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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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 된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 과

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과 같

이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강제적으로 ‘국론 통일’을 지향하라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면 정부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가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다양한 의견들

이 수렴되는 장으로서 의미가 있다. 민주평통을 다양한 사회적 의견

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때로는 충돌하는 명실상부한 장이 되도록 하여

야 한다. 

다섯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회의를 비롯한 관련 사회조직들의 활

용이 요구 된다. 현재 다양한 입장의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회의(이하 민화협)’이나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통교협)’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민화협이

나 통교협은 이미 이념이 다른 단체들 간의 소통 경험이 있다는 점에

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통일교육을 재정비해야 한다. 통일교육을 정략적 이해의 

대상으로 삼거나 통일교육을 통하여 정책을 홍보하려는 생각을 극복

하여야 한다. 가능한 객관적인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정보교육도 필요

하고, 통일을 대비하는 내용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필

요한 것은 통일 및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을 통일교육 과정에

서 수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단순히 국회 관련 상임위에 보고하고 지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

북 관련 정책의 입안과 시행에서 국회와 정부의 상시적 의견 소통 통로를 마련하고 공동

으로 정책 수립과 실행에 참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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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문화교류의 사회적 합의 기반 마련 단계별 

사회문화교류 정책 추진

남북 사회문화교류는 가능한 이념적 요소를 배제하는 원칙을 견

지하면서 사회문화교류협력을 통한 남북한의 상호 이질화 극복 및 동

질화를 지향하는 민족 문화 중심의 교류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와 더불어 북한의 열세적 입장과 소극적 태도를 고려하여 실현 가능

성이 높은 분야부터 우선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북한의 개방·개혁과 남북관계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의 확산·심

화와 남북한 간 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대중문화 교

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 사회문화교류를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하면서 사회문화교류협력의 원칙 수립 및 정치적 조정은 정부가 담

당하고 실천 사항은 민간단체들이 집행하는 민관 협조체제를 구축하

고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확대·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남북관계를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

는데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정책이 <표 Ⅳ-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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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남북관계 변화와 사회문화

구분 대결단계 협력단계(2013~2015) 평화공존단계(2016~2018)

주안점

∙ 적대감 해소 ∙ 화해분위기 정착
∙ 상대 문화 접촉기회 확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 사회문화교류의 양적 확대 및 
정례화 추진

∙ 남북한 주민의 공동체 의식의 
함양

∙ 통일문화 구현대비

제도
정비

∙ 교류관련법률 및 
제도 재검토

∙ 보안법 등 교류저해 법령 
개폐

∙ 저작권 등 관련 법령 정비
∙ 남북문화협정 체결
∙ 사회문화교류 창구정비
∙ 사회문화교류협의 

발족(가칭)

∙ 사회문화교류지원법 제정
∙ 사회문화교류지원기금 확충
∙ 문화유통기구 설립
∙ 사회문화교류지침 작성

주요
사업

∙ 상징적 교류사업
∙ 국제대회 공동참여
∙ 교류전문가양성
∙ 교류 프로그램구축
∙ 북한 문화연구

∙ 북한문화 국내출판 사업
∙ 교류행사(음악회, 전람회)
∙ 분야별 남북한 공동연구 

확대
∙ 상대편 각종 행사에 참여 

확대
∙ 방송, 인터넷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술문제 
검토

∙ 각종 교류행사의 정례화 추진
∙ 남북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 확대
∙ 국제기구에 남북한 공동 진출
∙ 민족문화사 복원을 위한 

공동연구
∙ 공동창작실시
∙ 언론인을 포함하여 상대지역에 

장기 파견 및 연수

교류
주체

∙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도

∙ 민간단체 참여

∙ 정부와 민간단체 공동 주도
∙ 정부는 기반 확충, 

민간단체를 실질적 주체로

∙ 특정분야를 제외하고 
민간단체가 중심

∙ 정부는 지원체제 확충에 치중

기타
고려
사항

∙ 국제기구 활용
∙ 비정치적 분야

∙ 교류 사업이 상호 이익에 
부합하도록 추진

∙ 경쟁적 교류사업 경계

∙ 문화충격 대비
∙ 상업화 경향 경계

마. 북한의 대남정책 및 도발 대비 전략

(1) 남북 군사대회 추진 

북한의 대남 도발의 배경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남북 군사대화 

개최는 북한지도부의 안정적인 북한군 통제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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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이 우발적으로 감행하는 대남 도발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육·해·공해 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남북 간 무력

충돌이 ‘확전’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북한지도부가 대내외 관계개선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

할 경우 남북 군사대화는 남북관계 개선의 촉매수단으로서 유용할 것

이다.13  따라서 남북 군사대화의 재개와 지속은 북한의 대남 도발을 

대비하는 유용한 전략방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북한군

을 어떻게 대화테이블로 유도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2015년 전작권 전환문제와 관련한 신정부의 조기 입장 

천명

향후 북한은 한미 전작권 대비 강경한 대남 도발위협은 물론 남측 

내 지원역량 구축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12월 한미의 전

작권 전환 일정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 혹은 남측 내 보수세력들의 전

작권 전환의 무기한 연기 움직임을 저지하고, 전환 자체를 무효화시

키지 못하도록 다양한 압박전술 구사와 한국 내 북한의 지지역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구사할 것이다. 

2015년 12월 한미 전작권 전환 이전 북한이 3차 핵실험 혹은 장

거리 미사일 시험을 발사하거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

은 국지도발을 자행했을 경우 이는 북한의 핵 불포기 의지는 물론 대

남 무력통일 전략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의 비

핵화 진전이 확인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 입장을 미국 등 주변국에게 

13반면 남북 군사대화의 역기능으로 북한이 남북 군사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대남 도발

을 활용하게 만들 수 있으며 북한의 내적 필요에 의해 자행되는 대남 도발로 인해 남북 

군사대화의 무용론이 부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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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이 예정대로 이행될 경우 해체

되는 한미연합사를 대체하는 새로운 연합기구를 창설하여 ‘주한미군’

을 존속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3) 대북 비대칭 레버리지(leverage)의 개발 

북한의 대남정책과 도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북 비대칭 전략

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첫째, 북한군의 내부 취약점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북한군의 취약점을 찾아내어 공략하는 대북 비

대칭 전략을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중 협력의 

강화와 북한의 대외 군사교류를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가 있다. 한중 

협력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활용해 대남 도발 차단 및 북한군의 위

상을 약화시키는 데 매우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4) 군사적 대비태세의 확립 

첫째,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응징보복 

전략이 요구된다. 지난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

해 강력한 응징을 통한 대비태세 확립이 중요하다는 점이 국민의 여

론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 둘째,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은 다양한 군사적 교

훈과 대응조치 마련을 요구하였다.14  대표적으로 북한의 도발 대비 

능력으로 우리 자체의 위기대응체제와15  합동작전 강화, 정보와 작전 

14보다 자세한 설명은 박창권, “천안함 피격사건의 군사적 교훈과 한국의 대응방향,” (한국

국방정책학회 천안함 폭침 1주년 회고 특별심포지움, 2011.3.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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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협력 증대, 정보능력 강화, 민군협력 네트워크체계를 강화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

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을 중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변국과의 군사협력 체제를 발전시킬 필

요가 있다. 

 

바. 주변국 외교 전략

(1) 대미외교 

첫째, 한미 양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북한 문제의 장

기적 해결을 위한 비전과 전략 목표, 로드맵에 관해 긴밀할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미동맹의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방향 설정

에 지속적인 합의를 이루어갈 필요가 있다. 북한 문제의 해결은 한미

동맹의 미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한국의 안보를 추구하기 위해 존재하

는 기제이다. 셋째,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미국에 강하게 각인시키

고 통일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합치한다는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북미관계의 점진적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 노력

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북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은 거의 증가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향적

으로 바뀔 경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미관계의 점진적 개선도 

15북한의 도발 시 위기관리시스템의 하나로 국방부 장관을 수장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응시스템을 발동시켜 관련 부처에서 국방부 장관하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

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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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필요하다. 다섯째, 미국의 동아시아 재개입 전략의 성공적 추

진을 위해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 문

제 해결과 한반도의 새로운 위상 확보는 한국의 차기 정부뿐 아니라 

미국 차기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2) 대중외교

한국은 향후 북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이 다시 주도권을 

획득하고, 북한 문제를 축으로 한중관계 발전 및 미중 간 전략적 협

력 도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중외교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

이다. 첫째, 북한 문제의 중장기적 해결 방안에 관해 한중 간에 긴밀

한 전략적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고 인식의 합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의 성격과 범위에 관해 한중 간에 

전략적 합의를 이루어갈 필요가 있다. 셋째, 한중 간의 대화채널을 다

양화하여 정부 간 대화뿐 아니라 전문가 대화, 민간 대화 등 트랙 2 

대화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미·중 간의 삼자 대화 

채널을 확보하고 점차 다루는 이슈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북

한 문제를 둘러싼 한중 협력을 통해 장차 중국이 책임 있는 강대국 

외교를 펼쳐갈 수 있도록 한국의 역할을 발전시켜갈 필요가 있다. 

(3) 대일, 대러외교

일본과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보다는 북한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주변국은 아니지만, 한국과의 협력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

들이다. 차기 정부는 대북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일본과 러시아의 협

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Ⅳ. 통일대계 연구 3차년도 사업: 남북합의통일을 위한 구체적 정책 시행    119

첫째, 일본외교에서 차기 정부는 한일 관계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그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일본이 한국 주도의 

대북통일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향후 한반도 상황에 대한 한일 간

의 전략적 인식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둘째, 러시아 외교에서 한국은 러시아의 동아시아 전략의 현황을 

이해하고 향후 한러 간에 어떠한 전략적 이해관계 일치가 가능한지 

철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핵 및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 사안별로 한러 

간의 합의를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사. 북한의 비핵화 전략

(1) ‘한반도형’ 비핵화 모델 개발 

첫째,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에 나타난 ‘상호사찰’ 해법은 ‘아르헨

티나-브라질식’을 모방하였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80년대까지 

핵 경쟁을 벌이다가 1991년 ‘브라질-아르헨티나 핵물질 계량통제 기구

(Argentine-Brazilian Agency for Accounting and Control of 

Nuclear Materials: ABACC)’로 불리는 핵통제위원회를 설립하여 

상호 사찰을 실시하고 핵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성공하였다.

둘째, 제네바 합의에 적용되었던 ‘우크라이나식’ 비핵화 모델이 

있다. 소련의 해체로 2,000여 기의 핵탄두를 계승한 우크라이나는 

1994년 초 미국, 러시아와 3국 협정을 체결하고 핵을 포기한 대가로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보상받았다. 탈냉전기 들어 우연히 소련의 핵

무기를 물려받은 우크라이나는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려는 확고한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핵화가 가능했다.



120    통일대계 연구: 4년 연구 종합논의

따라서 새로운 ‘한반도형’ 비핵화 모델은 안보-경제 교환의 우크

라이나 식, 중재와 정치적 빅딜의 리비아 모델, 안보환경의 변화와 정

권변화가 전제된 남아공 모델 등의 복합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역사적 비핵화 사례를 참고하되, 창의적인 ‘한반도형’ 비핵화 

해법을 개발해야 한다. 새로운 비핵화 해법은 9·19 공동성명을 기본

으로 하되, 제재와 보상체제, 역할 분담, 이행일정, 이행보장체제 등을 

보강해야 한다. 이를 갖고 우선 5자간 합의를 조성하고, 6자회담에서 

북한과 새로운 일괄타결에 합의해야 한다. 

 

(2) 비핵화-평화체제-남북관계 연동의 ‘그랜드 바겐’ 비핵화 

전략 추구

북한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구상으로 비핵화의 초기조치, 기반조

성, 심화, 완료 등 4단계 진전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

계 개선을 연동시키는 4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단계에서 북한 핵 활동 동결, 핵시설 폐쇄, 핵실험 모라토리움

(moratorium) 등 북한 ‘비핵화 초기조치’가 추진된다. 둘째, 핵사찰

검증, 핵시설 폐기개시 등 ‘비핵화 기반조성’ 단계가 진행되면, 이에 

상응하는 6자회담과 남북관계 프로세스가 활성화된다. 셋째, ‘비핵

화 심화’ 단계에서는 북한 핵시설 폐기 완료, 핵무기 폐기 개시, 핵

물질 이전 개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잠정복귀 등이 진행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핵화 완

성’ 단계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 완료, 핵물질 이전 완료, NPT 완

전복귀 등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미·북 수교, 남

북 평화협정 체결 등이 병행 추진되고, 대북 경수로사업도 본격적으

로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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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북한 비핵화-평화체제 4단계 로드맵

비핵화 단계
6자회담 프로세스:
관계개선, 경제지원,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프로세스:
화해협력, 

그랜드 바겐 구상 

∙ 1단계: 비핵화 초기조치
- 핵 활동 동결: 핵시설 폐쇄: 

신고(Pu, UEP) 
- 핵실험·미사일시험발사 

모라토리움
-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 비핵화 원칙 재확인

∙ 북미, 북일 대화 재개: 
수교협상 개시

∙ 에너지지원(중유 100만 톤) 
재개

∙ 동북아안보협력 협의

∙ 남북(군사)대화 재개
∙ 남북정상회담 개최
∙ 남북경협 확대
∙ 식량지원 재개

∙ 2단계: 비핵화 기반조성
- 사찰검증
- 핵시설 폐기개시

∙ 대북제재 완화
∙ 국제금융기구 가입 협의
∙ 동북아 안보협력기구 협의
∙ 미‧북 연락사무소 개소
∙ 평화체제 위한 4자 
평화포럼 가동

∙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 인도지원 전면제공
∙ 남북연계 인프라 건설
∙ 남북 군사신뢰구축, 
군비통제 협의 

∙ 3단계: 비핵화 심화
- 핵시설 폐기 완료
- 핵무기 폐기 개시 및 핵물질 

해외이전 개시
- NPT 잠정 복귀

∙ 동북아 안보협력체 창설
∙ 국제금융기구 잠정 가입
∙ 경수로 제공 협의

∙ 남북경제공동체 구축
∙ 남북군비통제 추진

∙ 4단계: 비핵화 완성
- 핵무기 폐기 및 핵물질 이전 

완료
- NPT 완전 복귀

∙ 북미 수교: 북일 수교
∙ 남북군비통제
∙ 남북평화협정 체결과 
국제적 보장

아. 통일대비 대북정책

(1) 통일대비 대북정책의 목표와 도전 

(가) 통일여건 개척을 위한 북한 변화 과제

일을 성취하기 위해 추구할 북한변수로는, 구조적으로 ① 북한의 

개혁·개방, ② 대남 의존구조 심화가 필요하며, 심리적으로는 북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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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들의 ③ 다원화·시장화 욕구 확산, ④ 대남 우호심리·통일열망 

확산이 요구된다. 통일의 길로 가기위해서는 북한 내부와 남북관계 

양면에서, 북한 당국과 주민차원에서 구조적·심리적 변화가 선행되어

야 하며 이 같은 변화는 저절로 성취되지 않는다. 한국이 적극적인 

관여로 북한에 변화 여건을 마련해주고 북한 주민의 민심을 사는 노

력을 경주해야 가능하다. 

<그림 Ⅳ-1> 통일여건 개척을 위한 대북정책 과제

(나) 도전과 장애 요인 

북한변화와 통일여건 조성이라는 관문에 진입하기에 앞서 ‘평화

관리’와 ‘신뢰구축’이라는 추가적인 과제가 제기된다. 평화는 강력한 

억제력에 바탕을 두어야 된다. 신뢰는 북한 당국의 입장만을 고려한 

단기적 처방을 넘어서, 남과 북의 구성원들 모두를 포괄하면서 중장

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북한의 표현대로 ‘누가 

누구를 먹고 먹히는 관계’가 아니라 공통의 이익을 창출하면서, 당장

에는 ‘쓴 약’일지라도 손상된 상처를 위해 필요한 처방은 해야 한다. 

절제하되, 할 말은 하는 전통은 유지되어야 한다. 동시에 신뢰를 위해

서는 베푼다는 관점보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한다는 자세가 요구된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관계 개선에 도전과 장애 요인이 놓여있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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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기초를 튼튼히 해가며(slow and steady) 접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 대북정책목표와 접근법

통일을 지향하는 대북정책의 접근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통일이 대북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명확히 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관리, 통일을 고려한 신뢰구축과 북한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둘째, 북한사정과 남북관계 상황변화에 맞춰 중점 정책목표 혹

은 접근대상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정세 변화에 따라 정책목표의 중

점을 조율하는 것이다. 셋째, 당면한 문제 상황 해결이 시급할 경우라

도 위의 네 가지 가치를 반영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현상 치유

에 급급하다보면 목표가 표류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지연될

지라도 둘레 길에서 머물기 보다는 정상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

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림 Ⅳ-2> 통일과정, 대북정책목표 및 수단들

※법적 통일

④ 공동체 구현

③ 대북정책 추진

② 통합 준비, 통일외교

① 한반도 평화관리

④ 통일여건 조성
(대남 의존, 통일열망)

③ 북한변화 촉진
(개혁·개방, 변화욕구)

② 신뢰구축

① 평화관리

◦ 당국 간 대화

◦ 군사적 신뢰구축

◦ 남북경협 활성화

◦ 사회문화교류 증대

◦ 인도적 지원, 인권제기

◦ 친남화, 민심사기



124    통일대계 연구: 4년 연구 종합논의

구분 김정은 권력 강화기 정책 딜레마 노정기 체제 모순 표출시기 정국불안 증대시기

북한정국
양상

金 권력 공고화에 
집중
정책답습, 통제강화

① 선군·폐쇄노선 
고수

② 개혁·개방 일부 
선택

① 민심이반, 
파벌형성

② 변화욕구 분출

① 권력 투쟁, 
정국혼미

② 수습한계→불안

평화관리
대남 도발위협 차단,
원칙 있는 대화, 
협력

신뢰구축과 경협연계
비핵화의 가시적 진전

다자틀 활용 관여확대
평화체제 적극 검토

도발 가능성 경계
대량탈북 사태 대비

(2) 대북정책목표의 우선순위와 수단

(가) 북한 정세 변화와 대북정책목표의 조율

북한의 미래는 김정은 정권이 쉽게 붕괴되기 보다는 김정은이 보

다 권력을 다져나가다가 여러 가지 체제모순으로 불안정성이 점차 증

대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북한의 미래를 김정은의 권

력 강화 → 정책 딜레마 노정 → 체제 모순 표출 → 정국불안 단계로 

변화된다고 가정하자. 어느 단계는 장기화될 수도 있고, 어느 단계는 

건너뛸 수도 있을 것이다. 정책 딜레마 상황에서 개혁·개방을 선택

하여 정국이 안정되어가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북한

정국의 변화단계를 미리 예측해 놓을 필요가 있는 점은 정세 변화에 

상응하여 대북정책목표들의 강조점을 달리하고 차별적인 정책수단

을 동원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다음 <표 

Ⅳ-4>에서 보듯이, 김정은 권력이 권력을 다져가는 초기에는 평화

관리에, 정책딜레마 노정기에는 북한변화 유도에, 체제모순 표출 시

기에는 통일여건 조성에, 정국불안 증대 시기에는 평화관리와 변화

유도라는 정책목표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

<표 Ⅳ-4> 북한정국 변화와 대북정책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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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김정은 권력 강화기 정책 딜레마 노정기 체제 모순 표출시기 정국불안 증대시기

북한변화
유도

개혁·개방 촉구
정상회담 탐색

개혁·개방 여건 조성
주민 의식변화 유도

개혁·개방 필요성 
확산
실용·개혁 세력 지원

포괄적 지원구상 
제시
개혁세력 지원

통일여건
조성

인도적 지원
인적 접촉면 확대

대남 경제의존도 확대
간부들과의 유대 강화 

민심사기 노력 강화
통일 기대감 조성

핵심간부 
친남화 사업 강화

(나) 대북정책목표와 정책수단들의 연계

평화, 신뢰, 북한변화, 통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은 

다양하다. 우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방법과 남북관계 차원의 

방법으로 대별된다. 다시 민족적 차원의 조치는 북한 당국을 상대한 

주로 공식적인 접근과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로 비공식적인 

접근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래 <표 Ⅳ-5>는 개별적인 대북정

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레버리지들을 개략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표 Ⅳ-5> 대북정책목표와 주요 정책수단

평화관리 신뢰구축

∙ 대북 억제력 강화
∙  확고한 ‘북한도발 불용’ 원칙
∙ 남북 간 소통채널 복원, 우발상황 관리
∙ 상호 체제인정, 비방·위협 중단 
∙ 북핵 동결, 단계적 비핵화 진전
∙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논의

∙ 남북대화 다양화·제도화
∙ 불신·반목 요인 해소방안 협의
∙ 방북인원 안전보장, 형사협력, 관광재개
∙ 경협원칙 정착, 경협 안정성 보장
∙ 북방한계선(NLL)·비무장지대(DMZ) 
충돌방지 문제 협의

∙ 군사적 신뢰구축(훈련 통보·참관)

북한변화 통일여건

∙ 북한 당국에 개혁·개방 촉구, 여건조성
∙ 북한 시장경제 학습, 국제사회진입 지원
∙ 북한체제 정상화와 교류협력의 연계
∙ 북한 개혁세력 확대, 입지제고 지원
∙ 북한사회 외부소식 전파, 변화욕구 확산
∙ 북한 인권문제의 지속적 제기

∙ 북한경제의 대남의존도 증대
∙ 통일대비 북한 산업·사회간접자본(SOC)  
  개발지원
∙ 북한 민심사기 노력, 인도적 지원
∙ 남북 사회·문화·체육교류, 접촉면 확대
∙ 북한사회 내 대남 우호심리 확산
∙ 북한 구성원들과 접촉 확대, 친화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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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북정책 대상 및 접근방법의 확장

남북관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당국 간의 공

식관계가 중요하다. 당국 간의 공식관계를 제도화하고 손상되지 않도

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이미 

경험했듯이 당국 간의 공식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한다. 

그 경우에도 남북관계는 전반적인 경색으로 확산되지 않고 당국 간 

공식관계 잠정중단으로 그치면서 여타 부문은 소통과 교류가 유지되

는 관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비공식적 정책수단들은 일정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북한 당국을 자극하거나 

북한 당국이 남측 당국의 의도를 오해해 접근 노력을 저감할 수 있고, 

공식적 접근 노력과 상충되거나 선택과 집중에 지장을 초래해 정책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대(對)주

민·비공식 정책수단들이 당국·공식 정책수단들보다 적실성이 있을 

수 있다. 인권문제에서 보았듯 필요한 문제제기는 해야 된다. 

(라) 대북정책목표와 수단: 조합과 선택의 기준

대북정책수단들을 가능, 불가능, 연계의 3대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

도 방법이다. 대북정책수단들을 크게 되는 것, 안 되는 것,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나누어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가능 영역’은 

남북관계가 경색되어도 되는 것이고, 둘째, ‘불가능 영역’은 북한의 반

발이 극심해도 안 되는 것이다. 셋째, ‘연계 영역’은 북한의 태도변화

에 따라 선택될 수 있는 수단들이 해당된다. 이상 3대 영역으로의 분

류기준을 대북정책 원칙으로 정해 공개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신뢰를 쌓고, 북한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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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善意)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대북정책의 핵심은 연계(連繫)에 있

으며, 연계의 핵심은 필요성의 준별과 일관성에 있다. 연계가 구체적

이고 균형을 유지하면 바람직하나, 선택과 유연의 여지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국 연계를 준별하는 문제는 전략적 판단의 문

제가 된다. 연계 영역에 해당되는 정책수단들은 구체적인 연계목표와 

공여수단의 관계를 일련의 조합표로 만들어 정책집단이 공유하면서 

적용할 때 정책의 일관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목표와 수단

의 연계표 작성에는 상위 대북정책목표, 정세추이, 역대 정부의 경험, 

남북관계 활로의 타개 가능성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가. 통일한국에 우호적인 국제환경의 의미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이해와 우려, 그

리고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에 가져다줄 수 있는 편익을 분석함으로써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통일의 이익을 

강조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보다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찾는 데 있다.

통일한국의 편익에 대한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차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일한국이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

변국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한국으로 인해 주변국이 겪을 수도 있는 불이익이나 

비용을 완화, 혹은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한국으로 인해 초래되는 이익과 불이익 또는 비용을 종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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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려했을 때, 이익이 불이익을 상회한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통일한국의 비전을 주변국에게 설득하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통일한국으

로 인해 초래되는 이익의 크기에 대해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

국은 통일한국의 실현과정과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변국에 대해 제시하는 이익

을 구체화할수록, 주변국들로부터 협력을 구하는 일이 용이해질 것

이다. 현 시점의 협력이 통일한국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

지만, 역으로 통일한국의 미래를 구체화한 비전이 현 시점의 협력을 

촉진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둘째, 이익과 비용 또는 손실 사이의 관계이다. 주변국들이 통일

한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향유하는 데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

상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에 대해서 매우 민감

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문제는 주변국들이 통일한국으

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보다 손실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전망이론(prospect theory)에 의하면 국가는 자신의 권력 또

는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권력과 이익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는 데 더 적극적이라고 한다. 즉, 

대부분의 국가들은 현상유지 경향을 강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통일한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크더라도 그보다 작은 손

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변국들은 통일한국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

로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으로 인해 발생하

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 못지않게, 주변국들이 가질 수 있

는 손실 또는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를 해소하는 노력을 적

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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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익과 비용 또는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일한국의 편

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주변국들이 통일한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 가운데 하나만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변국들이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이 자신들에게 손실보다는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임을 확신할 수 있을 때, 통일한국의 비전은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주변국들에 대하

여 통일한국의 이익은 구체화하고 손실 또는 비용은 최대한 완화하는 

노력을 하여 편익의 크기를 최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인 통일한국이 주변국에 주는 편익을 계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 시나리오를 단순화하고자 한다. 첫째, 통일 시점

은 잠정적으로 20년 후를 상정함으로써 점진적인 통일 과정을 전제

하고자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급속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별도의 연구주제이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상황을 하나의 시나리오로 분석하기보다는 편익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편익 계산에서 하나의 ‘우려’사항으로 고려한다. 

둘째, 본 연구는 평화적·민주적 방법에 의한 점진적 통일을 전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남북한 간의 평화적 통일 과정의 관리와 군사적 

충돌 방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의 증진에 의한 점진

적·단계적 통일을 상정하고자 한다. 이 경우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

제 변화, 그리고 남북한의 합의에 의해 통일이 달성되는 것을 전제하

고 있다. 이러한 통일 과정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상정한 통일 시나리

오를 배제하거나 비용의 증가 차원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셋째, 한반도 통일로 인한 국제적 편익에 대해 시간 요소를 고려

하였다. 통일 후 5년 이내에 국제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을 단기

적 편익으로 상정하고, 통일 후 5년 이후 국제사회에 대한 편익을 중

장기 편익으로 상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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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일한국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해소와 편익

(1) 통일한국에 대한 미국의 우려해소와 편익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우려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Ⅳ-6>과 같다.

<표 Ⅳ-6>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우려사항

구분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우려사항

정치·안보 분야

⦁한미동맹의 약화
⦁동아시아 안보 지역주의
⦁한국의 친중 반일 정책
⦁탈미적 안보관계로의 다변화
⦁핵무장(주권)론 대두
⦁북한지역 WMD 존속 가능성

경제 분야

⦁동아시아 배타적 경제공동체
⦁한미 FTA의 북한지역 적용 비용
⦁북한 재건을 위한 미국의 인적·물적 비용
⦁한반도 안정화 관련 비용(한국 경제력 약화시)
⦁북한지역 WMD 해체 비용
⦁미국 무기 구매 감소

사회 분야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에 대한 반미 여론

이상과 같은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일한국의 등장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 양국이 공유할 수 있는 편익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

키는 한편, 미국의 우려사항 중 일부는 비록 미국에 대해 비용으로 

현실화하더라도 한미동맹의 기조를 바탕으로 하여 동맹의 신뢰라는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임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통일한국에 

대한 미국의 우려해소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Ⅳ-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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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우려해소 방안

구분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우려해소 방안

정치·안보 분야

⦁통일 후 한미동맹의 로드맵 제시
⦁포괄적 동아시아 안보 공동체 추진
⦁비핵국가로서 핵주권론 또는 핵무장론 배제
⦁한반도 정세 안정으로 발생하는 추가 편익 제시

경제 분야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수용
⦁FTA 북한지역 확대로 경제교류 확대
⦁북한 재건 참여로 경제적 실익 발생
⦁무기 구매 합리화 방안 협의

사회 분야
⦁한미동맹의 호혜성 강조
⦁열린 민족주의의 사회적 정체성 강조

통일한국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수동적으로 해명하는 방식 이외

에 통일한국이 미국에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해소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보다 효과적으로 최소

화할 수 있다. 통일한국의 대미 편익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정

리하면 <표 Ⅳ-8>과 같다. 

<표 Ⅳ-8> 통일한국의 대미국 편익

구분 단기 편익 중장기 편익

정치·안보 분야
⦁북한위협의 감소
⦁외교안보적 부담 감소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효과적 
안보 아키텍처 구축에 일조

경제 분야
⦁북한지역에 경제적 진출 기회
⦁한미 경제교류 심화

⦁미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경제 지대 구축에 긍정적 효과

사회 분야 ⦁한미 사회 분야 교류 확대 강화 ⦁미국적 핵심가치의 확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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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한국에 대한 중국의 우려해소와 편익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우려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Ⅳ-9>와 같다.

<표 Ⅳ-9>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우려사항

구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우려사항

정치·안보 분야

⦁현상변경에 따른 혼란, 불안정
⦁통일 과정에서 한미, 한일 군사협력 강화
⦁통일 이후 한미동맹 지속, 주한미군 38선 이북 배치
⦁통일 이후 한국이 중국 동북지역 영토 주장
⦁중국정치 민주화 자극, 사회주의체제 안정 위협

경제 분야

⦁북한붕괴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 부담
⦁통일 이후 한국의 대중 투자 감소
⦁북한 자원과 노동력 독점 지위 약화
⦁북중 경제협력 합의 파기

사회 분야

⦁조선족 친한화, 중국 소수민족 동요
⦁대량 탈북자 중국 진입
⦁한반도 통일 이후 한중 불신 심화
⦁재북 화교지위 위협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나, 한반도 통일은 남북

한 주도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며, 평화적인 방식에 의해 점진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도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우려하는 문제들이 

실제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한국에 대한 

중국의 우려해소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Ⅳ-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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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우려해소 방안

구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우려해소 방안

정치·안보 분야

⦁통일한국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를 동맹외교에서 협력외교로 변화
⦁중국과 군사안보협력을 통한 신뢰 증진
⦁북중 간 국경조약 준수
⦁중국내정 불개입

경제 분야
⦁중국 동북지역 경제발전 촉진
⦁한중 경제협력 제도화
⦁북한에 대한 중국 경제이익 존중

사회 분야 ⦁통일한국, 개방적 민족주의 지향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에게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하

지만,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에 의해 한반도에서 통일국가가 실현

되면 정치·안보, 경제, 사회 분야 등 제반 영역에서 중국에게 적지 않

은 편익을 제공해 줄 것이다. 통일한국의 대중 편익을 단기와 중장기

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Ⅳ-11>과 같다. 

<표 Ⅳ-11> 통일한국의 대중국 편익

구분 단기 편익 중장기 편익

정치·안보 분야

⦁북핵, 북한문제 해결
⦁북중 국경지역 안정
⦁외교안보 부담 경감
⦁지역 평화·안정에 기여
⦁한중 정치 불신 해소, 신뢰 증진

⦁대만문제 해결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경제 분야
⦁북한지역 복구에 중국자본 참여
⦁중국 동북지역 경제발전 촉진
⦁한중 경제관계 심화

⦁동북아 경제통합 촉진

사회 분야 ⦁한중 사회문화교류협력 확대 ⦁중국의 ‘중진국 함정’ 극복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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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일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려해소와 편익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우려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Ⅳ-12>와 같다.

<표 Ⅳ-12>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우려사항

구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우려사항

정치·안보 분야
⦁한반도 통일 이후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 소원화
⦁한반도 통일 이후 친중적 대외정책 선회
⦁한반도 통일 이후 핵정책 변경 및 핵무장 추구

경제 분야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대한 청구권 자금 규모 비대화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대한 한국측의 자금지원 요청 확대

사회 분야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북한지역 탈북자 대량 발생 및 일본 열도 유입
⦁한반도 통일 이후 배타적 내셔널리즘 고양 및 반일 감정 분출
⦁한반도 통일 이후 독도 등의 영유권 주장 강화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외교안보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우려사항을 

직시하고, 이를 사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통일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려해소 방안을 정리하

면 다음의 <표 Ⅳ-13>과 같다.



Ⅳ. 통일대계 연구 3차년도 사업: 남북합의통일을 위한 구체적 정책 시행    135

<표 Ⅳ-13>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우려해소 방안

구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우려해소 방안 

정치·안보 분야

⦁한반도 통일 이후 미국 및 일본과의 전통적 우호 관계 중시 방침 표명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의 존재 유지 입장 표명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국제규범에 따른 기존 한반도 비핵화 정책 유지 

방침 표명

경제 분야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지역 경제개발 계획 추진과 일본의 동참 요청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대한 일본측 청구권 자금 규모 합리적 

설명

사회 분야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북한지역 탈북자 발생 관리
⦁한반도 통일 이후 배타적 내셔널리즘 적절 관리
⦁한반도 통일 이후 주변국과의 다자간 사회문화협력 추진

통일 과정에서 한국 주도에 의해 점진적, 평화적 방식으로 통일을 

추진하고, 통일 이후에도 미국 및 일본과의 전통적 동맹 및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방침을 견지하

면서, 방어적 충분성에 입각한 전력 수준을 보유하게 될 경우, 이러한 

통일한국의 이미지는 일본의 국가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통일한

국이 일본에 가져다 줄 통일편익은 다음의 <표 Ⅳ-14>와 같이 정리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Ⅳ-14> 통일한국의 대일본 편익

구분 단기 편익 중장기 편익

정치·안보 분야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배제
⦁일본의 안보불안요인 해소

⦁대중 잠재적 위협 공동 대응 가능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의 촉진

경제 분야 ⦁통일한국 시장 출현
⦁북한지역 개발로 인한 경제적 

기회 제공
⦁장기 경제불황 타개 가능

사회 분야 ⦁북한지역 사회문화교류 강화
⦁일본 소프트파워 및 국제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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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일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해소와 편익

한반도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Ⅳ-15>와 같다.

<표 Ⅳ-15> 한반도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사항

구분 한반도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사항

정치·안보 분야
⦁러시아가 배제된 상태의 통일 과정 진행
⦁미국의 일방주의적 동북아 질서 형성 가능성
⦁핵무장한 통일한국의 반러 한미동맹 블록 형성 가능성

경제 분야
⦁주변국으로의 통일비용 파급
⦁급속한 통일 과정으로 인한 역내 경제적 불안정 요인의 증가

사회 분야 ⦁급속한 통일 진행 시 난민 유입과 사회적 갈등 가능성

한반도 통일 과정이나 통일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는 기본적

으로 통일이 급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와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영향

력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우

려는 이 두 부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통일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해소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

의 <표 Ⅳ-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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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6> 한반도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해소 방안

구분 한반도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해소 방안

정치·안보 분야

⦁통일 과정에 대한 로드맵 제시
⦁통일 과정 참여로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제고와 동북아 질서 

재편과정에의 참여 
⦁포괄적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추진
⦁비핵국가로서 핵주권론 또는 핵무장론 배제

경제 분야
⦁한러 대규모 경협사업 실현 가능성 제고
⦁러시아가 추구하는 ‘유라시아 공동체’ 발전 가능성 제고
⦁새로운 시장형성으로 한러 경제관계의 질적 성장

사회 분야
⦁점진적 통일 과정으로 난민·이주민 발생 억제 및 통제레짐 구축
⦁양질의 노동력 활용으로 극동지역 노동력 부족문제 완화
⦁사회자본의 활용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효과

한반도 통일 과정은 러시아에게는 동북아지역에서 약화된 영향력

을 증가시키고 공공외교를 통해 러시아의 이미지 개선과 대중적 지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이 

러시아에 가져다 줄 통일편익은 다음의 <표 Ⅳ-17>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표 Ⅳ-17> 통일한국의 대러시아 편익

구분 단기 편익 중장기 편익

정치·안보 분야
⦁비핵화·대량살상무기 확산위협 

감소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효과적 
안보 아키텍처 구축

⦁공공외교와 함께 국제적 
위상·이미지 개선

경제 분야

⦁북한인구 활용을 통한 극동지역 
만성적 노동력 부족문제 완화

⦁북한지역에 경제적 진출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활성화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협력 확대
⦁대규모 경제사업의 진척
⦁통일한국과의 경협을 통한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 마련

사회 분야
⦁러시아 극동지역의 교육 등 

공공재 공급 확대와 사회안정

⦁러시아 언어·문화의 확산
⦁한러 사회관계망의 발전 및 
⦁사회 안정→러시아 극동지역 

인구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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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일외교 추진 방향

한반도 통일을 위한 미·중·일·러에 대한 정책 가운데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은 ① 다자주의적 협력의 강화, ② 통일편익의 규모 

확대를 위한 경제협력의 증진 및 이익 교집합의 다양화와 이러한 편

익의 적극적인 제시와 설득, ③ 정부 간, 민간, 그리고 1.5 트랙의 협

력 네트워크 다원화 및 다층화, 그리고 ④ 한반도 통일의 편익에 대

한 이해와 통일한국 및 동아시아의 비전 확산을 위한 공공외교의 강

조이다. 

첫째, 미·일·중·러에 대한 통일정책 가운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수

용할 수 있는 입장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다자주의 협력의 강화라

고 할 수 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다자주의적 접근은 북핵문제 해결

을 위한 6자회담 등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정책이다. 한반도 통일

에 대해 다자주의 접근이 적용될 경우, 개별국가는 다자주의 접근에 

참여함으로써 자국의 국가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할 것이다. 또한 다자

주의적 접근은 개별국가의 이익 표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

서 유용한 접근이 될 수 있다.

둘째, 통일외교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통일편익의 규모 확대를 

위한 경제협력의 증진과 이익 교집합의 다양화, 그리고 이러한 편익

의 적극적인 제시를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와 협력을 도출

해야 할 것이다. 통일의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제도적 접근과 함께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일의 편익

은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통

일한국이 한반도 주변국에 어떠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편익이 향후 통일한국으로 인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는 불이익이나 

비용을 어떻게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을지를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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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외교의 기반은 다자간 혹은 쌍무관계의 발전을 위한 협

력 네트워크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동아시아에는 많은 지역

적 아키텍처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키텍처에도 지역협력

이나 쌍무관계에서의 네트워크에는 편차가 크다. 예를 들어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비교적 광범위하고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동맹관계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네트워크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선언했

지만 여전히 다양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북한과 소비에트 시기의 경험을 공유하는 학자나 관료층 가운데에는 

북한의 정책이나 입장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책우선순위가 낮

은 한반도 관련 정책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한반도문제와 통일의 편익을 설득하려는 

노력과 함께 이들의 입장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네트

워크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원을 획득·강화하기 위한 공공외교의 

추진이다. 정부 간 접근도 중요하지만 개별국가들 모두 공공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 자국의 이해를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맥락이기

는 하지만 공공외교의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분단의 비용과 통일의 편익, 통일

한국의 비전, 그리고 나아가 동아시아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공외교의 수단과 내용에는 개별국 수준에서 차

이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중, 미러 간의 갈등 시 한국의 통일

정책이 가지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는 문제는 공통적으로 추

진될 사안이다. 

주변국의 우려와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는 통일과 남북관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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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본적인 입장의 천명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남북관계의 개선이다. 북한의 도발과 남

북관계 악화, 그리고 국제적 긴장 고조는 미중, 미러관계의 긴장을 초

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동맹과 한국주도의 통일은 중

러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남북관계

의 악화는 한중관계나 미중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악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중국이

나 러시아의 경우 북한의 주권존중이라는 공식적 입장 표명과 별개로 

대북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

가 있음을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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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화와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가. 통일과 북한 지역 민주화의 전략적 지평 

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을 지향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국제사회가 환영하며 한반도 구성원 모

두가 행복한 통일’을 성취하고자 한다.16 여기서 작은 통일이란, 먼저 

실질적 평화를 기초로 군사적 대결을 완화하고, 경제공동체를 건설

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로서 정치통합을 통한 큰 통일을 이룬다는 것

이다. 통일로 가는 여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인데, 이

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

전시켜야 한다. 또한 통일외교를 꾸준히 추진하여 국제적 통일 공감

대를 증가시키면서 통일이 주변국 이해와 부합한다는 것을 설득시켜

야 한다. 통일의 목적은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행복한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특히 북한 주민의 고통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통일은 기다리는 통일이 아니라, 다가서는 통일, 국민

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통

일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통일 관념은 그 동안 한국 정부가 견지해오던 통일관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간행한 

󰡔통일문제의 이해 2011󰡕은 통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통일이란 분단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체제를 하

나로 통합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공동체의 건설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16박근혜, ｢외교안보통일 정책발표 기자회견｣, (2012.11.5);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박

근혜정부 국정과제｣ (2013.2), 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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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통일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핵심 과제 중의 하나는 북한

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건설하는 것이다. 북한 지역에 민주

주의와 시장경제를 공고화시키는 것은 경제공동체 건설을 통한 ‘작은 

통일’, 정치통합을 통한 ‘큰 통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한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

한 기본 배경이 되는 작업이 된다. 

물론 북한 지역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건설하는 것은 당면과

제는 아니다. 이러한 과업은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추

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북한 지역에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건설하는 구체적 도정은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우 다양한 방식과 경로가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 지역에 민

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건설하는 과정은 아직 그 경로와 방식이 결정되

지 않는 열린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특히 더 많은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 북한 지역 주민의 자발성과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통일한국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을 둬

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 과정과 방법 및 속도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한다. 물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내재적 갈등

과 문제가 존재하지 않고 자동으로 자유와 번영을 선사하는 완전한 

체제는 아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성립시켜 가는 과정도 어렵고 

지난하지만, 일단 성립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자유와 번영을 생산

하도록 유지하는 것도 매우 지난한 과정이며 그 내부에 상당한 갈등

을 내포하고 있다. 

통일한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두 제도가 인류가 실제로 성립시켜 가동시킨 것들 중에서 최선의 체

제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그 어떤 유토피아적 도면도 

아니며, 자신의 견해가 올바름을 절대 확신하는 소수의 전위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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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강요한 제도도 아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인류가 전 역사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 그리고 다른 종류의 여러 정치 및 경제 

체제와의 경쟁 속에서 발전시켜온 실존하는 체제이다. 

역사적 경험에서 볼 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문패를 달고서

도, 구체적으로는 매우 다양한 정치체 및 경제체가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성과도 다양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역사적 궤적, 주어진 국제적 

환경, 내부 체제의 발전 수준 및 국민의 선호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역사적 경험에서 볼 때 모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거나 경제적 성과를 산출하는데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민주주의는 정치적 혼란을 조장하며, 극단주의자들에게 정권을 

잡을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시장경제는 많은 정치적 권력자 또는 

경제적 독과점의 지배 하에서 경제성장과 복지 보다는 정체와 불평등

을 조장하기도 했다. 또한 많은 나라는 민주주의 정치체제 하에서가 

아니라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하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기도 하

였다. 

이를 보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반드시 자유와 번영을 자동적

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는 자유와 번영을 산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이제까

지 역사적 경험에서 보면, 이러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성취한 국

가는 지구상에서 오히려 예외적 소수에 불과하다. 한국은 아직 미비

한 점이 많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러한 소수 집단에 속하게 된 

행운스러운 국가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행복한 통일’은 통일된 남북

한이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건설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이제까지 인류가 경험한 다양한 

정치체 및 경제체 중에서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

은 불완전하지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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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통일’의 성취 다시 말해 남북한이 공히 자유와 번영을 보

장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게 만드는 작업은 결코 쉬운 작

업이 아니며, 반드시 성공이 보장된 시도도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유와 번영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달성은 때로는 

매우 험악하고 대부분 장기간에 걸치는 지난한 내부 갈등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성취되었다. 이는 1950년대 빈곤과 독재로부터 출발하

여 점진적으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하였던 한국의 경험이 가장 

잘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경험은 시간상으로 선후는 있지

만 보다 먼 과거의 역사에서 현재의 서방 선진국가들이 경험했던 것

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대부분의 민주화와 시장화는 해당 국가의 내생적 과정으

로 진행되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외부로부터 급속하게 이식하고

자 했던 시도는 대체로 실패했다. 

남북한에 공히 자유와 번영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건설하여 ‘행복한 통일’을 성취하겠다는 시도는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불완전하더라도 자유와 번영

을 구가하며 끊임없는 개선장치를 내장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달

성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까지도 전체주의적 잔재를 그 내부에 

담지하고 있는 개인독재국가에 머물러 있으며, 지난 20여년 동안 경

제는 정체 상태에 있었고 주민 생활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태를 지속

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두고자 

한다면, 북한 지역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건설되어야 하며, 이

것이 한국의 그것과 통합이 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통일한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건설하는 이중 과

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두 가지 과정 모두가 지난

한 과정과 과업이 될 것이다. 먼저 북한 지역에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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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건설하는 작업은 매우 장기적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 1950년대의 빈곤과 독재로부터 ‘민주화’와 

‘산업화’를 달성하는 데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성취를 하나의 전

환점으로 본다면) 적어도 30～40년이 소요되었다. 북한의 ‘자연발생

적’ 진화도 매우 행운스러운 경우에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일단 상정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이러한 과정은 

정치적으로 매우 극심한 갈등을 통과해야 할 수도 있다. 나아가 북한 

지역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정착되어가는 것에 맞추어, 한국과의 

정치적·경제적 통합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남북한의 

통합과정에는 아직 경험하거나 상상하지 못한 여러 난제가 그 해결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선진국으로부터 후진국으로의 제도 이식 또는 

정책 개념 수출은 대체로 실패한다는 것이 이제까지 국제원조업계가 

경험적으로 체득한 교훈이다. 

이상의 논리 전개에 바탕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끌어 

낼 수 있다. 

첫째, 남북한이 ‘행복한 통일’의 성취를 위해 북한 지역에 민주주

의와 시장경제를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그렇지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건설이라는 것이 어느 경

우에든 매우 지난하고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었음에 비추어 볼 때, 북

한지역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건설이 한국의 통일정책의 즉각적 

당면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셋째, 북한 지역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건설은 매우 지난하며 

그 안에 격렬한 갈등과 혼란을 내포할 수도 있는 장기적으로 과정으

로서 북한 주민의 자발적인 지향을 통해서만 성공적으로 성취될 수 

있다. 

넷째, 궁극적으로 ‘행복한 통일’을 지향하지만, 한국이 북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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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성립을 건설적으로 촉성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그 바람직성 또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명확한 것이 매

우 많다. 

다섯째, 남북한에서 각각 상이한 역사적 궤적과 품질 및 사회정치

적 배경을 가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또는 유사 체제를 하나의 민

주주의와 시장경제로 통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많은 예기치 않

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기존의 문헌은 불충분한 실마리만 제공한다. 

여섯째, ‘행복한 통일’이 성취되려면 통일한국에서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자유와 번영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

나 많은 경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자동적으로 자유와 번영을 보장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역의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

제가 자유와 번영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

서는 여러 견해가 존재하며, 이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행복한 통

일’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건설

하는 것을 장기적 과제로 설정하면서, 그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발굴

하고 그 해결책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론 북한에 민주주의

와 시장경제가 건설되는 방식과 속도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고 또한 

남북한의 체제가 통합되는 방식과 속도에도 무한한 변종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건설과 관련한 그리

고 남북한의 두 체제가 통합하는데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문

제와 과제들을 포착해보고자 하는 시도는 시작할 수 있다. 보다 구체

적이고 실무적인 과제는 연구가 심화되어 감에 따라 또한 북한에서 

변화가 진전함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제기될 수 있고, 또한 보다 

구체적 해법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최근 남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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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통합의 연구가 거대담론 위주의 논의에서 벗어나 보다 세분화

된 분야별 연구로 발전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부합한다. 

본 연구는 두 개의 프로젝트로 나뉘어서 추진된다. 하나는 ‘민주

화 및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화와 빈곤감소형 

경제질서의 수립’이다. 이러한 문제 설정은 민주화가 반드시 양질의 

거버넌스의 추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또는 그 반대도 성립한다

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양자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목표 설정을 

보여준다. 아울러 시장화의 경우도 이것이 반드시 경제성장의 발생과 

등치되지 않으며 또한 나아가 시장화와 경제성장이 반드시 빈곤감소

와 등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유와 번영을 보장하

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건설을 위해서는 ‘민주화 및 양질의 거버넌

스 수립’ 그리고 ‘시장화와 빈곤감소형 경제질서의 수립’이 각각 동시

에 추진되어야 하며, 이러한 성격의 민주화와 시장화가 상호 결합하

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설정과 연구는 한국에서의 관련 연구에 다양한 기여

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독재국가 또는 저발전국의 시장화 

및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최근 국제학계에서는 다양한 새로운 이론과 

개념이 전개되고 있으나, 한국에서의 북한 변화 연구 또는 대북정책 

수립 연구 그리고 통일 과정 및 이후 이질적 체제 통합의 연구와 관

련하여 국제학계의 이론과 개념 그리고 정책 대안이 소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논의가 국제사회의 정치학계의 정치변화론 

그리고 경제학계의 경제발전론과 유리되어 전개되는 경향이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간극을 메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북한의 

변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시장화 및 경제발전 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여러 정책 문제에 대해 한국학계에서는 아직 착안되어 있지 않거나, 

단순하게 반복되는 저널리즘적 발언만 존재(예를 들어 ‘박정희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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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독재’론)한다. 또한 그 실질적 구체적 가능성과 타당성을 현재 국제

학계에 축적되어온 이론과 개념 및 통찰에 접맥하여 검토하고자 하는 

시도는 지나치게 취약한 경향이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간극을 메

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한국에서의 통일과 민주적 정치체제 

그리고 번영하는 시장경제 수립에 관한 연구 경향은 현재의 북한체제

가 충분하게 변화해있거나, 또는 붕괴할 것을 전제로 연구를 하는 경

향이 있지만, 현재의 독재 상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러한 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정책적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적극

적 발상을 전개하는 경향이 취약하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통일이 

된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행복한 통일’을 이루

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다룬다. 

본 연구는 국제적·역사적으로 번영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성

립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이론을 연구하여 북한 지역에 번영하는 민주

주의와 시장경제를 수립하는 데서 발생하는 도전과 정책과제를 규명

하는데, 본 연구가 다른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 있다. 

첫째, 이론과 정책의 접맥이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건

설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탄탄하게 뒷받침되는 정책 발상을 전개할 

것이다. 독재국가의 정치 변화 및 민주주의 수립 그리고 경제발전의 

발동을 위하여 현재 국제학계에서 전개하고 있는 다양한 논의를 이해

하고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정책으로 실행하는(operationalization) 것

을 학문적으로 소화해 낼 것이다. 

둘째, 국제와 국내의 접맥이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시장경제와 

관련한 국제학계의 주요 경향 및 주요 국제기관이 채택하고 있는 정

책사상을 국내에서 북한 변화와 남북통합에 관련하여 전개하고 있는 

연구와 접맥한다. 국내에서의 북한 변화 연구 및 남북통합 연구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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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학계 및 주요 관련 기관의 정책 사상 및 수단과 동떨어지게 되는 

경우,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국의 견해를 설득력 있게 전개하기 어

려우며, 나쁜 경우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셋째, 변화 및 통일 이후가 아니라 변화와 통일을 만들기 위한 문

제 설정이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북한과 같은 체제가 ‘민주화’ 및 

번영하는 시장경제 수립과 관련된 조치가 생각할만한 수준으로 변화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인식이다. 또

한 북한 급작스러운 붕괴에 대하여 우리가 대비하는 작업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다른 하나는 현재의 체제가 당분간 존속

한다는 전제하에 현존 체제를 변화하게 만들 수 있는 대북정책의 여

러 측면, 그리고 위로부터든 아래로부터든 내부 변화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하

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후자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북한의 정치 변화 및 궁극적으로 민주

화 추동 그리고 서방형 시장경제 수립이라는 전략적 목적을 시야에 

두면서, 첫째,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가 발생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착안하고 고민해야 하는 주요 사안을 선정하고, 

둘째, 이에 관한 국제학계의 주요 논의 내용, 주요 관련 국제기구의 

정책 논의를 북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기본 틀로 각 사안

을 다룰 것이다. 

󰡔민주화 및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는 3부로 나누어 일곱 가지 주

제를 다룬다. 제1부는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에 관한 것으로 성공/실패

하는 국가의 특징과 변화, 그리고 양질의 거버넌스와 개발독재론의 

비교, 제2부는 법치 및 반부패와 민주주의에 관한 것으로 체제전환국

의 부패와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의 과제와 민주적 시장경제의 기초로

서 ‘법의 지배’를 다룬다. 제3부는 독재정권의 민주화와 관련된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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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문제를 다룬다. 독재국가에서 민주정치 수립 저해 요인과 극복의 

과제, 독재국가에 대한 민주주의 원조, 독재국가와 비폭력 저항이다. 

나. 북한 민주화 관련 세부 주제 

(1) 북한을 ‘실패국가’에서 ‘성공국가’로 전환시키는 문제 

이 문제의 핵심은 북한에 성립해 있는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기

본적으로 어떤 국가가 실패하는 국가가 되느냐, 성공하는 국가가 되

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 나라에 존재하는 제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1,300년의 역사를 같이하던 남북한이 현재와 같은 격차를 

보이게 된 근본 원인은 북한 이후 남북한에 성립하게 된 상이한 제도 

때문이다. 

그런데 실패국가의 성공국가로의 전환에 관해서 애석하게도 현

재의 사회과학은 효과적인 처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효과

가 없는 처방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일정한 합의는 존재한다. 그

것은 선진 산업 국가에 기초한 개발 수단은 개발도상국의 목표를 달

성하는데 있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선진국가에서 

기능하는 제도와 정책을 곧바로 개발도상국에 이식하는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는 피이식 국가에 이식된 정책과 제도의 존속과 운영에 

대해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세력이 존재할 때만 성공 할 수 있다. 

그러나 애초부터 이러한 정책과 제도가 그 나라에 성립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러한 정책과 제도를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도의 성격을 국가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는 것을 주장했던 

노스(Douglass C. North) 등의 학자들은 실패국가를 성공국가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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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시키는데 있어서 2단계 접근을 제안한다. 첫 단계의 문제는 개발도

상 사회가 일인당 소득을 400달러로부터 8,000달러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단계는 개발문제를 제한접근질서로부터 개

방접근질서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일인당 소득을 8,000달러

로부터 35,000달러로 올리는 것이다. 첫 단계와 둘째 단계의 전환은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는다. 그 이유는 첫 단계의 전환은 노스 

등의 이론에서 제한접근질서 속에서의 변화이지만, 둘째 단계의 전환

은 제한접근질서를 개방접근질서로 바꾸는 전환이기 때문이다. 단순

화시킨다면, 제한접근질서는 접근의 제한, 지대창출 그리고 경쟁의 

선택적 억압을 특징으로 하고 개방접근질서는 개방 접근과 경쟁을 특

징으로 한다. 정당, 의회, 미디어, 시장, 은행 등이 두 제도에 공히 존

재하지만, 그 존속과 기능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제도 형태

도 두 사회 질서에서 상이하게 작용한다. 그런데 지구상의 대부분의 

나라는 제한접근질서로 분류되는데,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취약한 제한접근질서, 기초적 제한접근질서, 성숙한 제한

접근질서이다. 앞서 말한 첫 번째 단계의 변화는 취약한 또는 기초적 

제한접근질서에 속하는 국가를 성숙한 제한접근질서로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서 핵심 과제는 민간 조직을 등장시키는 것이

며, 상당한 정도의 빈곤감소를 성취하는 것이다. 둘째 단계의 변화는 

성숙한 제한접근질서를 개방접근질서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에서 핵심은 법치와 결사의 자유를 일반 사회 전체로 확

장하는 것이며, 군대와 경찰과 같은 폭력에 대한 중앙집권적이고 공

고화된 통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북한의 변화도 이와 같은 2단계 도

식에 따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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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질의 거버넌스 우선론과 개발독재론 

위에서 실패국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서의 제한접근

질서를 성공국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방접근질서로 바꾸는 데 

있어서 2단계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단계적 접근방법의 첫 단계 이행과 관련하여 주류적 사고를 형성하는 

것이 양질의 거버넌스 우선론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와는 달리 

개발독재론이 빈번하게 거론된다. 이 두 가지 사고 모두는 북한에 적

용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양질의 거버넌스는 재산권 보호, 정부신뢰도 증가 등과 같은 제도

들의 발전이 빈곤감소와 투자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

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제시하는 양질의 거버넌스의 실현을 

위한 주요 아젠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법 개혁이다. 둘째, 반부패

전략이다. 셋째, 친시장 거버넌스(pro-market governance)이다. 이

와 같은 양질의 거버넌스의 실현을 위한 세계은행의 주요 아젠다의 

기본적인 목적은 ‘발전’이다. 

한국에서 개발독재 담론은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담론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발독재론은 정치권과 언론 등에 

의해서 만들어져 확산된 이데올로기적 담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개발독재는 통상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불가결

하다는 이유로 정치참여를 크게 제한하는 독재를 정당화하는 체제”

로 규정되고 있다. 

북한체제의 변화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개혁조치를 추

진하는 ‘충분한 양질의 거버넌스(good enough governance)’론이 일

정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다. 북한체제가 단기간의 급속

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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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보다는 ‘충분한 양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현재 

북한체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의 복원’이다. 둘째, 경공업 부문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확대가 진행되어야 한다. 물론 경공업과 농업 부

문의 개혁은 제도적 개혁을 동반해야 한다. 충분한 양질의 거버넌스

론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회의 시스템 개혁과 시민사회의 

위상과 역할의 변화를 모색한다. 

(3) 체제전환국에서의 관료부패 문제와 북한 변화에의 시사점 

북한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성립하게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간과되었던 문제가 부패문제이다.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그리고 세계은행의 평가에 따르면 북

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가 심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의 지배인데, 부패는 법의 지배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부패는 권력을 가진 자의 

부익부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의 빈익빈을 조장하고, 사회불안의 

잠재력을 증가시켜줌으로써 안정된 정치체제 수립에 저해 요인이 된

다. 아울러 부패가 만연한 사회는 개인들의 투자가 생산성 증대가 아

니라 정치권력과의 결탁을 통해 이권을 획득하고자하는 방향, 즉 비

생산적 투자를 조장함으로써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관료부패, 특히 일반적 관료부패의 경우에는 체제전환국

들의 관료부패와 어느 정도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이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적 부문 자체가 취약하고, 주민

들이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통제로부터 별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에서 질적인 차이가 크다. 즉 러시아나 중동부 유럽 나라들이든, 중국

이든 체제전환국들의 관료부패가 양질의 거버넌스에 미치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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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검토한 위의 논의와 비교할 때 북한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훨

씬 더 부정적이다. 첫째, 북한 지배자의 과도한 권력 집중에서 기인하

는 정치적 부패가 양질의 거버넌스의 잠재적 가능성을 심각하게 제약

하고 있다. 둘째, 국가기관의 조직적 부패가 법의 지배 가능성을 크게 

침식하고 있다. 셋째, 간부들의 일반적 관료부패가 사회적 신뢰를 약

화시키고, 시민사회의 자율적 주체 형성의 잠재적 가능성을 매우 어

렵게 하고 있다. 

북한이 장차 ‘급진적’ 또는 ‘점진적’ 방식으로 체제전환을 한다고 

상정할 때 관료부패를 억제하고 양질의 거버넌스의 실현 가능성을 실

현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그런 가능성을 전적

으로 배제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체제전환국들의 관료부패는 해당국

의 정치·경제체제 특성이나 국가의 경제개혁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

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일차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제전

환과 정치·경제개혁의 효과적인 추진에 의해 관료부패를 억제할 수 

있는 국내의 정치경제적 조건과 국제적인 대북 관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관료부패와 양질의 거버넌스의 악순환적 관계를 약화시

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지도 모른다.

(4) 북한에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법의 지배 실현의 

과제 

법의 지배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두 가지의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적 지배체제에서 법의 지배는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이며 양질의 거버넌스가 확보되고 유지되는 안전판이다. 또한 독

재국가 또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체제를 전환하는 국가에게 법의 지배

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며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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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사회주의 저개발국가에서 민주적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국가로 

전환된 사례들은 법의 지배와 높은 수준의 민주체제가 정착되는데 오

랜 시간이 소요됨을 보여 주고 있다. 

북한에서의 법의 지배 정착은 현재로서는 매우 비관적이다. 북한

의 경우 법치주의가 지배하고 있다기보다는 북한 당국의 최고통치

자의 결단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의 법적용이 어

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다. 북한은 외국인투

자유치를 필요로 하면서도 이로 인한 경제개방이 국내정치체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

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법제의 근본적인 문

제점으로 지적되어온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절차규정이 제대로 마련

되어 있지 않다.

국제사회에서 사회주의 개도국이 법의 지배를 수용하는 과정을 

고려할 때 북한의 경우에도 법의 지배를 위한 첫 작업에서부터 법의 

지배기 시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기까지의 단계는 다음과 같은 

‘법의 지배를 통한 경제사회개발 프로세스’로 구성될 수 있다. 

첫 단계는 북한의 헌법 및 법령을 개정하여 경제행위주체들의 권

리를 실정법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넘어 자연권에 기초한 권리로 확

대하고 법령을 통한 권리실현 및 구제의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개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사법개혁을 이행하는 것이다. 사

법개혁은 당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를 수립하고, 법률가 

직업을 전문직화함으로써 기반이 조성된다. 또한 사법적 효율을 제고

하기 위한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률에 따른 권리의 침해가 발

생한 경우에 사법부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양질의 거버넌스를 통한 보다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입법 및 

행정체제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법률지원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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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과 정부기관이 아닌 단체를 통해서 법적 권리의 주장과 사법적 

구제절차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경찰, 검찰 

그리고 교도소 개혁 등 사법 집행조직의 개혁을 통해 사법적 정의실

현을 위한 조직정비를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5) 독재국가에서 민주정치 저해 요인의 극복과 북한 

민주주의는 현실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우리가 말하는 민주

주의는 서구 사상에서 발전한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그 중요 요소들

은 권리와 자유, 경쟁, 참여, 책임성이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를 제도적 차원에서 보면, 정치참여와 직접 또는 대의민주주의제

도, 통치자의 선출, 선거제도, 집행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과 법률에 

기반을 둔 법치주의, 다원주의 정책결정과정, 정치커뮤니케이션, 복

수 정당, 이익집단, 매스미디어 등의 존재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하지 못하는 나라가 권위주의 또는 

독재국가이다. 이들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독재가 유

지되는 이유는 다양한 각도에서 포착될 수 있다. 그 중에서 21세기 

독재국가의 특징은 두 가지이다. 첫째, 권위주의체제들이 전통적인 

통제억압의 수단뿐만 아니라 발달된 소통의 수단들을 권위주의체제

의 지배기제의 정당화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강력한 지배

기제, 즉 강압기구 등 제도적 장치가 잘 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

인 권위주의체제의 경우에도 억압기제를 독재자의 장기지배에 활용

한 공통점이 있으나, 이들 제도들은 변화하는 상황에 스스로를 적응

시키지 못했다.

북한은 21세기의 혁명적 변화의 시대에 가장 오랜 기간 독재정권

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북한은 독재국가 또는 권위주의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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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 저해하는 공통적인 특징들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

일의 신정주의적 이데올로기, 유일 패권정당, 경찰·비밀경찰 등 폭압

적 억압기제, 소수의 권력엘리트 집단과 그들 간의 높은 응집력, 부와 

권력이 극단적인 편중, 독재자와 엘리트 간의 과두적 지배연합, 경쟁 

선거·자유 미디어·법의 지배·시민사회의 부재, 강한 국가능력, 강력한 

군부와 군부의 높은 체제 충성심 등 독재국가를 장기간 유지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이처럼 북한은 독재국가에서 민주화를 저해하는 제반 요소들이 

어떤 독재국가들보다 잘 갖추어져 있으며, 그 작동체제도 비교적 원

활하다. 그렇지만 독재국가에서 민주화로의 이행을 저해하는 구조적 

조건과 환경, 그리고 그 원인은 영원불변의 것이 아니다. 독재정권의 

민주화로의 이행은 많은 경험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며 또 소요된다. 독재의 수준이 매우 높고 강하며 그 적용 범위 

또한 매우 광범위하고 깊은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6) 민주주의 지원론과 북한 민주화 

일반적으로 대북지원은 경제지원에 한정되어 생각되고 있다. 그

러나 이제까지 논의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 나라의 경제가 번영을 기

약하도록 만들자면, 재산권 보장, 계약 준수 장치, 법의 지배와 같은 

추가적 보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보장은 해당국가에 민주주의

가 성립해 있을수록 그 확실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경제

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경제원조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법

적·정치적 배경이 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성립하게 만드는 차원의 지

원이 불가결해진다. 

민주주의 지원은 시민문화, 제도 등을 안정화시켜 민주주의를 더



160    통일대계 연구: 4년 연구 종합논의

욱 공고하게 만드는 것을 돕는 지원이다. 민주주의 지원은 강압적 또

는 무력을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수단을 통해 민주주의 수립을 지원

한다. 이러한 지원방식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과 특정 국가의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반감

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행위자(actor)

들의 대부분이 정부가 직접 나서는 방식이 아닌 비정부기구(Non- 

Goverment Organization: NGO), 전문기관과 같은 행위자들로 구

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이면서 점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는 반면 다양

한 변수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외

부지원에서 오는 정형화된 선입견을 부과하기 보다는 수원국의 지역

적 특수성과 창의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국과 EU회원국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민주주의 지원전략은 

개발협력의 목적과 전략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과 양자 및 다자 

협력 구조에 따른 이해관계 형태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주의 확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이들의 전략이었던 것이었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통합형’과 EU의 ‘분산형’의 장점을 살리되 한

반도 상황을 고려한 창조적인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한반도 및 주변

국들은 아직 민주주의와 인권을 매우 이념적이고 정파적으로 이해하

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제도적 구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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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폭력 평화 저항론’의 북한 정치변화에의 함의 

비폭력 평화 저항론은 독재와 투쟁하는 데 있어서 폭력적 방법을 

배제하고 민중 스스로의 역량에 의거하여 강력한 내부 저항력을 창출

하는 가운데 독재를 평화적으로 타도하는 방법에 관한 이론이다. 독

재체제는 겉으로 보기에 난공불락(難攻不落)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

로는 여러 가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비폭력 평화 저항론은 독재자

가 구사하는 통제방식이 쉽게 효과적으로 효력을 볼 수 없게 만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투쟁의 방법에 관한 이론이다. 

비폭력 평화 저항론은 군사적 무력 투쟁에 비해 희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강조되고 있다. 평화적인 정치적 저항을 통한 비폭력 투

쟁과 군사적 무력 투쟁의 사상자 수는 비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중의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흔히 독재체제

에 순응적인 일반 대중이나 관망적인 제3세력까지 동조세력으로 끌

어들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폭력 평화 저항론은 독재와 폭력적 

억압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키기도 하는데, 사실 두려움의 해소야말

로 독재 권력을 분쇄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독재정권을 무너

뜨리는 정치적 투쟁의 성공 여부는 민중 스스로의 의지와 역량에 따

라 판가름이 난다. 이를 위해 신중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충분한 전략적 기획 아래 정치적 저항 운동을 전개해 나가면

서 궁극적인 목표인 독재 와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과연 북한에서 이러한 비폭력 평화 저항론에 기초한 반체

제 민주화 활동이 가능할까? 어느 누구도 현재의 북한체제아래서 민

주화 운동의 가능성을 말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이는 북한체제의 특

수성에서 기인한다. 세계사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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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세계와의 단절을 유지해온 폐쇄체제에다 엄청난 수준의 정보공안 

통치의 효율적 작동은 전체 속에 매몰된 개인 이외의 인간 존재를 허

용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시장의 확대, 외래사조의 유입확대, 국제

사회와의 접촉면 증가 등은 북한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변화가 북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

게 될 때 비폭력 평화 저항론은 점차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2. 시장화와 빈곤축소형 경제감소형 경제질서의 수립 

가. 통일과 북한 지역 시장화의 전략적 지평 

통일 한반도에 경제민주화와 빈곤감소형 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남북합의통일은 수많은 갈등을 극복

하고 통합된 질서를 갖추는 지난한 ‘신뢰 프로세스’를 거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구 선진국가 수준의 민주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는 정치사회적 신뢰와 합의에 기반한 ‘민

주적 경제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 근거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최소한 법제도적으로 남북이 

합의할 수 있는 통일이념이 ‘민주’이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 정부차원

에서도 ‘경제민주화’는 당면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셋째, 더욱이 신뢰

에 기반 한 과정으로서의 남북통일과 이후 질적 통합을 사고할 때 ‘민

주적 경제질서’ 형성은 핵심적 과제이다. 이로부터 남북합의 통일의 

마스터플랜 즉, 통일대계 실현의 장기적 윤곽(a long-term outline)

이 그려질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대계의 미래상은 남한과 비교할 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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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격차가 큰 북한지역 주민들의 빈곤을 감소시키면서도 경제성장

을 담보할 수 있는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는 북한지역에 빈곤감소형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시장경제의 설계

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적 시장경제라는 지향점은 있으나 통

일 미래상에 걸맞는 총적 디자인이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즉, 남북합

의통일 사회건설 전후 과정에서 형성해야 할 새로운 경제질서의 기본

이 되는 계획이자 장기적 마스터플랜이 미(未)수립된 것이다. 

북한통일 연구 분야의 남북합의통일 마스터플랜 수립 시각으로 

본다면, 근대 국민국가 건설 이후부터 탈사회주의 체제에 존재했거나 

나타나고 있는, 총체적 시장경제질서와 경로에 대해 학술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학술적 원인을 크게 

두 방향에서 짚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학문적 칸막이 현상이다. 이는 근대의 분과학문 전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 정치·경제·사회 등 영역별 범

주화에 따라 통일과 통합의 학문분과별 계획이 연구되고 설계되다 보

니, 정작 각 영역의 상위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의 기본이 되는 

계획, 즉,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설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 다른 하나는 국가체제 수준 및 국제수준의 비교분석과 교차분

석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 21세기 시대사적 조류

에 조응하며 남북한의 합의 통일을 상대적으로 원활히 이루기 위한, 

국제수준의 시장경제와 경제성장에 대한 상당한 경험 및 교훈이 다

양한 이론과 사례분석과 맞물려 국제학계에서 논의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천착하며 북한통일 연구 분야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미진

하였다. 

이는 남북합의통일 마스터플랜 연구가 지난 20여 년간 난항을 겪

은 이유이기도 하다. 기간 통일과 통합 논의 및 연구의 상당수는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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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모델의 이식계획을 포함하여 추상 수위가 높은 미래의 이상형

을 상상하여 서술하거나, 남한의 정치·경제·사회 등등 여러 구획된 

제도와 정책을 모델로 한 분야별 제도 이식형 세부 시나리오를 나열

하는 식으로 다루어졌다.

즉, 한편으로는 그 총적 형상을 파악하기 힘든 제도·체제 통합류

의 추상적 초벌 스케치가 주를 이루고, 또 다른 한편으론 어디를 대상

으로 무엇을 수립하겠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가치 통합류의 숲이 보

이지 않는 나무 스케치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한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지난 20년 

이상 전개된 북한의 시장화와 빈곤이란 현실 진단으로부터 출발하여, 

역사적 맥락과 국제적 수준에서의 자본주의·사회주의·탈사회주의를 

비교하며 교차체계 분석을 수행하려 한다. 또한 북한·통일·통합 연구

의 학술-정책적 분석력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학·정치학 등 개별 분

과학문의 개념과 이론적 성과 뿐 아니라, 경제사회학·정치사회학·정

치경제학 등 다양한 융합학문의 이론·분석틀·방법론들을 적용해 보

려 한다. 

시장화(marketization)는 다양한 층위의 개념과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시장(market)과 시장경제(market economy), 그리고 시장시스

템(market system) 등이 동의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편적으로 수

요와 공급이 만나는 모든 거래의 장소를 시장(marketplace)이라고 정

의하는 것에 반해,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경제를 시장경제라 한다. 

한편 시장시스템은 중앙집권적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자의 필

요에 따른 거래로, 시장경제의 여러 기관과 주체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인간 활동을 조율하는 경제체계를 의미한다.17

17따라서 그 유형도 노동시장, 농산물 시장, 산업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 

시장, 다른 생산자를 위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취급하는 중간재시장(예를 들어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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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체와 영역에 따라 시장화를 다양한 의미로 개념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공통의 의미는 있다. 

즉, 일반적으로 시장화는 시장질서 또는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과 확

대, 그리고 시장의 발생과 확산을 포괄한다. 즉, 시스템으로서 시장과 

거래 장소로서 시장 개념 둘 다를 포괄하며 전체로서 수요와 공급을 

기반으로 한 가격 결정구조의 확산을 의미한다.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북한은 아래로부터의 자생적 시장화를 

넘어서, 시장 행위자의 자기조직화와 경제질서의 진화를 경유하며 

탈사회주의 시장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90년대 말까지의 자생적 시장

화가, 2000년을 기점으로 김정일 정권의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

치’와 2003년 ‘종합시장제’로 대표되는 시장경제질서의 부분적으로 

허용으로 발전하였다. 즉,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을 부분 개혁하여 계

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체제로서 시장화가 작동하였고 시장시스템이 

자리 잡았다.18

그리고 2005년을 기점으로 정권이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를 본격

적으로 규율하며, 통치와 체제유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위로부터’ 

시장질서를 조율하여, 정치권력이 시장시스템을 조절하는 ‘가산제 자

본주의(patrimonial capitalism)’로 시장화의 방향을 통제하였다. 즉, 

국가권력이 관장하는 교역권과 각종 인허가권 등 지대를 매개로 수령

경제와 군수경제가 시장시스템을 조절 및 주도하는 탈사회주의 시장

경제 양상으로 진화한 것이다.19

조립업체에 판매되는 컴퓨터 부품 같은 중간 재화를 다루는 시장) 및 자본시장(대부시장

과 증권시장 및 여러 유형의 투자시장, 대개 자본주의에서 중간재시장과 자본시장의 주요 

참여자는 일반인이 아니라 기업가와 기업체 및 금융기관 등) 등으로 다양하다. 린드블롬, 

한성석 옮김, 󰡔시장체제: 시장체제란 무엇이고, 어떻게 움직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서울: 후마니타스, 2009), pp. 15～17. 

18박영자, “북한 경제시스템의 복잡계 현상: 시장의 자기조직화 경로를 중심으로,” 󰡔한국정

치연구󰡕, 제19집 제3호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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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화 과정에서 북한은 전체적으로 정치적 자본에 의한 지대

추구(rent-seeking) 사회 양상이 뚜렷이 드러났다. 또한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독재정권의 권력유지와 세습의 필요로, 독재

정치와 권력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지배연합이 ‘후견-피후견의 이익 

공생’ 구조를 제도화하였다. 정치관료들을 중심으로 한 위계적 관계

망과 부패가 체계화되어, 최소한 230여 만 평양주민 수준의 지지집단

을 유지하며 정권유지에 긍정효과를 발휘하는 가산제 독재정치의 정

치경제(political economy of patrimonial dictatorship)가 일상적으

로 작동하게 되었다.20  

이러한 양상의 탈사회주의 시장화를 통한 분배와 재분배 과정에

서 계층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심화되

었고, 중앙부터 지역단위까지 모든 경제활동 공간에서 자유·민주적 

시장경제 제도가 아닌, 정치권력의 수위에 따라 안면관계와 연줄관

계 등 각종 후견-피후견 관계망이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체계적 부패

(systematic corruption)가 하나의 시장경제 제도로서 자리 잡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비사회주의 검열 강화와 탈북자 증대 상황에서 외

부정보 유입 및 비공식 제도가 주민들의 생존양식과 맞물려 뇌물을 

매개로 활발히 작동하고 있다.21

이와 같은 북한의 시장화 현실을 전제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북한

지역에 민주적 시장경제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시장화 및 

자본주의의 다양한 경로와 빈곤감소를 위한 국가 및 국제 차원의 경

험과 처방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세부 주제별로 대북통

19박영자, “체제변동기 북한의 계층·세대·지역 균열,”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5호 (한국

정치학회, 2012).

20박영자, “김정은 체제의 통치행위와 지배연합,” 󰡔국방연구󰡕, 제56권 제2호 (안보문제연

구소, 2013).

21박영자, “체제변동기 북한의 계층·세대·지역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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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책과 남북통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시장화 및 탈

사회주의 경제질서의 다양한 유형과 경로에 대한 교차비교 분석과 진

단에 기초할 때, 예측력과 적합도 높은 남북합의 통일 마스터플랜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비공식 경제부문의 활성화와 정치적 자본주의라는 키

워드로 해석할 수 있는 북한의 시장화와 탈사회주의 20년 이상의 전

개 양상과 성격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풍부하고 다양한 국제적·

역사적·비교사회주의적 이론과 경험 사례를 살펴본 후, 북한 지역에 

빈곤감소형 민주적 시장경제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통일정책과 

남북통합에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 외 총 3부 여섯 가지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비공식 경제와 정치적 자본주의를 키워드로 한 제1부에서는 

제2부와 제3부의 바탕이 되며 이론적으로 관통할 수 있는 북한의 시

장화 현실과 특성을 대표하는 두 주제를 다룬다. 즉, 저개발국가의 비

공식 경제와 정치적 자본주의론이다. 시장화와 탈사회주의 시장경제

를 키워드로 한 제2부에서는 시장화와 사회주의체제 국가 행위성 및 

탈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경로와 유형을 비교분석 한다. 빈곤감소와 후

발산업화 및 개발원조를 키워드로 한 제3부에서는 탈사회주의 후발

산업화와 빈곤감소 및 독재국가에 대한 개발원조를 살펴본다. 

나. 북한 시장화 관련 세부 주제 

(1) 저개발국가의 비공식 경제

대북통일 정책과 남북통합에 대한 주요 시사점은 비공식부문 경

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새로운 접근을 통해 찾을 수 있다. 남북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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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로 나아가는 신뢰 프로세스 과정에서 북한 시장화 진전에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는 비공식 경제부문을 일거에 소거해야 할 부정적 경제

질서로만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는 최근 국제경제학계의 독창적 교훈 

및 시사이다. 

비공식부문의 경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은 일차적으로 비공식부문

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평가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공

식부문의 장단점에 대해서 견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남아

프리카에서 발견되는 비공식부문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장점으로 경제에 대한 일정한 기여, 실업과 빈곤의 감소, 진입의 용이

함, 향후 공식부문에 진입할 경우 필요한 경영기술 습득 등이 지적되

었으며, 단점으로는 조세 회피와 정부의 수입 감소, 통제 불가능(불법

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활동 유발), 공식적인 경영부문의 혼란을 야기

하는 등의 문제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학계에서는 비공식경제가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는 데 

이에 대해선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비공식 경제

가 궁극적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경제는 여

러 국가들에서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예기치 않

은 장소에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비공식 경제의 특징

을 정의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기업에 대한 지원과 비공식 일자리에 대한 개선은 성장 촉진 및 빈곤 

감소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시장화와 탈사회주의가 비공식 경제부문으로부

터 진화했다는 점과 북한지역에서 정치권력과 일정한 거리감이 있는 

시장행위자들이 일정한 경제성장을 담보해야만, 남북합의통일이 효

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대북통일 정책과 

남북통합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비공식부문에 대한 이중적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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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은 ‘Big Push’ 이론과 비공식부문의 생산을 공식부문의 생산으로 

전환시키는 제도적인 유인체계의 중요성에 대한 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2) 정치적 자본주의론 

비공식 경제부문의 확대로부터 생겨나는 잉여를 정권과 권력엘리

트들이 수탈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자본주의의 특징은 이윤

추구의 핵심적 실현 수단이 정치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정치적 제도라

는 점이다. 정치적 자본주의 이론에 따르면 정치권력에 의존하는 이

윤 추구는 결과적으로 국민경제 수준에서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의 합리성을 저해한다. 

그 주요 이유는 첫째,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자유민주적 시장시스

템 수립보다는 비공식적 시장화로 기형적인 경제시스템을 형성하게 

하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합리적 자본가 계급

과 생산성에 따른 노동 대가를 기대하는 합리적 노동자 계급의 형성

을 지체시키기 때문이다. 셋째, 그 결과 국가의 경제성장이 담보되지 

않는 시장화와 상당수 국민의 빈곤이 심화되는 경제질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는 1989년을 기점으로 다양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의 시

장화와 새로운 자본주의 경제질서 형성과정에서 드러났으며 2013년 

현재까지도 진행형에 있다. 그러므로 정치적 자본주의 특징을 드러내

는 북한 역시 사회적으로 혁명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시장화 과

정이 진전될 경우 유사한 상황을 예측 할 수 있다.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적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지배엘리트들은 

점진적 또는 급진적 시장화 과정에서 지대추구 및 불법적 경제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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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정치적 특권을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 시

장화 과정이 진전될 경우 북한의 중앙집권적인 명령경제체제 및 국가

의 경제에 대한 간섭의 대폭적 축소는 필연적이다. 

그러나 경제의 탈중앙화가 국가권력 및 공적 권위의 약화 및 통제

능력의 상실로 이어질 경우 이익집단들이 비합법적으로 경제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탈사회주의 시장화 특성상 과도

기적 혼란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범죄적 지하경제화 현상도 

심화될 수 있다. 경제체제의 혼란 상태와 지하경제의 확산은 관료엘

리트들의 정치적, 비제도적 간섭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적 자본주의의 특성을 이해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북한지역에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남북합의통

일을 위한 대북통일 정책과 남북통합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3) 시장화와 사회주의체제 국가 행위성 

이 주제에서 밝힌 대북통일 정책과 남북통합에 중요한 함의는 제

도의 중요성과 함께 제도의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의 문

제이다. 시장화는 작은 제도 변화에 발 맞춰 기술적이고 물질적인 조

건이 충분히 조응할 수 있는 속도 속에서 진행될 때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화는 그 진화 지표상 첫째, 제품시장의 발달, 둘째, 정부와 시

장의 관계의 변화, 셋째, 비국유 섹터의 발전, 넷째, 시장중개조직의 

발달과 법제 환경의 변화, 마지막으로 요소시장의 발달 정도의 순서

가 된다. 시장의 제도적 변화의 과정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표 영역별 특성에 따라 비동시적으로 발달한다. 시장화는 각 지표 

영역이 상호 구성적으로 포개지고 맞물리면서 서로를 지지하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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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련의 연쇄적 과정이다. 따라서 시장화는 일련의 제도적 보완

과정이고 제도를 통한 이해관계의 안정화 과정이기도 하다. 

시장화 지표상 각 영역의 비동시성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변화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자본가들은 제도적 공백을 이용하고 경제적 

자원의 분배권을 가진 각급 정부 관리들과 비공식적인 관계를 이용해 

독점적 이윤을 얻는 경우가 많다. 시장화와 제도 사이 속도의 비동시

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제도적 공백은 부의 획득 공간이다. 시장화의 

속도와 제도화 정비 속도가 시장화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경우에 시장 또는 자본가는 언제든지 검열을 통해 정

치적 부담이 될 여지가 있을 경우 언제든 정리될 수 있다. 사회에 대

한 정치적 지배에 치명적이지 않은 수준에서 시장 또는 자본가를 관

리하는 전략이다. 이에 기반하여 제도를 인격화된 정치권력이 대체하

고 있는 북한의 현재 수준에서 시장을 얼마나 탈인격적인 제도로 전

환시키느냐가 향후 북한의 시장화 진전에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제도가 미비한 북한에서 인격적 사회적 

관계가 상당 기간 동안 북한 시장화의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에 대한 국가 소유제를 폐기하지 않는다

면 사용권, 이용권, 점유권 등등 준재산권적 형태의 다양한 권리를 어

떻게 정치적 제어 수준 내에서 제도화하는가를 주목해야 한다. 

(4) 탈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경로와 유형 

탈사회주의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경제질서가 발생하게 된 주

요인은 첫째, 다양한 세력과 집단의 관계 및 상호작용에 의한 역학, 

둘째, 경제발전 수준과 선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의 지리적 근접성, 

셋째, 공산주의 이전(以前) 체제와의 연계성이다. 특히 산업구조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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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역사문화적 유산이다. 넷째, 가장 중요한 점으로 이 요소들의 

결합 결과로, 가산제·변종·자유 경제시스템 등 탈사회주의 시장경제

의 유형을 규정짓는 계급 연합·동맹의 구축이다. 

이를 북한의 탈사회주의 시장화에 적용해 볼 때, 러시아로 대표되

는 ‘위로부터의 가산제 자본주의’에 가장 근접해 있으나, 중국으로 대

표되는 ‘아래로부터의 변종 자본주의’ 특성도 지니고 있다. 즉, 북한의 

시장화가 진화되며 나타나는 정치 및 사회와의 공진화는 중국식·러

시아식·중-동 유럽식 탈사회주의 시장경제와는 또 다른 경로를 창출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경제시스템 내부에서 창발하는 변종성을 주

목해야 한다.

정책적 시사점 및 설계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점은 정치 제도 

측면이다. 앞선 위로부터와 아래로부터의 자본주의 유형론을 북한에 

적용할 때, 대부분의 척도들을 가지고 현재 북한의 탈사회주의 시장

화가 위로부터의 가산제 유형에 가장 근접해 있고, 아래로부터의 변

종 자본주의 유형과도 유사한 특성을 공유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

러나 정치제도들 측면에서만 북한적 특성을 두 유형 모두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대북통일 정책과 남북통합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경험과 이론의 적

용은 현재 북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국가와 시장 및 다양한 시장행위

자들의 상황·성격 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한다. 특히 경제

활동 주체들과 시장화 실태, 그리고 북한의 거시경제 및 산업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또한 빈곤감소형 경제질서 수

립을 고려할 때 북한지역에 자유민주적 주체형성과 계급동맹은 중요

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북한의 탈사회주의 시장화가 빈곤감소형 경제질서로 진화하기 위

해서는 정치제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과 동력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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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관련하여 중요한 지점은 기술관료·지식인·신흥상인·노동자 계

급 등 정치적 기회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행위주체의 형성 및 강화와 

그들 간의 계급동맹을 촉진하기 위한 ‘선순환 고리’를 찾는 것이다. 

중장기적 기본 계획은 북한의 지배연합에 대당할 수 있는 기술

관료와 자립적 지역사업가, 상인, 지식인 형성과 그들의 임파워먼트

(empowerment) 강화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다. 중단기적으론 북한

의 시장화 과정에서 새로운 변화·기회를 모색하는 국경-도시 지역·

중류층·40대 이하 주민들과 하층 간부들을 주목하며 그들과의 네트

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책실행을 계획할 때 기본 원칙은 첫째, 북한의 정치제도 변화가 

경제제도 발전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및 공유, 둘째, 

북한 시장화의 복잡한 ‘무질서 속의 질서’의 원리를 이해하고 열린 접

근질서로의 열쇠를 찾는 것, 즉, 북한 엘리트들은 언제 그들의 현재적 

기득권을 포기하고 중장기적 이익을 추구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셋째, 빈곤과 불평등은 끝이 좋지 않음을 여러 네트워크와 경로를 통

해 알리는 것이다. 

(5) 탈사회주의 후발산업화와 빈곤감소 

이 주제의 대북통일 정책과 남북통합의 시사점은 지난 200여 년 

산업화의 유형과 21세기 신산업혁명의 특징인 산업화의 역사적 시점

과 기술혁신, 그리고 국가와 기업가의 역할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빈곤감소형 경제성장을 위한 북한의 21세기 후발 산업화를 모색한 

것이다. 그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라는 역사적 시점은 북한이 후발 시장화와 후발 산업

화를 동시에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시장화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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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반하는 산업화’라는 이중의 과제, 이중의 부담을 풀어나가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북한에 포괄적인 시장개혁을 시도하는 동시

에 희소자원을 제조업으로 배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기술혁신과 관련 북한 산업화의 향후 방향을 20세기 후발 

산업화의 경우에서처럼 혁신보다는 기술의 모방과 습득으로 후진성

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재산업화를 수행하고 성장을 추구하는 

경로이다. 이 경우 북한에게는 산업화의 재원으로서 광물자원을 통한 

외화와 더불어 외국 자본의 유치가 필수적이며, 경제의 완전개방 이

전까지는 경제특구를 투자 유치 및 기술 습득의 주 원천으로 삼는 것

이 유용할 것이다. 

셋째,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국가-기업가간 역할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20세기 후발 산업화의 경우에서처

럼 국가가 산업화를 주도해야 할 여지가 크다. 더욱이 사부문의 미발

달로 기업가 역량이 희소한 북한에서는 국가가 기업가로서 역할 해야 

할 필요성이 가중된다. 북한에서 산업정책의 핵심은 현재의 자원종속 

경제, 1차 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를 바꾸는 동시에, 비교우위 또는 

경쟁우위 산업부문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문제이다. 특히 중국 소비자

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공업 제품의 생산이 북한에 유망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 경제 문제 중 하나는 

‘가산제라는 정치적 지배연합 하에서 과연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빈곤

감소가 가능할 것인가’, ‘발전적 가산제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

제이다. 이는 빈곤감소형 경제성장을 위한 남북한의 통일 마스터플랜

에 창발적인 정치해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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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독재국가에 대한 개발원조 

부패가 만연하고 경제적 생존과 기회가 뇌물을 주고받는 체계에 

의해 결정되는 독재국가에서 개발원조의 빈곤감소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된다. 첫째, 개발원

조가 긍정 효과를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 긴급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

록 조건부 개발지원을 하는 것이 긍정적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 

둘째, 첫째가 성공적이기 위해선 독재자에게 개발지원이 장기적 이뤄

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조건부 단기 개발

지원은 그 한계효용을 감소시킴으로써 독재자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

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남북한의 개발원조와 인도적 지원은 국제정치 상황과 남북

관계 특수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13년 3월～4월 북한의 핵

개발을 둘러싸고 벌어진 한반도의 긴장고조시 어떤 대북지원도 용인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남북관계는 교류와 갈등을 반복하여 왔기 때

문에 개발원조와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상황에 의해 최소한의 영향만 

받을 수 있도록 국제적 수준에 맞는 정책의 개발과 실행이 필요하다. 

이 같은 논의에 따른 대북통일 정책과 남북통합의 시사점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북개발원조 정책은 정부의 국민들에 대한 

책임성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책임성이 동시에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

뤄져야 한다. 개발원조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기 때문

에 국민적 합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한시적 개발원조에

만 치중하는 경우 많은 지원이 장기적 경제성장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없었고 장기적인 개발원조 프로젝트들이 독재자에 의해서 오용되

는 사례들이 많았던 점을 고려할 때, 대북개발지원은 단기·중기적 프

로젝트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끊이지 않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176    통일대계 연구: 4년 연구 종합논의

셋째, 아프리카지역의 개발원조 경험에 기초할 때 원조의 조건들

이 단순할수록 효과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대북개발원조에 너무 많

은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주

민들도 자유민주적 시장질서에서의 활동방식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

에 개발원조에 대하여 조건을 부과한다면 그 절차와 내용을 아주 단

순하게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개발원조의 행위주체는 반드시 정부기구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민간부문이 대북개발지원을 전적으로 책임지기에는 시

민단체의 정치적 역량에 따라 북한정권의 권력엘리트들의 이익을 도

와주는 개발지원이 이뤄질 수도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을 통한 개발

지원을 수행한다면, 이들이 정부 및 국민들에 대하여 활동에 대해 공

개하고 심사를 받는 절차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북비정부

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경우 비정부기구의 책임성을 어떻

게 물을 것인가에 대하여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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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

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자료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나) 전화: (02)901-2554, FAX: (02)901-2547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입금자

(입금일자)

근 무 처

 직  위

간 행  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

연 락 처

전  화
내선

전화

핸드폰 FAX

전자메일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본 신청서를 보내주십시오.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02)901-2554, FAX: (02)901-2547 E-Mail: pcm@kinu.or.kr

※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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